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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거버넌스는 국가가 외국정부, 국제기구, 기업, 국내외 민간단체 등과 다양

한 관계를 형성하여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을 하는 복합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개념은 21세기의 정

책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세기에는 사회분야의 자율성이 강조

되고 국가는 야경국가 내지 자유방임주의 국가 역할만 하면 되었다. 국가는 

최소한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이 작동하도록 기본 틀만 유지하면 

되었고, 국가역할에 대한 관심은 법·제도적 측면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20

세기에 국가가 경제, 복지, 안보 등의 분야에 개입하면서 케인즈적인 국가 

역할이 강조되었다. 케인즈적 개입국가 모델에서 국가능력, 국가의 자본주

의 생산양식 유지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세계화, 정보화, 탈국가화 현상이 세계적으로 전개되면서 국가는 국제사회 

및 국내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다양한 형태의 협치체제인 거버넌스를 구축

하게 되었다.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배타적‧지리적 영토내 공식적 권위를 갖

는 통치체제인 정부(government)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정부는 폐쇄된 

물리적 경계 내에서 시민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독점하는 주권

국가를 지칭한다. 즉, 정부는 국민국가에 한정된 정치적 단위이며 정치 과정

인 반면, 거버넌스 국민국가 밖의 통치행위이면서 동시에 국민국가를 포괄

한다. 국제정치에서 이러한 거버넌스 개념은 1990년대 초반 로즈노우

(James N. Rosenau)가 제시한 이른바 ‘정부 없는 통치(governance without 

government)’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한다. 로즈노우가 제기한 거버넌스는 

국가와 같은 공적권위가 결여되어도 규제적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

는 국제사회를 개념화한 언명이다. 

정치,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특정 영역에서 국가의 권한을 양도받거나 

이를 대치하는 다양한 국제적 레짐과 기구가 생성되었다.1 그러므로 국제사

1_ Miles Kahler and David A. Lake, “Globalization and Governance: Definition, 
Variation, and Explan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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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표면상 단일의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로즈노우(James N. 

Rosenau)가 말한 바와 같이 일종의 정부 없는 통치구조이지만 많은 국제적 

기구와 레짐이 다양한 이슈영역에 존재하면서 권위적 정부기능을 대치한

다. 제시한 정부 없는 통치란 국가와 같은 공적권위가 결여되어도 규제적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국제사회를 개념화한 언명이다. 이는 전

통적인 정치적 단위체인 정부와 차별화된 구조로서 질서와 국제성 그리고 

규범화된 조정이 융합된 국제적인 통치 형태로 공동목적을 위해 행위자간 

자발적 의지에 의해 생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자들은 권위적인 정치적 

권력에 의하지 않고도 통치가 부과하는 규범을 능동적으로 수용한다.2 이러

한 의미에서 통합(integration)이라는 용어는 주권국가간 결합을 통해 독립

적인 정치적 단위체의 생산을 내포하는 반면에 거버넌스는 주권국가가 존

속하는 가운데 새롭게 구성되는 정치적 질서와 제도를 말한다. 

거버넌스 현상은 남북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여전히 

국가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국가가 사회를 압도하는 

권위의 중심이며 국가가 사회부문의 모든 행위자들의 행동을 지시, 규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사회문화

협력 등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외국, 국제기구, 다양한 국내외의 민간단체

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조정·협력해야 한다. 또한 이슈면에서 보면 

정치, 안보면에서는 국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인도주의 문제, 경

제,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더욱이 통일문제를 둘러 싼 다양한 견해가 남남갈등으로 표출되

는 현상을 감안하면,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거버

넌스를 통한 합의도출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에서의 거버넌스 개념은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국제적 거버넌스

와 개념적 유사성을 공유하면서 차별적인 요소 역시 함유한다. 먼저, 남북관

계에서 거버넌스는 체제의 속성이 다른 두 개의 정치단위가 공동의 목적을 

European Union Center, Conference Papers(2002), p. 8.
2_ James N. Rosenau and E. O. Czempei,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Orde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 5.를 Marie-Claude Smouts, “The Proper Use of Governa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50 No. 155 (1998), pp. 81-82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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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강구한 제도화된 협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력은 정책네트워크

(policy network)보다 제도화되고 다양한 목적을 추구한다. 둘째, 남북관계

에서 거버넌스는 특정한 경제, 사회적 이슈에서는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로 발전할 정도로 제도화 되어 있고 행위자간 상호작용이 활발

하다. 개성공단의 운영이나 금강산관광 등은 그 예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치, 사회적 협력은 미약한 수준의 정책네트워크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거버넌스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셋째, 남북관계에서의 거버

넌스는 정치적 관계가 여타 안보, 경제 및 사회적 관계를 지배하는 양상을 

갖는다. 즉, 고위정치가 하위정치를 지배한다. 그럼에도 이해 당사자들은 

고위정치와 하위정치를 분리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제한적인 거버넌스를 추

구한다. 북핵위기 속에서도 금강산관광이 지속된 예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

준다. 

남북관계에서 거버넌스는 고위정치와 하위정치를 망라하고 여전히 국가

간 정치적 합의기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거버넌스의 일반적 발전

은 이해관계를 갖는 주변국, 다양한 국제기구, 사회적 행위자 등의 참여를 

통해 정치, 평화안보 및 경제사회 영역으로 분화되어 발전해가고 있다. 

남북관계가 제도화되고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협의체로 발전된 형태가 남

북연합이다. 남북연합은 국제적으로 독립된 정치적 단위인 남북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는 화해, 협력, 평화정착을 추구하며 제한된 영역에서 정책협

의와 공동의 정책집행을 하는 국가간 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연합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이질성을 줄이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닌 이익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동안 남북연합의 조건, 운

영, 정책 등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남북연합

의 제도적 틀과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젠다를 설정하고 정책집행을 하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다른 국가, 국제기구, 다양한 국내외의 관련 민간단체들과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남북연합의 형성을 위한 

환경적 조건과 남북연합의 운영에 대한 실질적 메커니즘을 제시하기 위해

서는 거버넌스 개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하다.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이론에는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네트워크 

거버넌스, 메타거버넌스가 있다. 굿거버넌스는 원조를 제공하는 국제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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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조수혜국이 추구해야 할 조건을 제시

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다. 굿거버넌스는 원조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

부, 자치단체, 기업, NGO 등이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통해 바람직한 공동서

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굿거버넌스는 관리중심, 또는 기

술중심주의적이며, 국가의 효율성, 권한, 책임에 관심을 둔다. 그리고 굿거버

넌스는 빈곤퇴치를 위해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질서가 정착되는 것을 중시

한다. 또한 굿거버넌스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자유선거, 다당제 등 정치제도, 시민단체의 역할 등을 중시한다. 그러나 굿거

버넌스는 문제를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탈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보며, 원조수

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발전국가의 법과 규범을 이식시키려고 

하는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는 수용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굿거버넌스는 남북연합의 형성·운영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

지 않다. 우선 굿거버넌스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진

국 진입단계에 있는 한국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굿거버넌스는 

분야별, 이슈별로 다양한 양상을 지니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더욱이 굿거버넌스는 남북한의 정부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치·안보문제의 비중이 큰 남북문제와 통일문제를 분석하기에 적

합하지 않다. 

네트워크거버넌스는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적이며 관료적인 기존의 조직

과는 달리 여러 행위자 간의 유기적이고 비공식적 관계를 중시하며 이들 

사이의 역할 조정 및 관계 조정에 초점을 맞춘다. 네트워크거버넌스는 행위

자간의 거래 및 관계의 상호작용, 자원 및 정보의 흐름에 주안점을 둔다. 

네트워크거버넌스는 단일 중심구조에서 벗어나서 여러 중심을 지닌 관계양

식을 상정하며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결집형 네트워크, 좁은 세상 네트워

크, 무작위 네트워크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거버넌스는 

구조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유동적인 중심고리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네트워크거버넌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네트워크거버

넌스가 대의민주주의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직접 협상과 조정을 

추구하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지향함으로써 책임과 

권한문제가 발생한다. 권력자원과 중요 연결고리를 장악하는 다양한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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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나타나서 이들의 시스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네트워크상에서 소수의 이익집단이나 행위자들이 정보와 자원을 독

점하여 정보의 흐름을 왜곡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않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거버넌스는 연결망 속에서 정부가 여전

히 조직망 관리와 정보흐름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 

행위자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네트워크거버넌스를 남북관계에 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물론 네

트워크거버넌스는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협력 등의 분야에

서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연결망을 형성하고 다양한 형태로 정책형성 및 집

행에 참여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네트워

크거버넌스는 정부가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예산지원, 정보제공, 행동방향 

제시 등을 통해서 연결망의 형성 및 관리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조명하지 

못한다. 더욱이 남북관계의 외교안보, 정치문제에서 정부의 정책결정과 방

향제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거버넌스는 이러한 측면을 분석하

기에 부적절하다. 

메타거버넌스는 거버넌스의 부작용인 무책임성, 무정형성, 권위의 해체 

등 거버넌스의 실패에 직면하여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이론이다. 19

세기의 야경국가 또는 자유방임주의적 국가는 시장과 사회의 작동을 최소

한도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시장 및 사회의 실패로 나타났

다. 그 대안으로 20세기의 케인즈적 복지국민국가는 국가가 시장 및 사회의 

형성, 유지, 관리를 위해 적극 개입했으나 그 결과 국가의 실패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거버넌스는 권위의 분산, 시장 및 사회의 자율조

정, 효율성 등을 지향했으나 이것 또한 거버넌스의 실패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분산된 거버넌스를 관리·조율하는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으로 관심이 옮겨졌다. 자유주의적 야경국

가도 아니고 케인즈적 개입국가도 아니며 거버넌스를 형성·관리·조정하는 

새로운 국가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메타거버넌스이다. 메타거버넌

스에서 국가는 전체의 작동양식을 점검하고 치유책을 제시하며 연결고리간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는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거버넌스를 관리·운영하는 주체로서 공공성, 공정성, 책임성을 지향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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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았을 때, 남북연합의 형성·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메타

거버넌스의 이론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다. 첫째, 남북연합의 형

성·운영과 같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

을 재조명한 메타거버넌스의 시각이 적합하다. 통일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서 국가는 자유주의적 최소국가가 아니며 케인즈적 개입주의 국가도 아니

다. 남북연합을 위해서 국가는 각 구성단위들의 자율성과 참여성을 향상시

키면서도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촉진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통일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비전과 전략이 중요하

다. 국가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것에

서 벗어나서 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적 방향

과 정책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는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현상변경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선도적 역

할을 조명하는 데 메타거버넌스가 유용하다. 

셋째, 남북연합을 형성·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치밀하게 짜여진 

조직과 네트워크, 정보와 지식의 확산, 갈등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 국가는 

이러한 전략적 자원을 지니고 남북연합을 만들어 가기 위한 거버넌스를 주

도한다. 국가의 전략적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 메타거버넌스 이론이 적절하다. 

넷째, 남북연합의 형성·운영을 위해서 국가는 외국 정부, 국제기구, 국제

레짐, 북한, 국내외의 시민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에 대해서 차별적인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국가는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적 협력망을 구축하고 국제규

범을 남북연합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북한과의 관계에

서 정부차원의 협력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북한의 시민사회와 시장

형성을 위해 다각적인 거버넌스를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는 대내적 

차원에서 각종 민간들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거버넌스의 자원

을 활용해야 한다. 이처럼 전방위적이고 차별화된 국가의 역할을 조망하기 

위해 메타거버넌스가 유용하다. 

3_ 임성학 외, 한반도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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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메타거버넌스에 입각하여 남북연합의 형성·운영을 위한 국가의 

기능은 이슈별로 다양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국가는 정치적 합의형성, 외교

안보적 사안 등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행위자로 작용한다. 그리고 국가는 

경제협력과 사회문화협력에서는 거버넌스의 작동을 위한 기본 틀을 조성하

고 관리하면서 주된 역할은 국제기구, 국제기업, 국내외의 시민단체가 담당

하도록 해야 한다. 

2. 거버넌스 형성의 기본방향 

남북연합의 형성·운영을 위한 메타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

본방향에 입각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남북연합의 형성·운영을 위한 메타거버넌스에서 국가의 역할을 재정

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메타거버넌스의 개념에 의하면 국가는 여러 행위자

의 전문성, 효율성, 자율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네트워크의 작동원리를 점검

하고 여러 허브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관리자 및 운영자의 역할을 한

다. 국가의 메타조정기능(meta-steering)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예를 

들면, 각 단위의 역할 및 기능의 재설정, 예산지원, 각 단위의 조직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각 이슈 영역간 집합적 피드백 구축 및 기능적 연계, 각 행위자

들에게 일관성 부여, 거버넌스 파트너의 규제, 정보취합, 분쟁해결, 거버넌

스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 등이 국가의 메타조정기능이다.4 

국가의 메타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산, 지식‧정보의 확산, 네크워크·

조직 형성, 갈등해소와 분쟁해결을 중심으로 남북연합의 형성·운영의 메타

거버넌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는 정책추진에 필요한 예산 소요 항목을 산정하고 비용을 조달

한다. 국가는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고 각 행위자들

에게 차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거버넌스의 작동방향 및 형태에 영

향을 미친다. 

둘째, 국가는 관련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확산시키

4_ 위의 책, pp. 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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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관련자를 교육시킴으로써 인식론적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한다. 정보 및 

지식의 원활한 흐름은 정책에 대한 이익표출과 이익결집을 가능하게 하며 

권위의 분산을 방지한다. 국가는 또한 왜곡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방안

을 마련함으로써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네트워크‧조직을 형성하고 이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

야 한다. 국가는 행위자들간에 자율적으로 조직되는 네트워크 구성을 촉진

하고 이들간에 적용된 행위규범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국가는 거버넌스 

형성에 필요한 기구구성 및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기구의 효율성과 하위기

구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국가는 거버넌스 운영을 저해하는 긴장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는 합의도출을 위한 정책

결정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2) 이 연구는 남북연합형성기와 남북연합운영기의 2단계로 메타거버넌

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연합형성기는 남북연합을 형성하기 위한 정치, 

경제, 안보, 사회문화분야에서 신뢰구축을 도모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

는 단계다. 남북연합형성기의 주요 과제는 남북한간 정치적 신뢰구축과 국

민적 합의형성,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시장경제화, 북한사회의 다원화이다. 

남북연합운영기는 남북연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작동시키고, 군비통제를 

이룩하며, 남북한간 경제통합과 사회문화통합을 추진하는 단계다. 

(3) 국내차원, 남북관계차원, 국제차원의 3차원에서 남북연합의 형성·운

영을 위한 메타거버넌스를 형성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연합의 형성·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내적 행위자들과 합의를 형성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견

해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국내적 차원에서 지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남

북연합의 메타거버넌스에서 일차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다. 

둘째, 남북연합을 위해서 북한의 정부, 민간을 상대로 힘겨운 설득과 협상

을 해야 한다. 북한의 정부와 엘리트가 남북연합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이익망을 만들어야 하며, 북한의 시장경제화와 사회의 다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 행위자들을 지원·육성하는 것도 메타거버넌스의 중요 과제다. 

셋째, 남북연합의 형성·운영을 위한 메타거버넌스에는 국제차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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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관련되어 있다. 한반도 주변국가,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 유엔, 국제금

융기구 등 국제기구, 국제기업, 외국의 NGO 등 다양한 국제적 단위들이 

남북연합의 형성·운영 과정에서 거버넌스 구축에 참여해야 한다. 이들에 대

해 종횡으로 연결망을 구축하여 경제적 자원, 인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운영

의 경험 등을 활용해야 한다.  

 

(4) 남북연합의 발전단계에 따라 국내차원, 국제차원, 대북차원의 우선순

위가 다르다. 남북연합형성기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국내차원에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대북협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연

합형성기에는 국제적으로 협력망을 구축하여 남북연합 형성에 대한 국제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국내적 합의와 국제적 협력망을 바탕으로 

북한을 설득하여 남북연합형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한편 남북연합운영기에는 북한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다양한 협력사업

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대북협상의 우선순위가 높다. 그 다음 남북연합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을 해소하고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서 대내적 

차원에서 지지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남북연합운영

에 필요한 안보협력과 경제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표 Ⅰ-1> 남북연합 단계별 3차원의 우선순위

남북연합형성기 남북연합운영기

국내 > 국제 > 대북 대북 > 국내 > 국제

  

(5) 남북연합의 형성·운영의 메타거버넌스를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의 네가지 이슈영역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치분야는 한국사회 내

부에서 남북연합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형성하는 한편, 북한과 정치적 신뢰

를 구축하고 남북연합의 형성에 대해서 타협을 이룩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안보분야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실현하는 것으로 군사적 긴

장완화와 군비통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것이다. 경제분야는 북한

의 시장경제화를 촉진하는 한편, 남북한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문화분야는 북한사회의 다원화를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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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북한간 사회문화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6)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메타거버넌스를 이슈별로 유형화할 수 있다. 

메타거버넌스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집권형, 정부가 거버넌스의 운영을 관

리하며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관리형, 그리고 정부의 영향력이 약한 

가운데 미정부행위자들이 주도하여 정부와 민간행위자간 권위가 분산되어 

있는 분권형이 있다.5 

남북연합의 형성·운영에 관련된 메타거버넌스를 이슈별로 유형화하면, 

정치문제 및 안보문제는 정부의 영향력이 우세한 집권형이다. 경제문제는 

규모에 따라 이원화되는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대규모 경제협력은 관리

형에 속하며, 민간주도 교류·협력은 분권형에 속한다. 그리고 사회문화분야

는 민간영역의 활동이 우세한 분권형에 속한다. 

<표 Ⅰ-2> 이슈별 메타거버넌스 유형

정치, 안보이슈 경제이슈 사회문화이슈

집권형
대규모 경제협력: 관리형

민간 경제교류·협력: 분권형 
분권형

(7) 남북연합의 형성·운영을 위한 메타거버넌스의 이슈간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남북연합의 형성을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남북연합의 형성은 남북한 정부간 역학관계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와 관련하여 첨예한 입장대립이 예상된다. 남북연합이 남북한에게 모두 이

익을 제공하는 이익균점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연합은 

한국사회 내부 및 북한 사회 내부의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상대적 위상에

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남북연합의 형성·운영을 위해서는 

정치적 타협과 합의형성이 가장 핵심적이다. 

그리고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은 남북연합을 촉진하는 매개변수일 뿐만 아

니라 남북연합을 이끌어가는 동력을 제공한다. 평화거버넌스와 경제거버넌

5_ 임성학 외, 한반도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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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정치적 합의의 바탕을 제공하고 정치적 합의를 공고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사회문화거버넌스는 사회문화면의 가치관 대립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문

화적 토양을 제공한다. 사회문화거버넌스의 형성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시민사회의 다양한 민간단체간의 협력망 조정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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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북연합 형성의 거버넌스 

남북연합형성단계의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추진

되어야 한다. 

첫째, 3차원을 기준으로 하면 국내 〉국제 〉북한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

고 거버넌스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남북연합 형성을 위해 국내차원의 

합의기반 조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대북정책 및 통일에 대한 남남갈

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남북연합 형성의 기반이 마련

될 수 있다. 또한 남북연합 형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

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제적 차원을 중시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

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북한이 체제위협을 느끼지 않고 

국제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금

융기구에 가입하고 국제사회의 대북투자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연

합 형성을 위해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남북연합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동질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책분야를 기준으로 하면 정치분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실시하여 남북연합 형성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연합은 남북

관계와 남한 및 북한의 대내정치경제 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남북

연합 형성은 남북한간 남북연합으로 인해 발생할 남북관계의 성격, 권한의 

행사, 자원분배 등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간 정치적 신뢰구축과 합의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남북연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필수적이다. 남북연합은 

남북한이 군사적 대립과 전쟁가능성을 배제하고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제

도화하는 것이다. 남북한간 정치적 합의와 평화정착을 토대로 북한의 시장

경제화와 북한사회의 다원화에 의해 남북연합을 위한 실질적 조건이 마련

되어야 한다. 

셋째, 메타거버넌스를 기준으로 하면, 남북연합형성 단계에서는 지식‧정

보의 확산과 네트워크 형성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남북연

합형성의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북한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적 차원과 대북차원에서 관련 지식 및 정보를 확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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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남북연합의 성격과 

필요성, 남북연합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확산해야 한다. 또한 남북연합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적 차원에서 

정부와 각종 기업, 민간단체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

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지니고 있는 관련국, 국제기구, 국제민간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면 정치적 신뢰구축과 국민적 합의, 평화체제 

구축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군사문제에서는 정부의 주도로 

국내적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

다. 한편, 북한의 개혁·개방 및 북한 사회의 제한적 다원화에서는 기업, 민간

단체, 외국기업, 국제기구, 국제단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정

부는 이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1. 정치적 신뢰구축과 국민적 합의

가. 정책추진방향

한반도의 통일은 일차적으로 남북한 간에 이질적인 정치체제를 하나의 

정치체제로 통합하는 정치문제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분단 이후 60여 년 

이상을 이질화된 체제에서 교류 없이 상호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

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및 일상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체제균열의 길을 걸어왔다. 따라서 남한의 통일정책은 단순히 단일정부를 

목표로 한 정치적 통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면에서 남북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남북연합

을 과도기 단계로 설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한 접근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연합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단계로서 국제법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국가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주권국가 간의 관계를 상정하는 국가연합

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한은 대외적 측면

에서 국제법적 주권국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연합은 분명히 연방과는 

다르다. 또한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한은 통일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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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내부의 특수관계를 유지하면서 남북 현안 및 통일문제에 대해서 협의하

고 협력의 범위를 넓혀 간다. 이런 점에서 남북연합은 과도기적 협의체이며 

독립된 국가 간의 관계를 가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가연합과 다르다.6 이

와 같이 남과 북의 특수한 관계를 반영한 남북연합단계는 완성된 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한민족 통일의 관문인 남북연합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내적 

요인과 남북관계의 요인 등 두 가지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남북연합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정치적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

다. 남북연합은 과도적 정부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

서 북한 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치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남북연합으로의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둘째, 남북연합은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

연합은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비용, 정치적 부담 등을 해결해

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실, 남한에서 

대북정책만큼 긍정과 부정의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분야도 드물다. 그만큼 

통일문제에는 행위주체들 간의 다양한 시각차이가 있음을 반증한다. 

만약, 남북연합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국민적 지지와 합의

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남남갈등의 형태로 사회적 갈등이 대대적으로 표

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연합의 형성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방향

을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북연합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해야 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남북연합으로의 이행과정은 정부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 정부는 남북 간의 정치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우리 

사회 내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메타거버넌스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_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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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버넌스 형성방안

(1) 예산

북한의 지도부는 1990년대에 들어와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목도하

고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에 상당한 불안을 보이

고 있다. 따라서 남북연합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

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대북정책과 교류협력사업들이 결코 북한

을 흡수통합 할 의도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 정부에 

설득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진정성(眞正性)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비방중상의 중지와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한 남북대화의 제도화가 추

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 간의 비방중상 중지를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상호 비방

중상 금지는 남북한 간의 첫 합의문건인 ‘7‧4남북공동성명’뿐만 아니라 ‘남

북기본합의서’에서도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 그러나 합의사항이 잘 준수되

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정부차원에서 비방중상의 행위를 보인

다면 남한의 경우 민간단체에서 비방중상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비방중상의 행위는 남북연합의 형성을 위한 정치적 신뢰구축에 악영

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북한은 남한에서의 비방중상 행위를 빌미로 남북대

화를 중단시키거나 협상인원을 철수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군사분계선 같은 군사지역 이외에서 행해지는 민간단체의 비방중상 행

위는 현행법상 규제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 내에서라도 북한에 대한 비방중상의 행위

를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북단체에 대해 남북연

합의 필요성과 그 전제조건인 정치적 신뢰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납북, 포로, 실향민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의 경우 정부의 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후

원금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남한 정부로부터 자신들이 

소외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체에 대해 정치적 신뢰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강연회, 토론회, 행사, 금강산(백두산) 관광체험 등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민간단체의 경우 그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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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학계, 시민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론의 장으로 유도할 예산을 편성

해야 한다. 정부가 학계, 기업, 민간단체, 국제행위자 등을 초청해 남북연합

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경우 행위주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론 수렴의 기회가 많을 경우 

남북연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특정 단체에 과다하게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수립해 대북관련 단체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만약 

특정 단체에 예산을 과다하게 지급할 경우 그렇지 못한 단체의 상대적 박탈

감을 부추겨 남남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북단체

에 예산을 배정한 이후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적절치 않은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예산지급의 중단 혹은 삭감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반북과 친북 논란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한 사회의 남남갈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층간, 세대 간의 막힌 담을 허무는 다양한 행사들

을 추진함으로써 영역간의 단절 해소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북관련 

단체의 행사들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

역자치단체와 연계해 대북단체의 행사를 지역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예

산을 책정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 

내에 ‘남남갈등해소계정’을 신설하거나 독립된 기금으로서 ‘남남갈등해소기

금’을 마련해 남북연합단계의 형성과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남남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남북한 간의 정치적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남한의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차원에서의 정기적인 회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회와 최

고인민회의는 각각 남한과 북한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 입법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최고 주권기관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정치적 신뢰구축을 위해

서는 이들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양 기관의 정기회동은 남북연합에 

대해 북한주민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입법기관 

차원에서의 정기적인 회동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치권에서의 정기적인 회동과 더불어 남북한 간의 학계, 종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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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사회단체 간의 교류를 확대해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가교역할을 

담당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학계, 종교, 

사회단체들에 필요한 지원목록을 작성해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민간분야에서의 지원이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과 같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2) 지식‧정보

남북연합의 형성은 남북한 정부 간, 남한 사회내의 행위자 간 그리고 6자

회담 당사국과 유엔, 국제기구 및 국제민간기구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상이한 시각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외의 행위

주체들에게 남북연합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갈등지형에 대해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야 하며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물론 정부부터 남북연합에 대한 포괄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대내외 행위주체들에게 남북연합에 대한 정보와 지식

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방안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문제는 국내문제이지만 국제공조체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국제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는 6자회담 참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시로 국제회의를 개최해 국제사회에 남북연합의 당위성과 현실적인 어려

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남북연합은 국내적으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시각 차이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과 언론을 통한 홍보, 안내책자의 개발 그리고 학교와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내용의 질과 양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적인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개최해 남북연합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과 

정보의 확산과 공유가 재생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남북연합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

해서는 남북연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론 주도집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들의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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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남북연합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 및 야당 간에 남북연합

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일치된 견해가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치권에서의 초당적 협력이 

선행되어야 남북연합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전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차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서는 국회 차원에서 ‘남북관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와 함께 상설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특별위원회에

서는 남북연합을 형성하기 위해 조성되어야 할 제반 조건을 숙의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지속성을 갖고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남한의 언론사와 방송사가 프로그램 공동제작단을 구성하여 합동

으로 공동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언론사와 방

송사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 및 보도할 경우 남북연합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공동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가 

도출될 경우 남북한 간의 공동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간에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남북공동 방송제작에 

수반되는 과잉제작, 절차상의 문제, 일회성 협력의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 전문기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두루 잘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관련 특정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북한의 언론정책과 취재환경을 잘 숙지하고, 북한방문 취재경험이 풍부한 

취재원 개발과 기사 발굴 및 작성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기자를 양성

해야 한다. 

넷째, 통일의 대중적 기반 확충사업은 통일교육체제의 개편과도 맞물려 

있다. 통일의 기반확충 및 통일역량의 제고라는 차원에서 학교 및 사회에서

의 통일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통일교육의 양적 질적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관련 연구로 학위를 받은 전문가를 활용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일반 교사를 

통해서 통일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

육교사양성과정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입시교육의 한계로 정작 교

육현장에서는 통일교육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 통일, 남북관계와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학위를 갖고 있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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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를 통일교육전문교사로 양성해 일선 학교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통일교육을 정규교과과정으로 이수하게 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다섯째, 남북한의 학계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남북연합에 대한 

학술회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남북연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론

적 토대와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술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3) 네트워크‧조직

남북연합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국내외로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정

부가 이에 대해 포괄적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단독으로 지식과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개별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국내외의 행위주체들에게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거버넌스 체계 내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연계를 맺으면서 동적 메커니

즘을 구성하는 네크워크 거버넌스 형태의 지원 및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

는 것이 효율적이다. 남북문제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정부와 민간단체, 

기업, 학계 등이 거버넌스의 각 노드들이 연결되는 ‘허브’라 불리는 핵심 행

위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결망을 구성하고 이러한 핵심 행

위자의 지원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관련 정보 및 지식의 소통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7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거버넌스가 요청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

다. 정부 정책의 입안과 결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은 시민 

여론의 반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만듦으로써 시민

사회 내 다양한 이익집단 및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 사이의 갈등을 조정 

및 중재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제고할 수 있다. 정책 입안과 결정, 그리

고 추진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제도화는 정당성이 높은 합의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바람직한 남북연

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예방적 갈등관리시스템 구

7_ 김규륜 외,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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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시민참여의 사회적 합의형성 제도 마련, 갈등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구의 

실질적 역할 부여, 신뢰 구축 방안 마련, 시민사회 내부의 통합성 제고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남북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주체들을 네크워크 

거버넌스 형태로 구축해 운영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시점까지 다양한 국내외 이해 당사자들이 수평적

으로 연계되어 공동 협력을 모색하는 ‘남북통일추진위원회’와 같은 범사회

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정부-정당-지자체-학계-시민단체-기업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남북통일추진위원회는 정부, 정

당, 학계, 시민단체, 기업 등 각 분야의 대표들로 구성하며 대통령직속기관

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갈등해소와 분쟁해결

통일문제와 관련한 남남갈등에는 세 가지 차원의 전선이 작용해 왔다. 

국내차원의 전선은 국제차원의 전선과 북한차원의 전선이 어우러져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복합적으로 작용해 왔다. 주요 전선은 국내전장이

지만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대남정책 및 남북관계가 주요 변수로 작용

해 왔다. 북한의 국가역량 약화로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이 약화됨에 따라 

북한이 국내전선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북한은 국내적 전투지형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에 틀림없다. 

국제차원의 변수는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증대하였다. 주변국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는 국내전선에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미국의 

정세변화와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둘러싸고 국내 행위주체들 간 역학관

계가 변하였다.

남북연합의 형성을 둘러싸고 발생할 갈등지형 역시 통일문제와 관련해 

나타났던 남남갈등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남북연합의 형성을 

둘러싸고 국내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양상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남북연합의 이행 과정에서는 남한 사회 내의 행위자 간에 남북연합에 필

요한 재원조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연합단계

의 안정적 관리는 북한측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남한정부가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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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기구를 운영하고 통일 이후 체제 재편과정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원조달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반회계예산은 원칙적으

로 본원적 수입인 조세를 세입으로 한다는 데 있다. 남북연합기구를 운영하

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

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혜택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남북연합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의 규모와 기

간, 재원조달 방식의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정부가 남북연합기

구를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조달할 경우 지방재정교부금 등 지방정

부에 교부하던 재정지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북연합단계의 이행기에는 남북한 모두 계층별로 통일에 대한 반응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선, 남한의 기업가들은 통일로 인한 양질의 

노동력 및 자원의 확보, 새로운 시장의 등장, 북한지역 경제건설의 특수 등

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재계세력판도의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 및 기득권 계층은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함으로써 통일의 혜택이 차별적으로 배분되는 현실을 덮어두

고자 할 것이다. 노동계층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그들과 경쟁해야 하며 임금협상을 포함한 자본가와의 협상에서 통일 전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주택난, 실업 발생,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중산층은 

남북연합단계와 통일 이후의 체제재편의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계층이

다. 그러나 중산층은 책임과 의무가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지역의 노동자‧농민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사회경제적 생

활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업화과정에서 

형성된 북한의 노동자‧농민들의 사회주의적 개인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

제체제와 조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통일의 단계에 들어설 때 북한의 

노동자‧농민들은 통일의 결과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라

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시장경제질서의 원리에 재빠르게 

적응하여 부를 축적하거나 남한지역의 친인척 및 연고관계를 이용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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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이권에 개입한 사람들은 북한지역의 새로운 상류층으로 등장할 것이다. 

계층갈등 못지않게 통일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세

대갈등이다. 남한국민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통일

의 필요성에 대해 세대 간 인식차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20~30대 청년

층은 노년층에 비해 북한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낮은 반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년층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젊은 층은 통일에 

대해 민족정서와 당위성의 차원보다는 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

며, 통일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도 노년층에 비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층위적이고 중첩화된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이해관계의 

균열이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층위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설계

되어야 한다. 그 방식은 국내외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수평적으로 연계

되어 공동 협력을 모색하는 범사회적 협력 네트워크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지자체-정당-학계-시민단체-기업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

십을 형성해야 한다.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협의

체로서 ‘남북통일추진위원회’(가칭)와 같은 범사회적 협력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2. 평화체제 구축

가. 정책추진방향

남북연합 추진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반드시 먼저 이뤄가야 

할 사항이다. 지난 2007년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 및 내용과 관련해

서 국내·외적으로 쟁론이 일어났었다. 2008년 정권교체 이후 지금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가 다시 개선되면 한반도 평화체

제 구축문제도 다시 활발히 논의될 것이다. 과연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떻게 

보고, 풀어야 하는가?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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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할 뿐 아니라, 통일

을 지향하고 기여할 수 있는 체제’로 규정할 수 있다.8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

제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념 규정이 있다. 허문영은 한반도 평화체

제 거버넌스는 “국제·남북한·국내의 3차원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

력적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자의 전문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부문들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평화협정 체결, 기본합의서 이행, 비

핵화공동선언 준수)라는 목적을 효율성있게 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

하였다.9 함택영은 “한국정부가 국제·남북관계·국내의 3차원에서 예산, 네

트워크·조직, 지식‧정보, 갈등해소·분쟁해결이라는 전략자원의 메타적 조

정기능을 통해 행위자들의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크, 분권화, 효율

성을 제고시켜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 물적 능력, 이념 등을 달성해 나가

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 두 가지 정의를 결합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를 “한국정부가 

국제·남북한·국내의 3차원에서 예산, 지식‧정보, 네트워크‧조직, 갈등해소·

분쟁해결이라는 전략자원의 메타적 조정기능을 통해 한반도 평화(평화협정 

체결, 4대 합의서 이행)와 남북연합이라는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가 쉽게 구축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 비록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모두 동의하나, 각국의 상충하는 이해관

계에 따라 그 추진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은 핵개발을 활용하여 

체제안보를 최대 확보하는 동시에 비핵화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

책 포기, 북미 평화협정체결,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

다. 이 같은 북한 입장은 <그림 Ⅱ-1>과 같다.

8_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반도에서 평
화를 회복·유지하고, 통일을 지향·기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전 과정”으로 
규정한다. 

9_ 허문영,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실태조사,” 황병덕 외,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
넌스의 실태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150.



2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그림 Ⅱ-1> 북한의 평화프로세스 개념도

    

남북관계발전
(경협/연방제)

북·미수교
(주한미군철수)

한반도 비핵화

미국은 한미동맹 유지·강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체제변환을 목표로 

하면서 대북 대화·압박 병행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그림 Ⅱ-2>와 같다. 

               <그림 Ⅱ-2> 미국의 평화프로세스 개념도

그외 중국은 미국과 협조관계 유지를 통해 역내 안정화를 추구하면서 북

핵문제의 최소비용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적 당사자 위상을 확

보하고자 할 것이다. 러시아는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원칙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동북아 지역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일익을 담당하고자 할 것이다. 일본은 다소 전향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되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수교
한반도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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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북핵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문제와 납

치문제의 선행적 해결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비핵·개방·3000｣의 

대북정책 구상을 발표하였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선택할 경우, 

향후 10년 이후에는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3,000달러에 달할 수 

있도록 남한이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협력협의사무소 남측당국자 11명 전원을 철수(3.27)시켰고, 

서해 미사일 발사(3.28)와 노동신문 논평원 글(4.1)을 통하여 ｢비핵·개

방·3000｣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정책 제의

가 발표되기 수 시간 전에 금강산 관광객 총격살해까지 감행해 남북관계에 

근본적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 미국과 달리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과정을 보다 복

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비핵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인 평화통일을 이루고, 우리의 통일이 우리 민족의 발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① 북핵폐기 ② 남북

관계 개선 ③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④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 ⑤ 국내 

통일기반구축 등 5대 목표를 균형있게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북핵 폐기 

과정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직접적‧단선적으로 연계하기 

보다는 5대 과정의 유기적 연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선순환 구조가 형성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그려보면 <그림 Ⅱ-3>과 같다.10

10_ 허문영 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12.



26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그림 Ⅱ-3> 한국의 평화프로세스 개념도 

한반도 

비핵화

국내조치

남북관계발전

동북아

평화협력P

P: 한반도평화상태

한반도 
평화체제

그러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 있어 어느 단계에서 

추진되는 것인가? 한반도 정세는 갈등적 공존→경쟁적 공존→협력적 공존

→남북연합→통일국가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갈등적 공존(conflictive 

coexistence)은 힘의 균형에 의해 유지되는 과도기적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남북한이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도 하에 이념, 정치·군사, 경

제, 사회·문화 등 전 차원에서 벌이는 상호 전면적 대결로 나타난다.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이란 상호 불가침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의

사표시를 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 보장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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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보장에 의해 공존관계는 이뤄지나, 적극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황에서는 경제 및 사회·문화적으로는 제한적 교류·협력이 

이뤄지나 정치·군사·이념적으로는 대립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협

력적 공존(cooperative coexistence)은 독립적 정치체제를 갖춘 두 개의 국

가가 서로의 번영을 위해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상호의

존적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공존관계를 의미한다. 체제의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문화분야에서의 전면적 교류·협력과 더불어 

정치·군사 측면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간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 통일

의 실현과정으로서 “1민족·2국가·2체제·2정부”의 남북연합이 가시화될 수 

있다. 나아가 남북한 주민과 당국자들의 완전한 신뢰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 민족의 숙원인 “1민족·1국가·1체제·1정부”의 통일국가도 평화적

으로 탄생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3번째 단계인 협력적 공존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상의 관계는 <그림 Ⅱ-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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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구도11

 

 

(2)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방안

(가)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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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당사국’과 관련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취약성이 있다. 

3자와 관련해서 미국은 미·남·북으로 생각할 것이며, 북한은 북·미(주도

국)+남(참관국)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은 한국전쟁 참가국으

로서 정전협정 서명당사자라는 역사적 논리를 근거로 중·미·남·북의 4자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다.  

둘째, ‘추진방법’과 관련,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분리론)과 분리할 수 없다(일체론)는 의견의 대립이다. 이는 북미간의 

불신과 남북 간의 불신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실천해 나가기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단계적 추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분리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기초해 있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전자를 청와대 안보실에서 강조하였고, 후자는 외교부와 주한 미국대사관

에서 강조된 바 있다. 

셋째, ‘추진시기’와 관련, ‘선 북핵 해결, 후 평화협정’ 추진론 대 ‘동시 병

행’ 추진론의 대립이다. 북핵문제 해결없는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국내·외적

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북핵문제 해결의 촉진 수단으로서 종전

선언이든 평화선언이든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무튼 북핵문제 해결과 

병행하지 않을 경우, 국내·외 비난과 반발에 처할 위험성이 크다.

(나) 추진 방안  

첫째, 평화협정 당사국 문제는 남·북(주도국)+미·중(보장국)+러·일(지원

국)+UN안보리(추인)로 하는 것을 적극 모색한다. 3자, 4자 논란과 관련, 종

전선언 서명이든 평화협정 체결이든 핵심적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한

과 북한이 주체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국내외적으로 방지하고 남북한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의의를 

고양시키도록 한다.12 평화협정 당사자안에 대해 각국은 국익에 따라 다음

12_ 평화협정 체결방식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기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실천, ② 전통적 평화협정 체결, ③ 남북평화협정 체결(양자), ④ 한반도평화협정 
체결(다자 접근)이 그것이다. 전통적 평화협정은 과거 불행한 역사에 대한 책임소
재를 규명하고,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동시에 다자적 접
근에 대해서도 우리 민족의 주도권이 일방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민족주도권 확보차원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실천을 북한당국에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협력과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변형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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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2자안은 남한(남‧북)과 북한(북‧미)이, 3자

안은 미국(남‧북‧미)이 선호할 것이다. 4자안은 중국(남‧북‧중‧미)이, 5자

안은 러시아(남‧북‧러‧미‧중)가, 6자안은 일본(남‧북‧일‧미‧중‧러)에 의해 

제안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로서는 남북이 주체적 당사자임을 분명히 하도

록 해야 한다. 다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변국의 국제적 보장과 한민

족 자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의 길을 열어놓도록 한다. 그 

방식은 2(체결국)+2(보장국)+2(지원국)+UN안보리가 될 것이다. 남북한이 

직접적 당사자로서 체결국이 되고, 미국과 중국이 한국전쟁에 직접 참여했

고 이후 남북한과 각각 군사동맹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협정

의 안보적 보장국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는 북한의 경제재건

을 위한 자본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원국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의 경제적 지원국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국제기구인 유엔안

보리에 추인 받음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와 상징적 보장을 받도록 하고, 

이후 UN 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실효성 있게 한반도 평화체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을 북핵폐기와 연계한다. 한

반도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북핵 폐기 검증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논의

를 시작해서, 북핵 폐기가 가시권에 들어올 때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이행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 기간 북한의 

대미·일 수교협상도 병행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리고 한미군사관계

의 전반적 조정시기(2012년) 이전에 평화체제 전환조건(한반도 비핵화 완성 

및 평화협정 체결)이 달성되도록 한미간에 협력관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

다. 이점에서 남한과 미국의 새정권으로 교체되는 향후 2년 사이에 한미관계

를 상호신뢰성에 기반하여 긴밀한 관계를 만드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한반도 평화협정 구성문건은 1개 기본협정과 3개 부속협정으로 이

뤄지도록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크게 기본협정13과 부속협정으로 구성된

반도 평화협정(양자와 다자 병행) 체결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13_ 한반도평화 기본협정이 담아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통일지향적 남북한 관계의 특

수성 천명, 불행한 과거사 정리와 미래지향적 통일을 위한 공동노력 다짐, 군사분
계선 및 NLL을 평화경계선으로 획정,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분쟁의 평화적 
해결(적대행위 금지 및 무력불사용), 남북주도하에 미‧중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
보장관리기구 구성‧운영, 기존 3대 남북합의문의 전면 실천, 다른 조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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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협정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반도문제 당사국인 남‧북한과 유관

국인 미‧중‧일‧러 4개국이 참석하여 합의‧도출하도록 한다. 부속협정은 그 

동안 남한이 주장하던 남북평화협정을 받아 남‧북 부속협정으로, 북한이 

주장하던 북‧미 평화협정을 받아 북‧미 부속협정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또

한 한중간에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한‧중 부속협정을 체결하도록 함으로

써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14 

넷째, 한반도 평화협정 관리기구는 다음 4대 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한다. 

기존의 정전체제를 다음과 같이 대체‧발전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군사

정전위원회는 남북이 중심이 되는 ｢남북군사통제위원회｣와 미‧중이 보장

의 중심이 되는 ｢한반도평화보장위원회｣로 대체한다. 또한 한반도 번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소외되는 주변국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남‧북‧미‧일‧중‧러 모두가 참여하는 ｢한반도번영위원회｣를 새

로 만들어 낸다. 그리고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이행하던 감시기구 기능은 ｢유

엔평화감시단｣을 만들어 이어받도록 한다. 

나. 거버넌스 형성방안 

(1) 예산

국제적 차원에서는 6자회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한다. 한반

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적 관건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

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포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도적으로 이뤄가기 위해서는 먼

저 솔선수범적 예산지출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중·러 나아가 

국제적 보장, 북핵폐기 확인 후 발효조항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불행했던 과
거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되, 상호용서 및 화해 차원에서 한국전쟁에 따른 책
임문제와 피해보상 등은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14_ 남‧북 부속협정에는 남북평화공존 및 평화통일 의지 천명, 상주대표부 교환설치 
및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3대 남북합의서 실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북‧미 부
속협정에는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무력불사용, 적대행위 
금지), 국교정상화 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한‧중 부속협정에는 한반도 평화통
일 지지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동아시아 평화구축을 위한 공동노력 등을 포함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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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공동예산 집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일본의 보상금(북측의 표현에 따르면 배상금, 약 100억 달러)은 핵무기를 

체제보장과 경제난 해결의 카드로 활용하는 북한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뿐 

만 아니라, 향후 북한 경제를 재건·회복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자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일본의 적극적 동참을 잘 설득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본인

들이 중요시 여기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 다만 이를 전제 조건화하여 북핵문제 해결보다 우선시하는 태도는 

자제하도록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에는 다른 대체국가(또는 대체국가군, 예컨대 유럽연합 등)를 포섭할 수도 

있음을 적극 제시해서 풀어나가도록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6자회담 참여

국들의 참여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대북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해제를 계기로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 및 국

제 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를 통해 

한국정부만이 북핵 포기와 북한 개발 과정에 있어 과도하게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와 개혁·개방 수용의 대가로 대규모 

경제협력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준비한다. 10·4선언을 능가할 수 있는 대형

사업을 계획한다. 예컨대 ‘철원평야 프로젝트’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15 이

를 위해 국가예산의 1%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사업의 목적이 북한 체제 및 정권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선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 내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그리고 대북

15_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통해 동해와 서해에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한걸음 더 나가 중부 내륙(철원
평야)에 남북교류협력의 틀을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굳건
히 하도록 한다. 이곳에서 남북 농업교류협력을 진행하여 북한의 최우선 과제인 
식량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나아가 한반도 지리적 
중심지인 X자형 국토종단구조의 교차점으로서 민족교류협력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 허문영, “북핵문제 본질과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방향,” 이명박정부 대북
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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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긴급구호’ 중심에서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중심으로 

전환시키도록 한다.16 북한 또한 개발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 건설, 기술, 물적 지원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17 아무튼 이를 통해 북한 스스로의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한 대북지원 및 경협 관련 예산 집행

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남한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는 동시에 북

한의 협상행태 또한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이같은 조치들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참여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이 최선의 방법에 의해 활용될 수 있도

록 적극 모색한다. 예컨대 대북지원단체들과 대북경협회사들에 대한 예산

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도 하나의 발전방안이 될 수 있다. 대북 지원단체들의 

경우 매칭펀드식 지원방식을 철저히 이행하며,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시키도록 조치한다. 남북경협 회사들의 경우 손실보전 방안과 더불어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남북경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간접적 지원방법으로서는 북한연구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북한 

산업정보를 축적한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인(기업인 포함)들의 

접근을 용이케 하여 대북경협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를 통해 

국내 행위자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간다.

(2) 지식‧정보

국제적 차원에서는 북핵문제 해결 로드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과 기초자료들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이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의지를 6자회담 

유관국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정부의 향후 계획도 투

명하게 전달함으로써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왜곡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핵 없는 평화지향의 통일국가를 만들 것임을 분명히 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

16_ 개발협력은 선진국에서 저소득 국가로는 물론 저소득 국가간, 개발도상국 간에도 
자원과 지식의 교류가 이뤄지는 개념이다. 선진국에서 저소득 국가로 자원과 기술
이 이전되는 개발지원(development assistance)보다 포괄적 개념이다. 임을출, 북
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6)

17_ 평양방문시 북측 관계자 인터뷰, 2008.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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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북한 당국의 남한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유럽연합(EU) 국가들과 호주·인도를 비롯한 통일한국의 미래 동반

자 국가들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또한 그 동안 관심사

에서 멀어져 있던 ‘나진·선봉 특구’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도록 한

다. 개성공단이 민족 화해협력을 위한 남북경협의 상징 사업이 된 것처럼, 

나진·선봉공단을 국제 평화협력을 위한 동아시아경협의 상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한 뿐만 아니라 국제적 

참여와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 나선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남북화해 통일이 

유관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임을 사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유관국들의 참여성과 전문성, 그리고 네

트워크와 분권화를 높여나가도록 한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북한의 정책입안자와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자유주

의 이론에 따르면, 오해(misperception)가 전쟁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분

단 60년을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 남북한 정부 정책입안자들의 만남은 상호

간의 이해 폭을 넓히고, 왜곡된 인식과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또한 민간 NGO차원에서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과 더

불어 1.5 트랙에서의 만남도 적극 모색하도록 권유한다. 비록 공식적 정부당

국자간의 교류협력을 통해서는 남북상호 간의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우나, 남북한 민중들의 교류와 접촉은 상대측 삶의 실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고, 나아가 상호 이해의 초석을 놓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문화예술교류 및 학술교류와 더불어 남북한의 통일정책 

기초자료를 만드는 한국의 통일연구원과 북한의 조국통일연구원이 공동학

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실례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전문성과 참여성, 네트워크, 분권화를 높여간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국내 행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체제 및 관련국들 입

장과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국내 행위자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좌·우로 치우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인 점을 

적극 고려하여, 균형적인 시각에 기초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동시에 국내 행위자들이 주로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

상황에 편향적 관심을 두고 있음도 유념해서, 국제적 차원에서 미·일·중·러

가 한반도 문제를 그 동안 어떻게 다뤄왔고,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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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비전을 한국 내 행위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들의 이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참여성,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한다. 

(3) 네트워크‧조직 

국제적 차원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무지개전략(rainbow 

strategy)’과 ‘균형십자외교(balanced cross diplomacy)’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도록 한다.18 무지개전략이란 국격을 고려한 품위와 호연지기를 갖고 국

력을 키우며, 미국과 동맹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하되 21세기 미래지향

적으로 구축하고, 이 축을 토대로 북한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해서 동심원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변 3국(중·일·러)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을 

뜻한다. 나아가 우리도 적극적 지지국가(인도·호주·베트남 등)를 확보해서 

국제사회에서 평화체제 구축과정 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적 이슈에서 평화

지향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간의 네트워

크를 높인다. 균형십자외교란 미·일·중·러 주변 4국 모두와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함을 뜻한다. 친미외교 또는 친중외교와 같이 어느 한 나라에 

치우치는 외교를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향후 21세기는 태평양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태평양 시대의 주도권을 놓고 한반도는 해양세력 

미국·일본과 대륙세력 중국·러시아와 첨예한 대결을 벌이는 지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균형십자외교를 통해 한국은 한반도를 전쟁의 장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고, 평화와 공동번영 지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의 참여성,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한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트랙1과 트랙1.5 그리고 트랙2 등 모든 대화의 창구

를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실질적 진전이 없는 형식상의 

남북대화나 북한에 끌려 다니는 남북대화는 지양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정략적 합의로 평가하는 10.4 선언과 보수층에게 많은 불만을 초래하

는 6·15공동선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시대적 변화

18_ 허문영 외,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15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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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민적(특히 보수진영)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나 남북 간의 기 합의(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 비핵

화공동선언 포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더 이상 발전하기가 쉽

지 않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합의가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은 북한 당국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북

한 정치체제의 특성상 이 같은 일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기합의를 모두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의 적극적 참여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당국 대화인 트랙1을 적극 활성

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총리회담·국방장관회담·경

제부총리회담 등을 적극 재개하도록 한다. 또한 1,000만 이산가족의 한이 

담겨있는 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시면회소를 재개해서 트랙2 회담도 적

극 확대·활성화한다. 나아가 반관반민 대화 창구도 적극 활성화해서 모든 

차원에서의 남북대화와 협력을 높여 네트워크 정도를 높여 나간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을 비롯하여 다양

한 대북접촉 단체들의 네트워크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후원한다. 

이를 통해 상호경쟁을 자제시키고, 협력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권유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

적 지지네트워크 형성을 전문가, 언론,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 구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다. 그리고 이들이 국제적 네트워크를 관련국 

정부, 해외 언론, 해외전문가, 해외 시민단체 등과 구축하는 것을 적극 지원

함으로써 네트워크 정도를 높여나가도록 한다. 

(4) 갈등해소와 분쟁해결 

국제적 차원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

과정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단순

히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만을 추구하는 자민족중심주의에 기

초한 접근전략이 아니라 동아시아 유관국들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모색하

는 전략임을 분명히 하여, 상생의 윈·윈(win-win)접근전략이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지켜나가는 국제기구 및 레짐을 

구축해야 하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아·태 안보협력이사회(C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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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적극적 참여가 요청된다. 이를 통해 

사전에 유관국 갈등이 해소되고, 사후 분쟁도 평화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5000년 고난의 역사를 겪고, 근대사에서 식민지 지배

와 더불어 이데올로기 전쟁과 저발전을 극복한 경험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평화지향성을 높여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거

버넌스의 참여성과 자율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여나간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채택된 각종 위원회를 가동하

는 동시에 10·4선언에서 합의된 남북대화들을 진행시켜 다양한 제도와 창

구들을 통해 남북한 간에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과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2008년 7월 11일에 발생한 금강산관광객 총격피살사건 

해결과정에서 남북한이 비효율적으로 대처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당국이 국제 규범을 어기면서 한반도 평화

를 훼손할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내부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해결방법은 협상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남남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법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사실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지지 없이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

고 야당과 대화합의 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당파적 이익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이자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은 통일문

제와 관련하여 기본 틀과 방향을 깨는 일이 없이 반드시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여야 간의 대화와 

협력체제의 구축과 더불어 대북정책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소모

적 이념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해소는 ‘민족’을 매개

로 한 탈이데올로기적 화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국민화합을 위해 

제 세력간 합의도출과 공동성명 발표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먼저 여야 

정당들이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공동성명으로 발표

하도록 한다.19 시민단체간의 합의도출은 현안인 주한미군의 이중성에 대한 

19_ ①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호혜적 관계와 평화통일 추구, ② 인도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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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20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분담21을 중심으로 

이뤄내도록 한다. 종교단체간의 합의도출은 대북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문

제 해결을 병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내도록 한다. 그리고 각 단체들로 

하여금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 이념적 양 극단의 배제, 

법치주의 존중 등 최소한의 규범 준수에 대한 ‘최소주의적 합의’에 동의하도

록 유도한다. 현안에 대한 국민다수의견 청취, 보수 및 진보 언론 간 공개토

론을 통한 건설적 합의 유도, 공청회를 통한 국론수렴, 최소 1박 2일 또는 

2박 3일 합숙을 통한 끝장 토론 등은 그 주요 방법이 될 것이다. 방송‧언론

의 토론문화도 논쟁적 대결에서 건설적 대안 합의도출로 변화되어야 한다. 

방송과 언론매체는 다양한 토론문화를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양분법적인 사

고방식에서 벗어나 타자에 대한 이해와 인정·존중을 통해 통일 이전에 한국

사회가 보다 다원적인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조치와 노력들

을 통해 참여성과 전문성, 자율성과 효율성 그리고 분권화를 높여나갈 수 

있어야 한다.

북지원 확대와 민족동질성 회복에 대한 합의, ③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
자안보협의체 구축, ④ 군의 정예화와 과학화를 통한 선진자주국방 실현, ⑤ 한반
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남북당사자 원칙과 주변국 지지 확보에 대한 합의

20_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한미군의 기여와 저해 요인에 대한 객관적 설명을 통해 진
보 및 보수 진영의 정당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합의도출을 추진한다. 또한 한‧
미협력 공고화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한다. 주한미군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는 자주독립국가의 국민정서상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 다만 
한반도 상황과 우리 군의 능력을 고려하여, 한국군의 기술적 준비를 사전에 철저
히 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용히 추진해야 무리가 없다.

21_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대북인권문제 제기를 용인하도록 한다. 민간단체는 정부
의 전략적 인권정책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이면
합의를 적극 모색한다. 인권문제를 정부가 앞장서서 거론할 경우 북한당국을 자극
하여 남북화해협력 추진에 역행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국제인권기구와의 연대 
하에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북한인권의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단체 내에서도 북한과 직접적인 교류와 지원을 하는 시
민단체들은 비판을 삼가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판을 제기하여 ‘조화와 병행’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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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개혁개방

가. 정책추진방향

남북연합이 형성되기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가 북한의 개혁·개방이다. 이 

말은 곧, 북한의 개혁·개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경제부문의 공동체 형성’

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남북연합을 결성

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가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는다면 남북한 경제통합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남북연합 형성 그 자체에 난관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혁·개방정책을 취하지 않는 한 북한과는 ‘경제부문의 공동체 형성’이 

어렵다는 것은 경제통합의 정의를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란 “경제적으로 공동이해관계를 가진 국가간에 상품 및 생산

요소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기술적 이익을 향유하며 또한 통합체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간 경제협력의 한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경

제통합을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기술한다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두 나라 혹

은 그 이상의 국가가 동맹을 결성하여 동맹국 상호간에는 무역의 자유화를 

비롯한 재정·금융·통화 등의 경제정책면에서 상호협력을 꾀하여 보다 큰 

하나의 공동경제단위를 형성하는 반면, 비동맹국에 대하여는 무역상의 차

별조치와 같은 비우호적 정책을 취하는 지역적 경제협력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22 따라서 경제통합의 기초가 되는 무역자유화 및 재정·금융·통화 

정책의 상호협력은 경제가 너무 이질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거나, 가능

하다 하더라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헝가리계 미국 경제학자인 발라사(Béla Balassa)는 통합의 정도에 따라 

경제통합을 ① 자유무역지대, ②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④ 경제동맹, ⑤ 

완전경제통합으로 구분했다.23 이 발라사의 경제통합 단계론 역시 통합의 

22_ 추원서, ｢신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본 남북 경제공동체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p. 46. 

23_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자유무역지대는 그것에 참여한 체약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와 수량제한 등의 비관세장벽이 폐지된다. ② 관세동맹은 
체약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대해 체약국의 관세와 수량
제한 등의 비관세장벽을 폐지하며, 더 나아가 관세동맹의 영역 외에 제3국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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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모두 자본주의 시장경제일 때를 전제로 한 것이다. 만일 통합에 

이르게 되는 두 나라가 동질적인 경제체제가 아니라면, 경제통합의 첫 단계

인 ‘자유무역지대’ 구성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은 현재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질

적으로 다른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경제통합을 이루

기 위해서는 ① 두 체제가 상대방 체제에 영향을 받아 ‘제3의 형태’로 변화해

가거나, ② 두 체제 중 한 체제가 다른 한쪽의 경제 형태를 닮아가는 변화를 

거쳐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하게는 북한 경제체제가 남한 경제체제를 

닮아가는 가운데, 남한 경제체제도 북한 경제체제로부터 일부 영향을 받는 

형태의 수렴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한다.

국내에서도 북한의 시장개혁을 전제로 남북한의 통일단계를 화해협력단

계-남북연합단계-연방단계-완전통일단계로 나눈 뒤, 발라사의 5단계가 각

각 어디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연구됐다. 이때 화해협력단계를 통합을 위한 

준비기로 규정하고, 남북연합단계에서는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이, 연

방단계에서는 ‘공동시장’과 ‘경제동맹’이 각각 조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1국가-1체제-1중앙정부’의 완전통일단계에서는 남북한의 경제통합도 

‘완전경제통합’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본 논문과 관련된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표로 나타내면 <표 Ⅱ-1>과 같다.24 표는 

각각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한 경제관계가 어떻게 형성되

고, 북한 경제는 또 어떻게 변화(체제전환)되는지를 담고 있다.25

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대외공동관세를 도입한다. ③ 공동시장은 관세동맹
에서 규정한 체약국간의 물품 이동에 더해서, 생산활동에 불가결한 사람(노동자)·
서비스·자본에 대해서도 영역 내에서의 자유이동을 보장한다. ④ 경제동맹은 체약
국들이 독자통화 발행을 포기하고 체약국들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
되는 단일통화를 도입한다. 이는 체약국 통화간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손의 위험을 
없애는 구실을 한다. ⑤ 완전경제통합은 체약국들이 자신들의 경제주권을 그들이 
설립한 지역공동체 중앙당국에 양도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 이르면, 공동체 중앙
당국이 공동체 차원의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적정한 시행 여부를 감시·감독하게 
된다. 채형복, “남북한 통일·통합 방안의 모색: ‘남북평화경제공동체,’” 법학논고, 
제12권 3호, 통권 44호(2007), pp. 317-318.

24_ 양문수 외,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152-154.

25_ 여기서 한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렇게 ‘남북연합론’에 기초한 북한
의 체제변화론은 일반적인 북한 체제변화론과 차별성을 띤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체제전환론은 북한 경제가 ‘완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화’를 이루는 단선적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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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단계

(특징)

경제통합 

단계

내용과 과제

남북한 경제관계(통합)
북한경제

(체제전환)

화해협력단계

(2국가/2체제

/2독립정부)

교류협력단계

(경제통합 

 예비단계)

- 남북한 상호신뢰관계 구축
- 경제교류협력 성과의 가시화
- 투자의 촉진에 관한 체계적
인 정책방안의 수립
-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
쟁조정 등 제도적 장치 실현
- 교통, 통신, 전력망 연결 개시

- 개혁·개방 시작
- 농업 개혁
- 시장 용인 정책 확대
- 국제금융기구 가입

남북연합단계

(2국가/2체제/

2독립정부)

자유무역지대

- 관세철폐, 무역제한철폐
-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
동 보장
- 교통, 통신, 전력망 연결 확대
- 남북 최고위층이 포함된 경
제통합기구의 구성

- 시장가격 도입 확대
- 기업의 자율성 확대
- 경제적 의사결정의 분
권화
- 특구 활성화

관세동맹

-남북한 공동대외통상정책 시행
-제도 단일화: 관세, 검역, 원
산지 규정 등 무역제도, 산업
표준, 특허권 등 산업기술제
도, 물류·유통관련제도, 정보
통신제도 단일화
-산업협력과 특히 금융협력의 
본격적 가동을 보장하는 공
동경제정책제도 구축

- 남한 기업에 대한 노
동자 채용권 등 확대
- 무역 참여 주체의 확
대 등 무역제도 개선
- 특구 확대

이 절에서는 이 가운데,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의 

준비단계인 ‘화해협력단계’에서 북한 내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야 할 것인

지를 살펴보자. <표 Ⅱ-1>은 이 기간을 북한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는 출발

점으로 규정하고 이때 북한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로서 ‘농업부문 개혁’과 

‘시장 용인정책’ 확대를 꼽았다. 이 기간은 또 북한이 국제 금융시장에 가입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야 하는 시기로 규정했다.

<표 Ⅱ-1> 남북한 경제통합의 단계와 단계별 내용과 과제26

들을 강구하는 반면, 이 논문에서의 북한 경제의 체제전환은 ‘남북연합’이라는 중
간지점을 매개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남북연합은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
로 규정된다. 따라서 북한은 여전히 하나의 국가로서 자신의 경제체제 변화에 대
한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남한 당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해나
가는 가운데, 자신의 경제체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또 남북연합단계에 
이르러서도 북한의 경제체제는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포함한 완전한 시
장경제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26_ 이 표는 양문수 외, 위의 책, p. 154의 표를 바탕으로 필자가 일부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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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북한 내부의 변화 목표부터 살펴보자. 북한 당국이 우선 추진해야 

하는 것은 현재 조정기에 놓여 있는 시장용인 정책을 다시 확대해, 북한 

경제를 좀더 시장경제에 친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북한은 2002년 7·1 경

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하고 이후 3년 동안 눈에 띄는 시장 용인 및 확대 

정책을 펴오다가, 2005년 하반기부터 조정국면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간의 

북한의 개혁은 중국의 1979-1984년, 베트남의 1979-1985년 등 두 나라의 

초기 개혁상황에 상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27 북한은 2005년 이후 배급제

를 다시 강화하고, 시장에서 판매행위에 나설 수 있는 여성의 나이를 40살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시장의 확대에 대해 일정 정도 견제를 하기 시작했

다.28 어쨌든 북한과 남북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현재 조정 상황

에 있는 시장허용정책을 다시 활성화하는 등 개혁·개방쪽으로 다시 나서도

록 해야 한다.

2단계로 고민해야 할 것이 농업개혁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현재처럼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아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을 이루

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통합은 서로 다른 두 경제체제가 서로 

접촉하며 협력하여 서로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한쪽이 

끼니를 제대로 잇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통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에서 가족단위로 경작하게 하면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높이고, 남한으로부터 기술 및 자본의 도입을 받을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난은 곧 식량문제로 귀결되며 1990년대 초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

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당면한 식량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매년 신년사에서 경제 분야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농업에 둔 것을 보면 그만

27_ 박형중,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과 발전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15. 박형중은 
이 기간 북한의 개혁에 대해 “과감성에 있어서 뒤쳐진다고 할 수 없지만, 다른 두 
나라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경
제난의 정도가 두 나라에 비해 훨씬 심하였고, 따라서 임금, 물가, 환율 등을 재조
정하는데서 훨씬 급진적이고 충격적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8_ 이는 북한 당국의 시장 확대 정책이 ‘빈부격차 확대’를 낳고 있으며, 이 ‘빈부격차 
확대’로 인해 북한 당국의 ‘버팀목’이었던 ‘핵심계층’ 사람들을 경제적 약자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점이 크다. 한영진, “북한의 사회계층과 의식 변화,” 북한, 2007년 
5월호,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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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식량난이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사안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008년 

신년사에서 북한은 “현 시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식량난

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1995년 이후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근 

10년 동안 33억 원에 달하는 식량과 비료, 그리고 농자재와 의료시설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해오면서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체농법을 탈피한 선진화된 과학영농

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0년대 중반에 협동농장에 새로운 분조 

도급제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대내외적 여건이 유리해지면서 북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농업 개발 지원 사업을 적극 수용하

고 있다. 1998년에 시작된 농업 부문의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계획(AREP: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gram)’과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의 북한 농축산부문 개발 사업은 하나의 대표적 예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유럽의 경험을 빌려 남북한간 일종의 공동농업정책을 통

해 작물과 축산 등을 망라한 광범위한 농업개혁과 협력이 필요하다. 결국 

북한의 농업발전은 남한의 벼농사와 같이 중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청

정 축산과 같은 농업분야의 개척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농업

정책을 관리할 일종의 ‘공동농업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 

이 기간에 북한은 이런 내부적 개혁·개방 조치와 함께 국제적으로도 변화

를 준비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과 관련

해서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한 당국자간 합의와 이에 따른 제도

개혁 이후에 소요되는 물리적 자원은 남한정부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또한 금융, 기술, 교육 및 투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 영역

은 민간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주도의 경제협력이 진행돼도, 그 효과적인 

운영은 반드시 민간자본의 참여와 기술적 지원이 뒤따라야 가능해진다. 그

러나 단순한 기업의 경제활동과 지원은 남북한 간에 산업불균형 구조를 심

화하고 경제사회적 불평등 관계를 고착화할 수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체제

전환을 위한 제도화와 정책집행에 있어 관련 당사자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

고, 이를 통제하며, 지원된 자본을 배분하고 감시할 일종의 ‘시장경제지원감

독기구’를 설립해야한다. 이러한 기구는 2차 대전 이후 서유럽 부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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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마샬플랜(Marshall Plan)과 이에 따라 만들어진 유럽경제협력기

구(OEEC)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지원을 행하는 외국정부 및 국제

기구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시장경제지원감독기구는 중립적인 입장을 위해 유엔을 위시한 

국제기구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 6자회담에서 

새롭게 발전된 국제적 차원의 자문기구 설립도 검토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이 

에너지와 원자재, 외환, 산업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내부개

혁만으로 경제체제를 전환시키고 발전시키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재원조달과 기술적 지원 및 감시를 위해 남한당국, 기업,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공적, 사적 행위자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 거버넌스 형성방안

남한 정부는 다양한 세력들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이런 북한의 개혁·개방

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이루어 나간다. 정부는 이때 거버넌스 참여층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갈등을 조절하고, 거버넌스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

을 확보해 운영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이 거버넌스에 누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거버넌스 

참여 주체가 확정돼야 이를 네트워크화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거버넌스에는 정부, 북한, 외국, 국제기구, NGO, 언론, 기업이 모두 참

여주체가 된다.29 이를 다시 남한 내와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로 나누어 살

펴보면, 남한에서는 이 거버넌스를 이끌어가는 남한 정부를 비롯해서, 남한 

기업, 식량지원 등 긴급원조나 개발지원에 관여하는 NGO 등이 주요 참여 

주체가 될 것이다. 또 북한에서는 북한 정부를 비롯해서, 민경련 등 경제협

력을 담당하는 기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국제적으로 살펴볼 때, 북한

과 수교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등 외국정부, 유엔을 비롯한 국제 기구,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구, 북한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제NGO 등이 참여 주체로 분류될 수 있다.

29_ 황병덕 외,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총괄보고서) (서울: 통일연구
원, 2006),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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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부가 이런 다양한 주체들로 거버넌스를 꾸리면서, 예산, 지식·정

보, 네트워크·조직, 갈등해소와 분쟁해결 문제를 각각 어떻게 풀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예산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북한이 시장화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

이다. 남한 정부는 북한 개혁·개방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을 파악한 뒤, 이를 

부담할 수 있는 부담 주체를 분산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이렇게 부담

을 분산할 때에만 남한 당국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의 개혁·개방에서 어떤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

자. 먼저 남한의 NGO들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북한은 2005년 9월 2006년부터 유엔의 ‘인도적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고 ‘개발협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엔에 통고하는 등 개발지원

에 대한 의사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30 북한의 마을 개선 사업이

라든가, 상하수도 개선 사업 등 개발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은 북한이 개혁·

개방에 나서는 데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단순히 식량을 지원하는 ‘인도

적 지원’보다 주거환경 등의 개선 등을 위한 ‘개발협력’은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개발협력으로의 전환은 곧 

재원의 대폭적인 증대를 의미한다는 데 있다.31

남한이나 국제 NGO의 개발협력과는 별도로,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개방

에도 그 자체로 많은 예산 수요가 발생한다. 특히 북한에서 주체농법을 탈피

하고 선진화된 과학농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 

특히 북한에는 거의 비료생산공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트랙터 

등 영농장비도 원유 부족 등과 함께 부품 부족 등으로 가동시키지 못하고 

30_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은 선진국에서 저소득 국가로는 물론 저소득
국가간, 개발도상국 간에도 자원과 지식의 교류가 이뤄지는 개념으로 정리되고 있
다. 이와 유사한 개념인 개발지원(development assistance)은 일반적으로 선진국
에서 저소득 국가로 자원과 기술이 이전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임을출, 북
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p. 4.

31_ 위의 책,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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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북한은 농업부문에 대한 개혁·개방에 앞서, 이런 분야에 대한 외부지

원을 절실히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이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남북경협기금이 거

의 유일하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에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의거하여 설치되

었는데, 이 기금의 대부분은 정부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 출연금은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32

그러나 이렇게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개발원조나 농업부문 

개혁이 지속될 경우, 그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현재의 남북협력기금으로서

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을 늘리기 위해 ① 통일을 위한 

목적세 도입, ② 남북경협을 통한 수익의 일부분을 통일진흥기금으로 출연

받는 방법, ③ 국공채나 통일복권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33

하지만 남북협력기금 확충보다 더 좋은 방법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들어

가는 비용을 북한 내부로부터 충당하거나 국제사회로부터 조달받는 방안 등

을 강구하는 것이다. 먼저 개발협력의 경우 일정 기간 뒤 북한 내부로부터 

재원을 조달할 방안을 개발협력사업 시행 초기부터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NGO들이 처음 몇 년 동안은 생산설비 설치와 원자재 공급을 무상으로 

하더라도,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는 해당 제품을 북한 내에서 판매를 

한 뒤, 그 수익금으로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개발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개별 NGO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 전체로 놓고 볼 때 유엔 등 국제기구나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중 국제 금융

기구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살펴보자. 국제금융기구 중 특히 세계은행과 

IMF는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중국, 베

트남의 개혁·개방 촉진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다.

북한은 이미 국제금융기구 가입 의사를 1990년대 중반부터 보였으며, 

1997년에는 IMF가 북한을 방문한 뒤 그 조사 결과로 DPRK Fact-Finding 

Report(1997.11.12)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금융기구들이 북

32_ 김규륜 외,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10.
33_ 위의 책,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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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기본적 거시 경제 통계 작성, 금융시스템 개혁, 

재정 개혁, 대외부채 문제, 법적 개혁, 거시 경제 정책 구성 등을 제시했다.34

이런 지원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들 국제 금융기구에 회원으로 가입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다. 북한의 국제 금융기구 가입은 북미 

관계개선 속도에 연동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35

이들 국제 금융기구가 북한에 개입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

된다. 

1) 1단계: 통계 분야 등 교육과 훈련 활동, 포괄적인 경제평가와 개발전략 

수립, 쿼터 배정 등을 위한 정책대화 및 가입협상(약 1년 소요)

2) 2단계: 우선순위 교육, 기술지원 제공, 각 분야와 제도에 대한 평가, 

투자 전단계 연구작업 등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신탁기금의 

조성

3) 3단계: IMF, IBRD, IDA의 회원가입과 북한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설립. IFC와 MIGA 가입(2단계와 중복될 수 있고,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이 단계가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음)

4) 4단계(장기): IBRD 차관 상환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원36

(2) 지식‧정보

거버넌스의 구성원들이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그 거버넌

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남한 정부는 북한 

개혁·개방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들에게 거버넌스의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하려 노력한다. 

34_ 임을출,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13-14.

35_ 하지만, 국제 금융기구 가입을 꼭 북미 수교 이후로 상정할 필요는 없다. 가령 중
국의 경우는 1979년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가능해
졌고, 회원국 자격은 1980년에 획득하였는데, 베트남은 1991년부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했고, 수교 이전인 1993년 마침내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베트남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얻어
내기도 했다. 위의 책, p. 19.

36_ 위의 책,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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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및 정보 대상은 그 전달받는 주체에 따라 역시 국내, 북한, 국제사회

의 세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국내 부문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그 이후 남북경제공동

체 형성의 의의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지원이 일종의 ‘평화비용’으로서, 이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라 통일이 

추진될 경우의 ‘충격’을 완화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만일, 북한 급변사태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한의 1인당 GDP는 지금보다 30-40%까지 하락되

는 등 큰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37

또 남북경협은 중국이 거세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남한기업들에게 생산비

용의 절감 및 가격경쟁력을 높이게 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 모색

에 기여할 수 있음도 설명돼야 한다.38

북한에 대해서도 남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버넌스에 대해 믿음을 줘

야 한다. 무엇보다도 남한 당국이 추진하는 북한 개혁·개방 프로그램은 1체

제 1정부 통일방안으로 대표되는 흡수통일론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할 필

요가 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남한 사회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동북아 지역

의 새로운 경제협력과, 에너지 물류의 연계망 구축사업 등이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촉매 구실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 주변국들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39 남북

한 분단상황이 동북아의 지역협력에 있어서 대표적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남북한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때, 동북아의 지역협력 또한 가속화되고 결국 북한 개혁·개방의 수혜는 주

변국에 모두 골고루 돌아가게 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40 이에 따라 주변국

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 거버넌

스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Trans-Siberian Railway)의 관리국인 러시아가 북한을 적극적으로 

37_ 김영윤 외,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2.
38_ 김규륜 외, 남북협력과 동북아 협력 연계 추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356-357.
39_ 박종철 외, 2020 선진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p. 200.
40_ 김규륜 외, 남북협력과 동북아 협력 연계 추진방안, p.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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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하는 사례 등을 꼽을 수 있다.41

또 남한은 북한과 국제사회를 지식·정보 차원에서 매개하는 구실도 해야 

한다. 즉,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 금융기구 가입 방법 

등이나, 북한 농업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 방법 등을 남북한과 국제 금융기구 

등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도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소

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42

남한 당국은 이런 지식·정보의 효율적 생산과 전달을 위해 각종 연구시설

을 늘리고,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동연구작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네트워크‧조직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 개혁·개방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을 올바로 네트워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트워킹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북한 개혁·개방 거버넌스와 관련한 네트워

킹이 강화될 때,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나서게 할 수 있는 규정력도 강화될 

뿐 아니라, 북한 경제의 발전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43

이 네크워킹의 사례도 국내 부문 및 북한과의 네트워킹, 국제사회에서의 

네트워킹으로 나눠 살펴보자. 우선 남한 내부를 살펴보면, 크게 정부를 중심

으로 한 네크워크와 NGO 등 민간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네트워크가 북한

의 개혁·개방 정도에 따라 확대 개편돼야 한다.

우선, 현재 정부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에서는 통일부가 핵심적인 역할

을 차지하고 있다. 통일부는 정부 내 각 부처와의 네트워크는 물론,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정부와 민간단체 등의 네트워크의 중심 구

41_ 김규륜 외, 남북협력과 동북아 협력 연계 추진방안, pp. 363-364.
42_ 이와 관련해, 세계은행은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와 공동

으로 국유기업 실태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유기업 개혁
정책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 세계은행의 정책제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유기업
의 ‘주식회사화’ 방안에 대한 것으로, 1990년대 국유기업 개혁정책의 기초가 되었
다고 한다. 김석진·김계환, 산업부문 국제 개발지원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서울: 산업연구원, 2007), p. 34.

43_ 김규륜 외,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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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10·4 공동선언 발표 뒤, 정부가 재정경제부

와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데서도 나타

나듯이,44 대북 지원이나 사업의 규모가 커진다면 통일부 중심이 아닌 경제

부처 중심으로 정부 내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발생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현재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등이 대북사업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이나 정보 등을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유하

고 더 나은 사업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트워크는 북한이 개혁·

개방 정책을 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한 내 대북지원 NGO들은 현재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

협)’를 결성하고 있으며, 또 북민협과 정부를 중심으로 민관 연대기구인 ‘대

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민관협)’를 2004년 9월 발족시켰다.45 반면 대북 경

제협력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를 제외한다면, 모두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상공

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단체를 통해서 대북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46 하지만,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늘어나게 되면, 대북 경제교류에 나선 

기업들이 개성공단이라는 지역적 틀을 벗어나 ‘대북경협기업협의회’ 등의 

이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북한과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남한 정부의 정부내 네트워크는 그대

로 북한의 상대역과 만남으로서 남북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도 중심 구

실을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 개혁·개방에서 농업부문 개혁과 시장제도 확

대가 가장 우선시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이들 분야에 집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남북 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

는 데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농업부문만 해도 이미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회담이 ‘북한 농업생산

44_당시 재정경제부는 또한 북한경제동향 및 제도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협력, 철도·도로 및 전력과 수산·해운협력 등 남북교류·협력추진협
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
도 협의했다. 김규륜 외,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p. 29.

45_ 위의 책, p. 57.
46_ 황병덕 외,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총괄보고서),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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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향상을 위한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2005년 8월 11일 개성에서 제1회 

회의가 열렸다. 이 ‘남북농업협력위원회’는 2005년 제15차 남북 장관급 회담

에서 북한이 먼저 구성을 제의해온 것이다. 그러나 회의에서 북한은 우량종

자의 생산, 가공, 보관시설의 현대화, 육모 공업화 지원을 요청하고, 남한은 

남북공동영농단지 조성이나 농업전문인력과 기술인력 방문 등을 제안하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47 농업부문에서의 남북한 입장 차이는 결국 인적 

교류를 확대하자(남한)와 인적 교류는 최소화하겠다(북한)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 당국은 이런 입장 차이를 절충하고 농업협력에서 

정부간 대화를 지속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만일,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 궤도에 오른다면, 남북한은 지금까지 존재했

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나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등의 틀을 넘어서 좀 

더 큰 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북한경제의 개혁·개

방을 총괄할 남북한이 참여하는 개혁·개방 전담기구 및 시장경제지원감독기

구를 설립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와 발맞춰 남북한 정부 모두 정부기구 개편

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남북한간 개혁·개방 전담기구는 점차 그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남북연합의 한 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제 사회에 대한 네트워크도 중요하다. 남한 정부 혼자 북한의 개혁·개

방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전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남한 당국은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혹은 아태지역 국가들로부터의 협력을 위한 정례화된 정부

간 회담 및 세계은행 IMF 등과의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다양한 정책협의를 통해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 Interim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과 같은 다자간 국제협력체

의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INKDAG는 원조조정그

룹의 한 형태로서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하는 국제금융기구

다. 원조조정(aid coordination)은 지원된 원조금을 북한이 국가 전체의 개

발목표와 전략에 맞게 관리하고 이용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원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개도국 지원을 위한 지원창구가 다양하고 절차 

또한 상이하기 때문이다.48 이 INKDAG의 참가범위는 주요 원조국 정부, 

47_ 김경량, “남북 정상회담과 농업부문의 과제”, 수은북한경제, 2007년 가을호,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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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개발계획(UNDP) 등 관련 유엔기구, 주요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IMF 등), 그리고 비정부기구 등 북한 지원에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9

(4) 갈등해소와 분쟁해결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것 자체나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 모두 순조롭기보다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진행될 가능성

이 높다.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면서 거버넌스에 참여한 각 주체들의 

시각과 목적이 다를 수 있으며, 서로 부딪쳐 파열음을 낼 수도 있기 때문

이다.

먼저 국내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이에 따라 지원 확대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대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에서는 남한 정부의 

이런 북한 개혁·개방 지원을 ‘퍼주기’의 연장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지

난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에서 경험했듯이 이런 ‘퍼주기론’의 확산은 남한 

정권의 추진력을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 사이의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북한 개혁·개방 거버넌스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화’다. 하지만, 진보적인 시민과 

보수적인 시민들이 무작위로 대화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들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 및 진보적·보수적 NGO간의 잦은 대

화를 통해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전문가나 

NGO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완화 내지는 해소하는 방식은 특히 북한 개혁·

개방 거버넌스의 참여성과 개방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

단된다.50 이와 함께 정부가 갈등해결교육을 늘려가는 것도 대북정책에 대

한 갈등을 해결하는 한 방식이 될 수 있다.51

하지만,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은 남한 내부에만 존재

48_ 장형수,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2000), pp. 53-54.

49_ 김석진·김계환, 산업부문 국제 개발지원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p. 135.
50_ 김규륜 외,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p. 21.
51_ 김국신 외,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서울: 통일

연구원, 2007),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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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개방 정책에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빈부격차 확대’ 

등 부정적 영향은 북한 내부 또한 크게 분열시키고 갈등케 할 가능성이 높

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당국의 시장화 정책은 

북한 당국의 ‘버팀목’이었던 노동자, 관료 등 ‘핵심계층’ 사람들을 경제적 약

자층으로 내몰았다. 만일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하게 되면, 그 과정

에서 경제적 약자가 된 ‘핵심계층’의 반발도 확산될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의 반발이 확산되면, 북한 당국으로서도, 개혁·개방 정책을 계속 추진해

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남한 당국은 

산업화 과정에서의 빈부격차 확대에 그에 대한 대처방안 등 남한 경제성장 

과정의 사례 등을 제공해 줄 수도 있으나, 북한으로서는 이것이 달갑지만은 

않은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해결할 수 있도

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또 남북한 관계에서는 경제협력에 나선 남북 당사자들의 갈등해소가 가

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대북사업에 참여하는 남한의 기업들 중 많은 

수는 북한 경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남한 기업들의 자유경영활동이 보장되

지 않는다는 불만들을 토로한다.52 남과 북은 이의 해결을 위한 남북상사중

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분쟁해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은 경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분쟁해결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53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할 때 국제사회에도 여러 가지 갈등요인들

을 낳는다. 예상되는 대표적 사례로 ‘대북한 채무구조 조정문제’를 꼽을 수 

있다.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감하게 서방 기계설비를 들여오는 

정책을 펼쳤으며 이를 위해 서방 여러나라로부터 차관을 도입했다. 하지만, 

북한 경제의 비효율성과 석유파동 등 국제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1974년부

터 서방차관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했다.54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

르면, 지불정지된 북한의 외채는 1998년 현재 12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52_ 김영윤,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39.
53_ 김규륜 외,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p. 16.
54_ 장형수,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향,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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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된다.55

북한이 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하게 되면, 이들 국제 금

융기구는 지불정지된 대외채무의 상환조건을 조정하도록 중재할 수 있다.56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 프로그램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57 이 과정에서 북한에 채무가 있는 각 나라들이 채무변제와 

새로운 대북사업권을 연계하는 등 각국의 이해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긴 협

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북한 사회의 제한적 다원화 

가. 정책추진방향 

남북연합이란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국가연합”이며, 두 

개의 상이한 주권국가 내지 공동체 간의 결합‧연합을 말한다. 남북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남북간에 경제, 사회, 문화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

로써 남북 간의 협력적 상호의존관계를 강화시키는데 있다.58

남북연합은 구성국들간의 ‘평등’에 기초한다.59 즉 상호간의 유사성이 남

북연합의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남북한 간에는 

이념과 제도, 그리고 발전정도를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격차가 심하게 존재

한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로 가는 과도적 단계에 해당하는 남북연합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쌍방간의 차별적 격차를 최대한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연합 형성기는 남북연합을 형성하기 위한 정치, 경제, 안보, 사회문화 

분야에서 신뢰구축을 도모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단계다. 남북연합 

형성기에서의 주요 과제는 남북한간 정치적 신뢰구축과 국민적 합의형성,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시장경제화, 북한사회의 다원화가 필요한 조건으로 

주장되고 있다.

55_ 위의 책, p. 50.
56_ 김규륜 외, 남북협력과 동북아 협력 연계 추진방안, p. 314.
57_ 장형수,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향, pp. 51-52.
58_ 정성장‧신정현 외,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서울: 한울, 2004), p. 19.
59_ 위의 책,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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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

리하면서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간과 불신

을 해소해 나가는 단계에 해당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정착되면서 상호신뢰가 쌓이게 되면 남북관계는 평화를 

제도화하고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는 남북연합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연합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으로서 북한체제의 

다원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북한체제의 다원화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 접촉과 대화증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연합의 형성에 필요한 북한체제의 다원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

었다. 북한체제의 다원화란 수령제 사회주의, 주체형의 사회주의를 바탕으

로 일원주의적 유일식 사회주의체제로 구축되어 왔던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군사 등과 같은 하부 구성단위들이 각각의 독자적

인 논리로 분화되고, 전문화의 경향성을 띠려는 현상을 의미한다.

북한체제의 다원화는 사회주의체제의 안정성을 전제로 하면서 분야별, 

부문별, 지역별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체제의 다원화는 사회주의체제의 안정성을 전제로 하여 다원화의 속

도, 범위와 영역, 규모 등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북한체제의 다원화는 북한체제의 총체적 위기를 배경으로 더욱 빠

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에서는 계획경제의 위기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시장경제적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중가

격제의 도입이나 시장적 처분의 허용 등은 지속적으로 사회주의적 제도적 

기반들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에서 시장화, 분권화, 이차경제의 증대는 새로운 비사회주의적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새로운 집단과 세력들을 형성하게 된다. 이차경제의 존재

는 주민들에게 시장경제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켜 주게 될 것이다. 

텃밭이나 가내부업 등을 통한 합법적인 사적인 경제활동 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북한체제의 전 구성원, 북한주민들의 사고방식

이나 생활양식 등에 있어서도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

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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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강조하는 것도 대외적인 안보위협에 대응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내부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정치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체제가 대

외개방에 따른 변화의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역량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적 지향성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체제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개혁개방을 추구할 가능

성이 없지만, 선군정치를 통해 체제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다면 선군정

치하에서 개혁개방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군정치는 북한의 개혁개

방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는 서로 상충적인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

은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주체와 

실리라는 이중구조와 이중전략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북한의 변화는 변화를 위한 “의식의 변화”를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

되었다. 시장경제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이 변화되고 있다. 노력한 만큼 수입이 생기고, 늘어난 수입만큼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노동의 동기가 자연스레 부여되고 있다.60 북한주민들

의 시장친화적 사고와 근무방식들이 관찰되고 있다.

이차경제라는 존재자체가 ‘이차 도덕성(shadow morality)’과 ‘이차 적법

성(shadow legality)’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생성시키게 된다.61 이차경제

가 일상화됨으로써 위법을 당연시하게 되고 거짓말이나 부정과 같은 부당

한 수단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각종의 비공식적인 다양한 연줄망을 사용하는 것

이 보편화된다. 즉 사적인 섹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정에서 동반되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서 나

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현상은 과거와는 달리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추세를 

제도권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체제의 다원화는 자본주의적 요

소의 도입과 점진적 확장추세와 맞물리면서, 비사회주의적인 성향의 다원

60_ 김영윤 외, 북한이 변하고 있다 (서울: 통일부, 2008), p. 7.
61_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서울: 한울, 2000), p.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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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 불가피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체제의 다원화는 위와 아래로부터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의 위기상황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주체사회주의의 요구대

로 영위되지 못하고 주체사회주의가 극복하고자 했던 개인주의적 시장경제

적 인간형의 단초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집단주의적 인간형과 병존 내지 

충돌이 진행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정체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다.62 북한주민의 가치관이 바뀌고, 국가관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90년대 당과 국가에 의해 제시된 ‘구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분히 

북한체제의 균열을 우려하고 있는 구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대외개방을 통하여 시장경제의 역동적인 생산력의 증대효과를 기

대하고 있지만 체제안정에 저해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시장증대적 계획과 

시장억압적 계획이라는 두 가지 방식63을 통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의 광범

위한 개입과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경제를 여전히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64

북한사회의 다원화를 위한 대북정책의 추진방향은 남북간에 접촉과 대

화, 교류협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장,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

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부는 자본주의적 다원화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한 반

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정일은 “남북 교류협력이 정치사상적으로 기존

질서 파괴를 초래한다”는 우려와 경고를 표명한 바 있다(2005.9). 따라서 북

한은 “남조선을 활용해 경제난을 해결하는 한편, 내부단속은 더욱 철저히 

한다”65라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2_ 김갑식, “세계화‧정보화와 북한의 국가정체성: ‘주체 사회주의’의 지속과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2004), pp. 145-169.

63_이러한 두 가지 방식의 계획에 대해서는 Chalmers Johnson, “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Government- 
Business Relations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Frederick Deyo(e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z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 141.

64_ 김소영, “원에 의한 은행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주체의 강성대국건설구
상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담보,” 경제연구, 1999년 4호, pp. 36-38.

65_ 최원기, “남북접촉 막전막후 500일 드라마,” 월간중앙, 2000년 5월호,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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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북한의 변화는 그 동안의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위기로 인한 

불가피한 변화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김일성의 사망을 전후로 하는 

1990년대의 북한변화는 내키지 않는 순응, 그리고 퇴락에 의한 변화로 요약

된다.66 북한의 주체사회주의의 핵심적 특징이었던 ‘일심단결’이 약화되고 

있다.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은 체제의 개혁이 아니라 ‘체제내 

개혁(reform within the system)’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점진적인 방식

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한 간에는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남한에 대해 자신의 ‘정

체성’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직 북한에

서 세계화의 전제인 주권국가의 탈주권화의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

을 의미한다.67

그러나 북한은 이득이 되는 일이면 외부세계에 대한 지원요청도 과감하

게 추진하고 있다.68

따라서 북한의 다원화를 위한 남한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입장과 정책노

선의 특징을 주도면밀하게 고려하면서 북한체제에서 다원화가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남북간에는 “사회적 자본”이 결여되어 있다. 신뢰와 사회적 자본은 협력

을 이끌어내고, 협력적 관계는 수평적 네트워크에 의해 감시, 처벌되기 때문

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69

대북정책의 일관성은 정부차원에서 남북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일관성 있는 교류협력은 남한의 

114-125.
66_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해남, 2004), p. 170.
67_ 송두율, 21세기와의 대화: 발상의 전환을 위한 20가지테마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8), p. 68.
68_ 지난날에는 외국 사람들이 오면 제일 좋고 잘되는 곳만 골라 가면서 보이고 우리 

인민들은 그리운 것이 없이 모두 잘 산다고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에 적들의 대조선 고립 압살책동에서 우리가 완충기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는 
전술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너무나 솔직한 육성고백 전문,” 월간조선, 
2003년 1월호, pp. 120-121.

69_ 황병덕 외,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총괄보고서),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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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이 남한

과 자신감을 갖고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간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 특히 

비정부적 단체들간에 합의된 사항들도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연합의 형성과정에서는 남북 간의 상호체제, 쌍방의 최고지도자를 

존중하려는 자세와 정책을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대북정책

은 북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자들을 상대로 정책협력을 이끌

어 낼 수 있는 정책주도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연합의 형성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국내정책이고, 둘째로는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정책

이며, 셋째로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남북연합 지향의 국내정책이다. 이것은 남한사회도 남북연합을 형

성하는데 필요한 사회문화적 기반을 축적하는데 있다. 그 동안 남한은 북한

과의 교류협력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내부갈등을 경험한바 있다. 아

직도 남한조차도 북한에 대한 ‘개방성’이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북

한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확장시키는 사회문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정책이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 사회문화적 교류

협력은 다분히 정치이념적 성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사회문화적 차원의 교류협력을 수용하거나 추진하려는 자세에는 여

전히 자신들의 체제논리나 통일논리와 일치되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

다. 북한도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경우 정치적 부담도 적고 대외홍보와 대외

원조의 유인효과가 있으며 통일전선전술 구사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호응

하고 있다.70 특히 적대적 협력이 막 움트기 시작한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힘을 기울여야 할 과제는 남북한 간에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

하여 상호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심화시켜 신뢰감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남북한이 협력하는 “평화공존”의 시대를 

70_ 조한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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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것이다. 

셋째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는 정책이다. 지구촌 공간의 모

든 문제들은 갈수록 세계화‧정보화로 인하여 국제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는 세계인들로부터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남북연합의 형성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코헨과 나이에 의하면 상호의존이 고도로 심화되면 ‘복합적 상호의존관

계’가 형성되면서 국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71 경제적인 상호의존은 전문화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

지만 개별국가의 불안정성(insecurities)과 취약성(vulnerability)을 증가시

킨다.72 그것은 상호의존이 한 개체를 다른 개체에게 의존시키는 사실 또는 

조건 때문에 상호간의 종속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73 상호

의존관계는 국제체계에 있어 행위자들이 다른 행위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민감하고 취약한(vulnerable) 상태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호

의존의 관계에서는 상호성 내지 호혜성도 동반되지만 행위자들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취약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재, 권위주의, 전체주의

체제에서의 개방은 사회 및 정치의 개혁 및 다원화를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

다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외개방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전체주의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정부에서도 사회문화교류는 “남북간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

고 상대방인 북한에게도 개방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종국적으로 북한의 한정적인 변화유도를 기대할 수 있

다”는 시각에서 사회문화교류의 중요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

북협력단계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 교류의 내용이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

71_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Glenview: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9). 

72_ 김재철, “상호의존의 증대와 국가의 역할: 중국의 대외개방의 경우,” 한국정치학
회보, 28집 1호(1994), p. 83.

73_ 로버트 길핀, 국제관계의 정치경제학 (서울: 인간사랑, 1990), p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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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실현이 불가능한 교류는 의미가 없다. 사회문화교류의 개념을 확대하

여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남북 사이의 대결

단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류 내용을 만들어 가야 한다. 

평화공존단계에서는 분단구조의 실질적 청산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며, 

다른 한편에서 통일을 대비하면서 남북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통

일문화를 준비하는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 사회문화교류는 바로 이러한 상

호간의 차이가 서로의 이질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문화가 단일

민족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문화형식을 축적시켜 왔음을 이해하는 과정

이 되어야 한다.

남북간 협력단계의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그 특징이 ‘제도화’ 혹은 ‘공식

화’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부응하여 남북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도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문

화교류의 제도화 단계란 남북 사이의 공동기구를 구성하고, 공동의 준거 

틀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합의문서에 상호간에 법적 권한을 부여함

으로서 제반 교류가 일시적, 일회성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

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부터 우선

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북한이 방어적 차원에서 소극성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것으로부터의 출발은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

지만 사회문화 교류의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부터 출발하여 가능성의 수위를 높여나가는 기능주의적 입장이 필요하

다. 이와 함께 상호 이익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

도 형편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한반도에 형성되어 있는 군사적 긴장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에서 북한의 대외개방과 그에 동반된 정치경제적 변화는 근본적인 한계

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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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버넌스 형성방안

(1) 예산

북한의 다원화를 통하여 남북연합의 형성을 위한 북한측 인프라를 구축

하는 과정에서 남한정부의 재정적 역할도 한층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

다.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통한 다원화 프로그램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기대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북한과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의 과정은 많은 성과를 거둔 

것 못지 않게 많은 문제점도 양산하였다. 그것은 한마디로 비용대비 효과의 

비효율성으로 압축된다. 그 동안의 남북교류는 ‘접촉을 통한 변화’ 효과를 

전제로 가급적 많은 접촉과 만남의 기회를 창출하는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그 동안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소요된 대부분의 예산은 만남의 대가로 지

불되었지, 실제적으로 남한이 기대한 만큼 북한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평가를 내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제는 남한은 북한과의 양적인 만남의 단계에서 벗어나 만남을 통한 새

로운 변화를 창출하는 단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이 한정된 재원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메타거버넌스 차원의 네트워크와 지식정보체계,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

여진다. 

남북한 간의 발전정도의 격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남북연합의 

비용은 대체로 남한측에게 커다란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다원화를 

촉진하고 남북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매우 다양한 분

야에 걸쳐 다양한 용도의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남북연합의 

비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종의 통일비용에 해당한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지출한 정부재정은 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의 용도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심지어 비경제적인 사회문

화적 차원의 교류협력도 경제적인 지원을 전제로 하여 성사되어 왔다는 점

에서 막대한 경제적인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제약을 받고 있었다. 

남북간에 정치군사적인 대결과 대화단절의 상황에서도 사회문화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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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류협력은 지속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남북 간의 접촉 및 대화창구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수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분단질서의 불확실성 속에

서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은 단순히 해당분야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의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

는 점차적으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

여 지원규모를 늘려 나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동안 남북연합을 형성하고 북한체제의 다원화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남북 간의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은 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전제로 

하는 교류협력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대부분의 북한과의 사회문화적 교류

협력 사업은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다. 그렇

지만 남한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예산

은 항상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비용 고효율’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남북관계와 북한부문에서의 대책이다. 남북한 모두는 상호간에 접

촉과 대화 및 교류협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관계를 저해하는 돌발적인 환경이 분출하지 않는다면, 남북 간의 사회문화

적 차원의 교류협력은 매우 광범위하며, 북한도 점차적으로 우호적인 관점

에서 접근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교류협력의 영역이나 대상도 크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북 간의 접촉과 대화 및 교류협력의 규모가 증대될수록 남한당국의 재

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개선될수록 남한

당국의 재정지출 및 부담은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집행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북한체제의 다원화를 위한 예산집행은 과거와는 달리 분야별, 지역

별, 단위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성공가능성을 중심으로 차별화시키는 전략

적 선택이 중요하다.

남북 간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접촉과 대화 및 교류협력은 상호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예컨대 북한이 선호하고 있는 전통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동협력의 틀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주기를 갖고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을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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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대북지원의 효과가 가장 큰 분야에 역점

을 두고 가시적 성과를 통해 북한측의 적극적인 대남접근을 유도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의 남북관계의 개선과정에서 국가나 시장중심의 개별적인 대북접

근은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NGO와 같은 

제3섹터의 독자적인 접근도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3섹터들은 다른 

어느 행위자들보다도 대북접근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북한이 필요로 하는 

자원 및 요구를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선택과 대안은 초보적 거버넌스의 단계

를 뛰어넘어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메타거버넌스의 단계로 진전시키는 방

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은 학술교류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군사적 화해와 평화의 문제를 사회문화

적 교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북한이 필요로 하고 또 남한이 갖고 있는 자원

을 동원‧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결적이며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전략

적 고려가 필요하다.

북한은 어려운 국내사정으로 인하여 대북지원성 교류협력 사업을 선호하

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다른 어떤 명분이나 동기보다도 대북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을 선호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2001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며, 2005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개발지원으로 전환해 줄 것과 북한상주 사무소의 폐쇄 또는 

상주인력의 축소를 요구하면서 대북 국제지원은 급격하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국제적인 대북지원의 감소추세는 상대적으로 북한의 대남의존

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남북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대

북 행위자들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과다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제도

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하여 남한

학자들이 북한지역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들과 접촉하는데 필요한 승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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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절차를 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업에 기금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는 남한의 학술단체가 북한측 파트너로부터 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받아오면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

원이 없이는 남북간 학술교류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측과 학술교

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며, 대부분 학술진흥재단의 남

북학술교류지원 재정이나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

고 있다.74

대북지원은 남한에게도 북한을 제거해야 하는 적이 아니라 인도주의 정

신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동포로 인식하게 하는데 커다란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75 북한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대북지원에서 정부는 

대규모 지원이 가능한 반면에 민간단체는 비용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활동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할 때, 평화운동의 성격과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국내정세와는 무관하게 북한에서 인도적 위기가 계속

되고 있는 한 일관성 있게 지원되어야 한다. 북한체제에 대한 대북지원도 

북한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재조정되는 한편, 남한측의 행위자들의 역

할분담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대북지원은 북한체

제의 자립을 위한 개발지원에 형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나 경제특구 개발 방식의 대북정책은 남북 간의 경

제통합을 진전시킬지는 모르지만 사회통합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76 남한의 대북지원은 북한주민들의 절대빈곤의 수준에 초점을 맞

춰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북한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남북한 사회

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부문에서의 대책이다. 북한의 시장경제화와 사회의 다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 행위자들을 지원‧육성하는 것도 메타거버넌스의 중

요 과제다. 

74_ 이교덕 외,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22.

75_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타, 평화백서, p. 225.
76_ 위의 책, p.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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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합을 형성하는 단계에서는 국내적인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대북접

촉과 진출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분단질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

태에서 남한측 행위자들의 대북진출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남북연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공히 현존하는 분단질서보다 국

가연합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가 더 커야 한다. 남북연합은 북한보다 남한이 

선호하고 있는 과도적인 통일지향의 남북관계이다. 따라서 남북연합을 형

성하기 위해서는 북한보다 남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연합의 기반을 형

성하는데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한에서도 대북 네트워크

를 확대‧강화해야 하고, 남북연합에 필요한 지식정보기반의 강화, 그리고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연합의 형성을 위한 남한의 주도적인 노력은 민간부문의 대북진출을 

포함하여 대북관련 사업의 영역과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남북간 교류협

력에의 참여를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그 동안 남북간 교류협력은 경제적인 대북지원능력이 있는 단체를 위주

로 방북과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분야별로 신축성을 둠으로써 다양

한 분야에서 남북교류가 보다 용이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직접

지원의 비중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을 통한 간접지원 형식으로 재정지원 방

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협력단계에서 민간단체들을 생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대북사업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확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업의 성격을 분류, 특성화된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시스템

은 인도지원 사업의 경우는 대개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 평가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단일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

고 있다. 사회문화교류의 본질상 민간의 자율성은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

나 협력단계의 사회문화교류가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

에서 평가시스템 도입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평가위원의 경우에도 민간과 정부에서 공히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을 갖춘 

인사로 선정하는 것이 정부의 권위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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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NGO들의 대북사업을 유형별로 구분

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국제부문에서의 대책이다. 북한체제를 다원화 하는 과정에서 국제

부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다원화하기 보다는 

비교적 비경쟁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서방국가들을 선호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을 꺼리고 있지만, 자신들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국가나 단체 및 개인들과의 협력적인 상호의존관계

를 형성하는 데에는 적극적이다. 

우선적으로 북한체제의 다원화는 우호적인 국제환경의 조성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당면한 북핵문제로 인해 조성된 

국제적 긴장을 완화하는 일이고, 북핵문제가 다행히 관련국들간의 합의로 

타결되었다 할지라도, 북한의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호전될 것으로는 보이

지 않는다. 북한의 대미관계, 대외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든지 간에, 

국제사회는 북한체제의 다원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정부는 국제사회를 북한체제의 다원화를 위한 정책섹터로 간주하고, 국

제적 행위자들을 대북정책의 수단으로 동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간에는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남북한 관계를 질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

다. 북한의 정치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남한은 외국자본의 북한진출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정책당국의 예산은 북한측이 선호하고 있는 국제기구, 국제NGO, 그리고 

국제행사에 북한측이 참여하여 북한의 대외적인 네트워크의 기반을 확충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북한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적인 행위자들의 대

북접촉과 진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 

북한은 핵문제나 테러 등으로 인해 국제적 고립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에서도 국제사회의 각국 정부, 기업, NGO, 국제기구(UN)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국제적 행위자들과 국제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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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거나 선호하고 있는 국제적 행위자들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효

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다. 

남한이 북한과 대화 및 접촉통로를 확보하고 있는 국제적 행위자들을 동

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이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돕기 위한 긴급구호 형식으로 시작된 대북지원도 초기에

는 대북접촉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남한보다 UN이나 국제NGO들이 중심적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국제학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학자들이나 단체들과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각국의 재외동포 학자나 단체들이 북한사람들을 초청

하는 형식을 통해 남북간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남북 간의 직접 

접촉이나 대화형식보다 비용부담은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 지식‧정보

정보화시대의 남북연합의 형성은 지식정보력에 달려 있다. 남북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가 동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문화적 차원의 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정치군사, 

경제, 대외관계 등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연

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교류협력은 다른 인접 분야

나 부문에서의 변화의 흐름이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변화를 총괄하는 정부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교류협력

을 추진하는 행위자들에게 대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각종 지식정보를 지

속적으로 축적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남북관계와 북한부문에서 지식·정보를 확산해야 한다. 그 동안의 

교류협력의 성과 또는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다른 행위자나 정부정책

에 재활용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연합은 공히 상대방의 내정이나 현존하는 질서를 존중하는 바탕 위

에서 성립된다. 남북연합은 지리적 경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인적, 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남북간에는 아직도 극심한 불신 및 적대감과 이질감 등이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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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남북 간의 접촉과 대화가 증대될수록 상호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긍정적

인 효과가 동반되고 있는 반면에 서로에 대한 반감, 의구심, 기대치에 못미치

는 것으로 인한 실망감과 배신감 등의 부정적인 현상도 증대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의 접촉과 인적 교류가 자본주의 사조 및 민주적 사고의 

유입을 가져옴으로써 체제붕괴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회

문화 교류를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

남북 간의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간에는 우호

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결여되어 있다. 

대화와 접촉, 교류협력의 지속적 증대를 통해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연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남북이 공히 우려하거나 의심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제공, 현지조사가 필요하다. 남북간에는 공히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정보의 기반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남한은 

정치군사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및 통합에 필요한 북

한측 지식정보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고, 남북 간의 교류협력의 증대에 따른 북한

의 개방화에 의해 북한사회에 대한 무지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고는 있지

만, 여전히 남북간에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가 자유롭게 교환되

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측의 다원화를 위한 남한의 대북접근은 북한의 분야별, 지역

별, 단체별, 인물 등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축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 남한과의 동질성 및 이질성을 확인하고, 동질성은 확대하고 

이질성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거나 제안할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

다. 따라서 남한의 대북접근은 북한에 대한 정보나 지식으로부터 출발되어

야 한다.

둘째, 국내부문에서 지식·정보를 확산해야 한다. 민간부문이 사회문화 분

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문제 중의 하나가 대북접

촉이나 대화 및 교류협력에 관한 지식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사회문화 분야의 대북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실성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대북 및 통일 NGO들의 교류협력 행위는 북한정보의 제공, 방북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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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남한사회내 북한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 변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분야

별로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물과 기관들에 대하

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축적하여 향후의 남북관계의 개선과정에서 

다양한 용도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남북한 내에서 여성

인구 비율에 비해 여성들이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참여하는 비중은 미약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여성의 생활양식에 관한 지식정보들을 축적

하고 공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분야별로 상당수의 

전문가의 축적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북한 및 동북아정세에 대한 정보를 수

시로 접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이같은 정보접근은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정부의 배타적인 권위를 축소시켰다.77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대북정보나 지식들을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민간단체 및 시민들에게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대북

정보센터(가칭)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의 각종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불건전하고 왜

곡된 지식정보를 차단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국제부문에서도 지식·정보를 확산해야 한다.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자의 존재

는 거버넌스 성공의 필수조건이다.78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아직도 상당수의 국가나 단체 및 개인들은 한반도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도 독도문제나 동북공정 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진 한반도 주변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한국에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실

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의 정립

이 선행되어야할 국가적 과제로 보여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77_ 황병덕 외,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총괄보고서), p. 11.
78_ 위의 책,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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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반도 문제의 실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

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남북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국내행위자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다

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북지원의 추진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인도적 지원분야는 물론이고 대북 개발지원이 본격화될 경우에도 국제기

구와 주변국의 참여는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3) 네트워크‧조직

사회문화적 차원의 메타거버넌스의 형성은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달려 있다.

첫째, 남북관계와 북한부문에서 네트워크·조직을 형성해야 한다. 남북연

합을 형성하고 북한체제의 다원화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의 대북정책에서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증대되면, 오랫동안의 반

목과 대립이 완화되고 상호신뢰가 구축되면서 점진적으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이해하는 공동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지방간 교류협력의 통로

를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북한의 협동농장은 약 3천개 정도인데, 현재 민간

단체가 지원하는 협동농장이 30개 정도가 머무르고 있다.79 아직은 미약하

지만, 북한의 협동농장측과 접촉 및 교류협력을 시도하려는 주체는 중앙정

부보다는 지자체와 거기에 소재하는 민간단체들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북 모두에서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적 차원의 교류협력의 공간

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측 제의나 주장들을 과감하게 수용하여 

분야별로 대화와 교류협력의 틀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79_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타, 평화백서,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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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의 경우, 북한측 파트너인 조

불련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교기관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종교기관들이 남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실질적

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남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남북간 종교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종교단체가 지니고 있는 

체제적 특성을 충분하게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6‧15 남측위원회는 대북교류에서 남측 민간을 대표한다. 민족공동행사는 

2005년 이후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전 남한의 민간세력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국민네트워크의 성

격을 띠고 있다. 6‧15 북측위원회는 산하에 노동, 농민, 청년, 교원, 문예, 

학술, 언론, 환경, 종교, 보건, 체육 등 12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기구

에 속한 단체로는 조선직업동맹, 조선여성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

문학예술총동맹, 조선학생위원회, 조선작가동맹, 조선기자동맹, 김일성사회

주의청년동맹,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맹북측본부 등 부문별 조직과 조

선종교인협회 및 4대 종단, 조선로동당 등 정당, 언론과 방송 등 여러 기관, 

조직이 관계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 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체계는 민족공동행사, 전체회의, 

공동위원장 회의 그리고 실무회의 틀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의 규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간 체제보다는 좀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80 

통일문제를 다루면서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망이 구

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공동행사는 각계각층 통합의 공간으로서, 

남북 민간교류의 공간으로서 남북 민간관계를 대표한다.81 

이제 남북관계에서도 점차 하부단위간의 교류협력의 틀로 이전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부문간, 단체간 교류협력의 틀은 공동행사의 공간에서 마련

되어, 점차 특성있고 지속적인 삶과 생활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북작

가들은 2006년 10월에 남북공동기구인 6‧15 민족문학인협회를 창설하고, 

‘6‧15 통일문학상’ 제정과 협회 기관지라 할 수 있는 ‘통일문학’을 발행하기

80_ 위의 책, p. 236.
81_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타, 평화백서, p. 240.



73
II. 남북연합 형성의 거버넌스 

로 합의하였다. 

전체적으로 대북지원 NGO의 경우, 상호간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시너

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보다는 개별적 친분관계에 의해 2-3개(혹은 그 이상) 

정도의 단체가 단순히 연계되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82 아직은 북한의 실

정을 미루어 볼 때 민간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는 대북접근과 접촉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느슨한 연계 형태를 띠면서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단체

간 연계구조를 좀더 긴밀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네트워크로 연계시켜 자율

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부문에서 네트워크·조직을 형성해야 한다. 그 동안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대북 지원단체들과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단체들간의 상호의존이 증대되고 있다. 남북 간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

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국내적 행위자들 간의 새로운 관계 및 네트워크

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무질서한 대북 행위자들의 난립과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소홀로 야기된 정책효율성의 저하는 대북 거버넌스의 실패로 평가된

다. 이에 따라 메타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된다.

그 동안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은 일단 대북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정부‧통일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기초로 하여 남북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네트워크체계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간 협력의 단계에서도 정부기구의 단일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

것은 북한측이 사회문화교류의 제반 영역을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가 지

휘하면서 민족화해협의회나 사회단체를 내세우는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사회문화교류 사업 

전반을 정책적으로 지휘하되, 관련 부처의 경우 지원인력을 파견하는 방식

으로 정부부처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남한측의 제반 

82_ 강동완,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정책결정과정
과 정책효과 평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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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행위자들은 비교적 독자적이고 분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북연합

을 지향하는 남북관계의 개선과정은 남한측의 다양한 대북 행위자들 간의 

역할증대가 예상된다. 남북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동반되는 분단상

황의 변화는 점차적으로 북한을 상대하려는 남한측 행위자의 양적 증대와 

질적 발전을 모색하려는 상승과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차적으로 다양성과 통합성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다층

적이고 복합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와 NGO와 기업, 중앙과 

지방, 그리고 각각의 하위부문들과의 네트워크와의 종적, 횡적 네크워크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의 문화교류에서는 교류 분야의 다양성과 추진 주체의 전문성과 추

진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 

단체의 교류는 당국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

하며, 행정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중장기적인 협력사업

이 가능하여 민간단체 교류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83

대북 협력 네트워크의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 이전에는 

학술분야의 남북교류를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학술단체가 2000년 이후에

는 6‧15 남측위원회 내 학술위원회로 흡수되어 남북공동 민족행사의 상징

자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남북간 학술교류를 주도하고 있다.84 

6‧15 남측위원회에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남북 학술교류와 관련

한 실질적 행위자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이다. 민화협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포용정책을 천명한데 대한 대응으로 1998년 

6월에 결성된 조직으로 2004년 12월 24일 6‧15 북측위원회가 결성되기 전까

지 남북공동행사와 부문단체별 교류기구로 기능하였다. 현재도 대북 인도

적 지원분야, 언론방송, 문화교류 등 사회문화 교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주도하는 정부측 지원은 민족문화 관리 차원에서, 

불교계는 종교유산의 보존차원에서, 학계는 문화와 역사연구 및 자료보존

의 차원에서 정부와 불교계 및 학계가 병행 지원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을 

83_ 양현모,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 통일연구, 6권 2
호(2002).

84_ 이교덕 외,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방안,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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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교류를 하는 학

술단체들은 각각의 영역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분야별 전공지식

과 학문간 교류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북접촉과 교류

의 역사가 일천한 상황에서 다른 영역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서로 나누기 

위한 네트워킹이 부재하다.85 전반적으로 남북간 학술교류는 다른 분야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86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교류를 수행하는 

모든 행위자가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 남북간 종교교류 거버

넌스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87

메타거버넌스의 확립은 국가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각 단위들의 자기조직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제 국가는 개별 네트워크를 후면에서 관리하는 후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는 각 행위자들의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등을 고양하기 위해 예산 및 관련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며, 

나아가 개별 단체들이 효율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지방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도 

북한을 상대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

한 행위자로 참여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따라서 지방적 

차원에서도 메타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대북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메타거버넌스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연합을 형성하는 단계에서는 비교적 갈등의 소지가 작은 생활문화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류와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

요하다. 생활문화의 경우 각 지역 특산품의 전시 및 판매, 장 및 김치 담그기 

전시회, 각 지방 음식의 전시 및 판매, 공예가구의 전시 및 판매 등을 고려해 

85_ 위의 책, p. 24.
86_ 이교덕 외,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방안, p. 25.
87_ 위의 책,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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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생활문화의 교류는 추석‧단오‧설날 등을 통해서 

한복‧한옥‧한국음식에 대한 지역별 공동전시회, 발표회 개최, 장류 담그기 

공동자료집 발간 등의 추진을 고려해볼 만하다.

셋째, 국제부문에서도 네트워크·조직을 형성해야 한다. 남북연합의 형성

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대를 배경으로 분단질서의 질적인 변화를 통해 동

북아 질서 및 국제질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세계적인 중요한 사건

이다. 따라서 남북간에 국가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다양한 국제

적 행위자들도 제각기 좀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들이 경쟁적

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와 정부는 매우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는 남북

연합의 형성에 국제적 행위자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회문

화적 차원의 행위자들의 글로벌 활동을 적극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각 분야별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과 

우호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의 행위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예컨대 북한은 2006년 8월 완공한 정교회 운영을 위해 러시아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수학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종교를 대외관계의 개선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자세를 보여 왔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기독교 인사들을 미국에 파견하여 종교간 대화

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해외 동포학자들의 도움으로 남북 학자들이 함께 교류하면 남북화해 및 

이질성에 대한 상호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민족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남한은 북한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남북간 접촉과 대화 및 교류협력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남북학술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단체로는 1990년 

8월 창립된 ｢국제고려학회｣를 들 수 있다. 국제고려학회는 한국학(고려학)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여러나라의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으

며, 국제네트워크 속에서 남북한 학술교류를 촉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 주변국가,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 유엔, 국제금융기구 등 

국제기구, 국제기업, 외국의 NGO 등 다양한 국제적 단위들이 남북연합의 

형성·운영 과정에서 거버넌스 구축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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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종횡으로 연결망을 구축하여 경제적 자원, 인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운영

의 경험 등을 활용해야 한다.  

(4) 갈등해소와 분쟁해결 

북한체제의 다원화를 포함하는 남북관계의 개선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기

다리고 있다. 북한체제의 다원화를 비롯하여 남북관계의 개선을 저해하거

나 위협하는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남북연

합의 단계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을 포함하여 한반도 내외에서 발생

하는 어떠한 형태의 갈등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위기관

리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메타거버넌스 체제의 중심적 기제로 자

리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도 다름아닌 갈등관리자로서의 역할 때문

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은 정부 이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첫째, 남북관계와 북한부문에서 갈등해소와 분쟁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 남북연합의 형성은 남북간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다방면에 걸쳐 복합적

인 상호의존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상호간 신뢰

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는 여전히 대결과 화해협력이라

는 상반된 이중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평화공존

에 기초한 공동번영의 제도적 구현이라 할 수 있는 남북연합의 단계에 도달

하기 이전까지는 안보위협을 관리하면서 화해협력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

는 책임있는 행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북한은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

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남북

연합을 형성하는 단계에서도 한 분야의 갈등은 다른 분야의 갈등으로 확산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모든 사회문화적 갈등도 초기에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간 사회문화교류 및 협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 문화적 동질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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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급한 교류확대는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질성 확인의 기회를 넓혀주고, 

이질성의 확인은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기 쉽다.88 따라서 남북연합의 단계

에서는 비교적 갈등의 소지가 적은 생활문화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류협력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문화적 차원의 교류협력과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

생하는 갈등은 민간적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적 차원의 갈등해결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국내부문에서 갈등해소 및 분쟁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남북관

계의 발전은 북한체제의 일방적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공히 변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남북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내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의 기반이 축적되어야 한다.

남한에서는 화해협력적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남남갈등

을 경험하였다. 남남갈등은 정치권에서의 여야간의 갈등, 시민사회에서 보

수와 진보단체 간의 갈등,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 등을 동반하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6‧15 남측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술단체와 그

렇지 않은 단체들 간에 갈등이 존재한다. 

남한 내부의 남남갈등은 남북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남한

측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동반된 

남남갈등은 어떤 단일한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남한과 북한 모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화해협력적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반된 남남갈등은 

남한사회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북 행위자들의 성향을 분출시키는 계

기로 작용하였다. 대체로 남한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정부

와 비정부적 행위자들은 주로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하는 제한적인 성격의 거버넌스가 지배적인 추세였다.

남한에서 대북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융합과 배제를 특징으로 

한다. 남한에서는 북한의 다원화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정작 남한 내부에서

88_ 김용욱, ｢한반도 연방제 통일실현의 단계와 과정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08), p.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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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북문제를 둘러싼 자유로운 경쟁공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직도 국내

에서는 평화교육을 지향하고 실제 진행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간에도 교류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개발 및 

경험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부문에서 갈등해소 및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에는 다수의 국제행위자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제각기 자신

들의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각각 국가들은 자국의 국가이익, 기업은 자본의 논리, NGO와 UN 등

과 같은 국제기구들도 제각기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북한을 상대로 구현하

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 외부의 국제행위자들의 한반

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한반도 문제를 지극히 복잡한 갈등구조로 

변모시키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외세로부터의 반통일적 개입이나 압력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력

을 차단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국제적 행위자들을 최대로 만족시

키는 의제‧이슈를 중심으로 설득을 통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학술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학술회의 추진을 어렵게 만든 자존심 싸움

이나 갈등의 소지를 훨씬 줄일 수 있다.89 국제 NGO는 주변 강대국들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에 대항하여 국내외의 여론을 동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교류는 다년간에 걸쳐 진행되어져 왔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제도화의 단계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외적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대외부문과의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남북연합의 형성은 한반도 남북 간의 특수이익과 국제적인 보편이익 간의 

긴장과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연합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준비체제

의 구축이 필요하다.

89_ 이교덕 외,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방안,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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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북연합 운영의 거버넌스 

남북연합 운영의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추진되어

야 한다. 

첫째, 3차원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 〉국내 〉국제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

어야 한다. 우선 남북연합의 운영을 위해서는 북한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북한과 남북연합기구를 운영해야 하며 

군비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간 자유무역지대 설치, 관세동맹, 

공동시장 형성 등 경제통합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회문화 분야의 

통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연합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고 파급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내적으

로 합의를 얻는 데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 차원에서 남북연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정책분야를 기준으로 하면 남북연합 운영을 위해서는 정치기구 형

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정치기구의 운영에서 남북연합의 정책과제인 군

비통제, 경제통합, 사회문화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정치

기구의 형성 및 운영을 남북연합을 제도화시킴으로써 통일을 실험하는 것

이다. 남북한이 남북연합기구를 운영하기 위해 기구구성, 절차, 규칙, 예산, 

정책결정방식 등에 합의하는 것이 주된 과제다. 남북연합기구의 제도적 틀

과 절차가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군비통제, 경제통합, 사회문화통합 등의 

분야별 통합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메타거버넌스를 기준으로 하면, 남북연합의 운영을 위해 예산 〉네

트워크‧조직 형성 〉지식‧정보 확산 〉갈등해소 및 분쟁해결 순으로 상대

적 비중을 두어야 한다. 남북연합의 운영을 위해서는 각종 남북연합기구의 

운영, 군비통제, 경제통합, 사회문화통합을 위해서 분야별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분야별로 예산의 배정 및 사용의 권한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거버넌스 형성과 관련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

간단체, 국제행위자 간에 예산을 할당받기 위해 경쟁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

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각종 네트워트 및 조직을 결성해야 

한다. 남북연합의 정치기구 운영 뿐만 아니라 군사,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

서 촘촘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와 조직망이 남북연합을 실질적으로 가동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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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연합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방향, 절

차, 정책결정방식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관련 행위자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거버넌스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한편, 남북연합의 운영이 여러 

행위자에게 차별적인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써 이에 대한 갈등과 분쟁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갈등해소 및 분쟁해결 절차에 신경을 씀으로써 

남북연합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면, 남북연합 운영단계에서 정치기구 형성, 

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되,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관리 등의 측

면에서 관련 행위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반면, 

경제통합, 사회문화 통합에서는 기업, 민간단체, 외국기업, 국제기구, 국제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민간행위자들

의 행동을 지원하고 여건을 형성하는 지원역할을 해야 한다.  

1. 정치기구의 형성 및 운영 

가. 정책추진방향

남북연합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이 성숙한 다음 남북연합단계

에서 통일실무를 담당할 남북연합기구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연합기구와 그 산하기구들은 각 기구의 목적과 업무기능에 따

라 조직을 편성하는 기능적 부문화로 조직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북각

료회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부여된 사업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각료회의에 파견할 각료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인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정치적 혹은 다른 목적으로 인선이 이루어진

다면 남과 북으로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 결여

로 부과된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각료회

의의 산하기구 역시 어떤 조직이 필요한지, 그 조직이 담당할 업무는 무엇인

지, 인원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직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업무의 효율성은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과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협의기구를 설계하지 못할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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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다른 상임위원회 조직이 분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는 자신의 업무와 함께 관련되지 않은 업무까지 보게 되기 때문

에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져 기구의 효율적 운영은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남북연합의 민족적 특수성과 완성된 통일이라는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남북연합기구의 운영을 ‘등가성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간 권력

배분의 협의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남북연합은 통일의 과도기적 형태로

서 국가간 연합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민족공동체의 특수관계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연합기구의 운영은 남북한 정부의 인구와 국제적‧경제적

‧사회적 국력 및 위상에 비례하여 권력배분을 하기보다는 상호 대등한 관계

에서 남북간 권력배분의 협의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

것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한의 양보를 수반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

면 결국 통일과정 및 통일 후 예상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남한의 부담을 

줄이는 작용을 할 것이다.90 

셋째, 남북연합단계의 민족적 특수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남

북연합기구를 설치할 장소의 선택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연합기구는 남과 북의 지리적 접근성, 정치적 의미성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비무장 지대에 남북연합기구가 입주

할 공동청사를 건설하는 것이 유의미성을 갖는다. 따라서 남북연합단계에

서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강구되

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모든 군사시설과 장비 및 병력

을 완전 철수함으로써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이 지역 내에 평화구역을 설정하여 남북연합의 각종기구, 각종 회의시설, 

남북문화‧체육센터, 이산가족면회소, 민속박물관, 남북교류행사장 등을 설

치하여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91

넷째, 남북연합기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연합기구에 남

북당국 뿐만 아니라 학계, 정당, 기업인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층위가 참여

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통일정책은 단일정부 수립이라는 

90_ 박영호 외,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87.

91_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pp.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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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향하여 추진되며 그 공간적 추진범위는 국제‧지역‧국내‧지방 등 다

수준에 걸쳐 있다. 따라서 통일정책은 남북한이 접촉을 확대하며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시점까지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이해

당사자들이 수평적으로 연계되어 공동 협력을 모색하는 상호조정체제로 정

의될 수 있다.92 남북연합단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적 단계로서 국가연

합과는 다른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를 지닌다. 따라서 남북연합기구의 

운영은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며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투명

하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일정책 거버넌스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 거버넌스 형성방안

남북연합기구의 성공적 운영은 곧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초석을 놓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남북연합기구의 운영은 다양한 행

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기 때문에 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보다 철저

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남북연합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크게 예산, 지식‧정보, 네트워크‧조직, 갈등해결 등 네 가지 메

타지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1) 예산

남북연합기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구 운영에 대한 의지뿐

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서 막대한 운영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남북연합기구의 운영재원은 남한이 거의 전적으로 부담할 수밖

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 확보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한 

후에 그에 맞는 예산 조달 방안을 세워야 한다. 예산의 집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집행 절차 면에서 

법령의 위법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만약 남북연합 단계에서 운영될 각 

정치기구의 법적 근거가 취약할 경우 예산배정과 집행의 측면에서 위법성

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연합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92_ 김국신 외,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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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예산회계는 일반회계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현안을 다루기 위한 남

북연합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할 경우-예를 들어 임시남북정상회담 등-예외

적으로 특별회계와 공동으로 편성한다. 남북연합 기구의 운영은 막대한 예

산이 소요되고 남북연합의 기간을 명백하게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

회계 보다는 일반회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한 남북연합 단계는 국가통

합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국민적 합의가 반드

시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나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불투명한 예산편성의 이유로 국민과 시민단체의 저항에 직

면할 수도 있다. 특히, 각 정치기구의 운영기간 동안에는 가급적 예비비를 

신청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철저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해

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연합 기구는 통일이라는 특수한 목적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한민족통일국가기금’(가칭)을 조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금의 성격상 그리고 막대한 액수를 고려할 때 정부출연금이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출연금

을 늘리고 기금의 수익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다양

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연합 기구를 일반회계와 기금의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

채법, 국가재정법,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뒤따라

야 한다. 

이러한 예산 조달의 기준과 원칙에 입각한 남북연합 기구의 세부적인 운

영예산은 다음과 같이 추진될 수 있다.

(가)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의 정상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정례회담과 긴급현안이 있을 

때 열리는 임시회담으로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회담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조달방안은 정례회담과 임시회담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례회담에 소요되는 예산항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세분화된다. 먼

저 직접비용의 항목은 ① 대통령 내외와 수행 및 취재단의 이동경비(육로 



85
III. 남북연합 운영의 거버넌스 

및 항공비) ② 체류비용 ③ 북한의 정상과 수행단의 남한 체류시 만찬비용 

④ 선물비 및 행사기념품 ⑤ 기타 소요 예산(상황실과 프레스센터 운영비, 

국내외 홍보비) 등이 있다. 간접비용의 경우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된 운

영을 위하여 고정 회담장소의 설립,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남

북정상 정례회담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로 충당한다. 반면에 긴급현

안이 있을 때 열리는 임시회담의 경우 비규칙적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예

산을 편성한다. 또한 남한 대표단의 북한 체류시 환영만찬 비용은 북한이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북한의 경제난을 감안할 때 남한이 부담할 경우를 

대비해 특별회계로 대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남북각료회의

남북각료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크게 ① 남북각료회의 공동청사건

축비(공동예산) ② 각료회의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 운영예산(인건비, 기본

경비) ③ 각료, 수행단 및 취재단의 이동경비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공동청

사건축비는 남북연합기구가 모두 입주할 수 있는 공동청사로 건설하고 현

행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준해 크게 남북연합기구의 각 분과‧상임위원회

가 사용할 회의 공간, 소속 직원의 주거 공간 그리고 후생‧관리시설 등 부대

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의 신축을 위한 경비로 구성된다. 사무처 운영예

산은 사무처에 상주할 인력에 대한 인건비, 사무처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

비로 편성할 수 있다. 기본경비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공공요

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와 전산장비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전산

운영경비로 구성할 수 있다. 

(다) 남북평의회

남북평의회는 단기적 측면과 중장기적 측면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의 정치체제와 인구비율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직접선

거에 의한 인구별 의원선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평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은 남북연합 초기와 직접선거에 의한 인구별 의원

선출이 가능한 시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연합 초기단계에서 

남북평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① 남북평의회 공동청사건축비(공동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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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② 평의회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 운영예산 ③ 회기예산으로 구분지울 

수 있겠다. 회기예산은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예산, 회기 개최에 필요한 예산

항목이다. 직접선거에 의한 인구별 의원선출이 가능해질 경우 위의 예산이 

증액되거나 선거비용 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라) 공동사무처

공동사무처는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동시에 남

북한 합의사항 이행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들을 관장하게 된다. 그리고 서울

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하여 남북한 정부 사이에 필요한 연락업무

를 맡도록 하고 있다. 공동사무처는 상설기구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독립청사와 상주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남북연합 공동사무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경비 및 연례‧ 반복적 소규모 운영경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공동사무처 건축비, ② 인건비, ③ 

공동사무처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기본행정경비, 전산운영경비 등)로 

편성할 수 있다. 기본경비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공공요금, 여

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와 전산장비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전산운영

경비로 구성할 수 있다. 

(마) 남북분쟁해결기구

남북분쟁해결기구의 운영예산은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의 운영예

산에 준한다.

이처럼 남북연합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막대한 운영재원의 조달

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산조달의 기준과 원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예산조달의 문제와 함께 중요하게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예산을 기구운영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게 어

떻게 할당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남북연합기구에 참여하는 다양한 층위의 

행위자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될 예산의 배정에 대해 상이한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만약 예산할당에 대한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남북연

합기구에 참여하는 행위 주체들 간의 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연합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예산 조달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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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예산할당에 대한 행위자들 간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연합기구 운영 예산의 할당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형평성의 원칙이다. 남북연합기구는 남북정부 간의 연합기구의 형

태로 조직되겠지만 범사회적 협력네트워크의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따라

서 기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남북한의 정부, 학계, 기업, 시민단체, 지자

체 등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각 행위자들에게 형평성을 갖춘 예산배정이 이루

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남한의 특정한 시민단체가 남북연합기구 운영에 

참여할 경우 그에 합당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연합기구 운영 

예산은 북한의 사정을 고려할 경우 거의 전적으로 남한이 담당하겠지만 북

한 역시 행위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참여하는 행위자에게도 예산

이 배정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예산조성 비중이 높은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중요 분야 우선 

배정의 원칙이다. 각각의 남북연합기구 혹은 기구 운영에 참여하는 행위자

의 중요도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총액기준으로 예산조성 비중이 높

은 분야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탄력성의 원칙이다. 남북연합기구에 참여하는 각 행위 주체에게 예

산을 배정할 때 인건비나 기본경비는 분기별로 균등하게 배정하되 지출시

기가 정해져 있는 경비는 예외적으로 실소요 시기를 감안하여 배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차등성의 원칙이다. 남북연합기구에 참여하는 행위자나 단체의 중

요도를 고려해 예산을 차등적으로 편성 및 배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예산 할당의 원칙을 정립해야만 남북연합기구의 운영예산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각 행위 주체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남북연

합기구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예산의 할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조정위원

회’(가칭)의 구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지식‧정보

남북연합은 국가연합이나 연방과는 다른 새로운 통일모델의 실험으로서 

남북한의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88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연합의 성공적인 운영은 

거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남북연합 운영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에 달

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먼저 정부는 다른 행위자에 비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보유 및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보다 사회 행위자들이 지식과 정보

를 더 많이 보유하거나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연합 

운영과정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동안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다

른 행위자들에게 확산하는 역할과 그것의 조정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연합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대국민홍보를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과 언론을 통한 홍보, 안내책자의 개발 그리고 학교와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의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

이다.

반면 다른 사회행위자들의 경우 정부보다 조직과 자금동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공유의 문제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의 경우 지식과 정보의 습득면에서 

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행위자에 대해 정기적인 워크숍이

나 간담회를 개최해 지식과 정보의 확산과 공유가 재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학계의 경우 다른 행위자들에게 비해 지식의 보유와 생산이 가능하기 때

문에 남북연합기구의 종사자들과 다른 행위자들의 교육과 이론의 생산을 

담당함으로써 남북연합 운영의 전문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처럼 남북연합 운영에 참여하는 각계각층의 행위자들의 지식과 정보는 

단절된 형태로 독립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유기적인 형태로 관계를 맺

어야 한다. 그것은 남북연합이 거버넌스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행위자들의 지식과 정보의 전문성이 네트워크로 조직되어야 추구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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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조직

남북통합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중장기적인 대형 프로젝트이

며 국민들의 합의와 공감대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남북통합의 통일정책은 

단일정부 수립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추진되며 그 공간적 추진범위는 국제‧

지역‧국내‧지방 등 다수준에 걸쳐 있다. 따라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시점까지 다양한 국내외 이해 당사자들이 수평적으로 연계되어 공동 협력

을 모색하는 범사회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

로 말하면 ‘남북통일추진위원회’(가칭)와 같은 범사회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정부-정당-지자체-학계-시민단체-기업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남북통일추진위원회’는 정부, 정당, 학계, 시민단체, 기

업 등 각 분야의 대표들로 구성하며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남북연합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행위자들을 네트워크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실질적으로 남북연합의 각 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되

기 위해서는 각 기구의 기능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기구

의 하위구조, 인원배정, 회기,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직설계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연합 각 기구들이 제 기능에 맞게 제도화되어야 

기구의 효율성을 높여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은 정례화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현안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

비해 임시정상회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 남북 

간의 교착상태를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회담의 정례화는 통합과정의 어려운 

협상과정을 쉽게 풀어가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

담의 정례화는 남북연합의 정치기구들이 보다 더 발전된 제도화된 틀로 나

아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이전

과 이후의 남북회담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정상회담의 정례화의 파급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남북대화가 처음으로 열린 1971년에서 2007년 8월까지 개

최된 총 554회 회담 가운데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전 29년간은 359회(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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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12.3회), 제1차 정상회담 이후 7여 년간 195회(연평균 27.8회)로 연 평균 

회담횟수가 약 2배 이상 증가되는 등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93 다만 남

북정상회담에 의한 정치적 결단과 극적 타결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국민

적 합의기반과 법적 절차가 소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 정례회담은 년 2회 6개월마다 서울과 평양을 상호 답방하는 방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각료회의에서 결

정된 합의사항을 승인하고 그 집행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각료

회의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하여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 때문에 자

주 개최될 필요는 없다. 다만, 긴급현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정부가 제안해

서 서울, 평양 혹은 평화구역에서 개최될 수 있다. 

(나) 남북각료회의

남북각료회의는 남북 간의 모든 현안을 협의하고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역할을 담당한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한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남북한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하여 각 부문별 정책사

안 또는 입법제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편성한다. 

남북각료회의의 조직구성은 산하에 통일관련 장관들로 구성된 ｢일반위

원회｣와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위

원회｣는 남북관계의 전반적 사항과 통일과정에 수반된 문제를 취급한다. 

그리고 인도, 정치‧외교, 경제, 군사, 교통‧통신, 환경, 법률, 교육,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인도문제 상임위원회｣는 이산가

족의 재회 및 재결합에 따르는 문제를 협의하며, ｢정치‧외교 상임위원회｣는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완화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협의한다. 그리고 ｢군사상임위원회｣는 남북군비통제문제 및 평화체제의 보

장에 대해서 협의한다. 또한 ｢경제상임위원회｣는 남북간 경제교류협력 및 

산업구조조정에 대해서 협의하며, ｢교통‧통신상임위원회｣, ｢환경상임위원

회｣, ｢법률상임위원회｣, ｢교육상임위원회｣, ｢사회‧문화 상임위원회｣ 등도 

각 분야별 업무를 협의‧이행하는 임무를 담당할 것이다.94

93_ 화해협력 실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제2차 남북화해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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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각료회의의 개최시기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일정에 맞춰 년 4회 매

분기마다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상회담이 개최된 직후와 다음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이전까지 최소 2번씩 년 4회의 남북각료회의를 개최

하여 남북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것

이 남북각료회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물론 각료회의의 각 상임위원회

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남북각료회의의 심의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안건을 중심으로 하되, 의결은 남북연합의 

특수성을 고려해 만장일치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남북평의회

남북평의회는 남북각료회의에서 요구하는 현안에 대해서 자문하고 통일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고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

는 입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남북평의회의 위원구성은 남북의 

정치체제의 상이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접선거나 혹은 인구수와 국

력에 의한 선출이 아닌 남북한 국회의원 가운데 각각 50명씩 총 107명으로 

구성되는 동수선출방식을 채택한다. 남북평의회는 1명의 의장과 2명의 공

동 부의장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남북평의회 의원 임기는 한국

의 국회의원 선거 및 임기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선거 및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연합 초기단계에서 남북평의회는 위원을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기능 보다는 남북각료회의에 대한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북연합 초기단계에서 남북평의회는 남북각료회의

가 개최되는 시기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남북연합단계가 공고화되어 남북

한 동시직접선거로 평의원을 선출하게 될 경우 평의회 의원수와 남북한 지

역의 의원할당비율도 조정되어야 하며95, 현재의 단원제를 양원제로 개헌하

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북연합 초기단계에서 남북연합은 남북각료회의의 자문역할을 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에 산하기구의 역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94_ 박영호 외,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p. 99.
95_ 위의 책,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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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남북각료회의와 마찬가지로 산하에 각 분야별 ｢전

문위원회｣와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를 둘 필요가 있다.

(라) 공동사무처

공동사무처는 남북연합 내에 실무담당기관으로써 남북각료회의와 남북

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각 정치기구에서 합의된 결정사항의 이행에 관

한 실무적 문제를 관장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공동사무처는 상설기구로서 

통일평화시 내에 독립청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공동사무처는 업무의 특

성상 독립된 기관으로서 남북연합기구들의 행정‧집행기구의 역할을 수행

하기 때문에 공동사무처 내에 인도, 정치‧외교, 군사, 경제, 교통‧통신, 환경, 

법률, 교육, 사회‧문화 등 분야별 전문부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부서별로 

남북한이 동수의 사무직원을 파견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마) 남북분쟁해결기구96

남북연합단계에서 경제, 사회‧문화분야의 각종 관계가 활성화될 경우 개

인과 집단차원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러 차원에서 남북간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간 분쟁해결기구로는 교섭위원회, 사실심사위원회, 조정위원회, 중

재재판소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남북교섭위원회는 분쟁당사자 간의 직접교

섭에 의한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사실심사위원회는 분

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남북조정위원회는 분쟁

원인이 된 사실의 판단뿐만 아니라 분쟁에 관련된 법률적 쟁점까지도 취급

하게 된다. 그리고 중재재판소는 분쟁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남북간 분쟁해결기구의 구성 및 운영, 각 기구 간의 상호관계 등에 대해서

는 일괄적으로 ｢남북분쟁해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각 분쟁해결기구 산하에 통상, 투자, 가족관계, 형사분야, 민사분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의 위원

96_ 박영호 외,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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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북한의 법률전문가, 해외전문가, 교포 등에서 선임할 수 있다.

(4) 갈등해소와 분쟁해결

분단 이후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인하여 불신과 이질화가 심화되어 온 

남북한이 상호신뢰와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통일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남북연합이라는 과도기 단계를 설정한 것은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다. 그러

나 남북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남북연합기구의 구성과 운영, 대표성, 

인원선정, 의사결정방법, 권한의 문제로 남북한간 혹은 남한의 행위자들 간

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먼저 남북한 정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정치통합 즉, 정치기구의 

구성과 운영, 인원배정, 의사결정방법, 권한의 문제로 빚어질 가능성이 높

다. 앞서 설명했듯이 남북연합은 통일의 과도기적 형태로서 국가 간 연합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민족공동체의 특수관계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연합기구의 운영은 남북 양정부의 인구와 국력에 의한 차등적 참여와 비균

등한 권력분배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등가성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연합기구의 운영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등가성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연합기구의 운영을 공동으로 한

다 하더라도 운영방식, 주체, 비용분담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직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적 사업풍토에 익숙한 북한의 대표

단들이 남북연합기구에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울 경우 남북연합기구의 

원만한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한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기구는 앞서 설명했듯이 

교섭위원회, 사실심사위원회, 조정위원회, 중재재판소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간 분쟁해결기구의 구성 및 운영, 각 기구 간의 상호관계 등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남북분쟁해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남북연합운영 과정에서는 남북한 정부 간 갈등 못지않게 남한 사회 내의 

행위자 간의 남북연합기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문제로 마찰

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연합단계의 안정적 관리는 북한측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남한정부가 남북연합기구를 운영하고 통일 이후 체제재

편과정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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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재원조달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데 문제는 일반회계예산은 원칙적으로 본원적 수입인 조세를 세입으로 한

다는 데 있다. 남북연합기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국민들

의 혈세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일반회계와 더불어 ‘한민족

통일국가기금’(가칭)을 함께 운영한다면 국민들의 세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남북연합단계를 지나 완전통일단계에 이르러 국민들의 

의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통일의 혜택이 뒤따르지 않을 때 통일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의 규모와 기

간, 재원조달 방식의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정부가 남북연합기

구를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조달할 경우 지방재정교부금 등 지방정

부에 교부하던 재정지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전제로 하는 국가통합과정이다. 남

북연합의 운영과정에서는 남북한 정부 간의 정치적 갈등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 내의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어떤 갈등은 

정치적으로 쌍방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문화

적 갈등의 경우 그 요인이 잠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체제불만 

혹은 체제저항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많은 

갈등이 통일로 가는 길목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통일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한 이익의 분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의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통일을 달성한 

독일, 베트남, 예멘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의 통일

사례는 외적 통합으로서 영토적‧정치적 통일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통일 이

후에 내적 통합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외적 통합은 

영토라는 물리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결단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법‧제도적인 통합의 모습을 띤다. 이에 반해 내적 통합은 문화 

및 가치체계의 동질화 정도에 달려 있다. 그런데 분단국의 통일에서 제도통

합이 전제되지 않은 가치통합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며, 반대로 가

치통합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합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는 어

렵다. 따라서 제도통합을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통합을 앞당기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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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제도통합과 가치통합을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97 

첫째, 예산과 관련하여, 갈등관리기구의 구축관련 예산은 다음의 세 가지

를 고려해 편성할 필요가 있다. 갈등관리기구의 구축 예산은 남북연합기구

의 운영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를 원칙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남북연합

기구 운영에서와 마찬가지로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이고 갈등해소

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일반회

계로만 운영할 경우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함께 기금을 조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함께 

민간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기금조성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고려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기존 

‘남북협력기금’에 갈등계정을 추가해 운영하는 방법98과 다음으로는 새로운 

기금으로서 ‘갈등해소기금’(가칭)을 조성해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두 

가지 방법 모두 예산증액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사용

에 있어서 투명성과 적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갈등관리기

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남북

협력기금에 갈등계정을 추가해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갈등관리

기금을 조성한다면 그에 합당한 갈등관리기금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예

산편성의 아우트라인(outline)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일반회계 : 인건비, 기본경비(관서운영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와 전산장비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전산운영경비로 구성), 주

요사업비 ② 갈등해소기금(기존 ‘남북협력기금’의 ‘갈등해소계정’ 신설 혹은 

새로운 ‘남북갈등기금’ 조성)

둘째, 갈등해소 및 분쟁해결을 위해 지식‧정보를 확산해야 한다. 남북연

합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층위의 갈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와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연합은 통일로 가

는 전단계이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정부

와 참여 행위자 그리고 국민적 노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97_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p. 106.
98_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계정은 ‘남북협력계정’과 ‘경수로계정’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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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유형화해 각종 방송 및 언론 매체 및 각종 교육용 

안내책자를 제작해 소개함과 동시에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

다. 아울러 학교와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강화해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그 해결방안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갈등해소 및 분쟁해결을 위해 네트워크‧조직을 형성해야 한다. 갈

등관리기구는 남북연합기구의 운영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통합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층위적인 갈등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민(民)과 

관(官)의 상호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조직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갈등관리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와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산하기구로 운영할 필

요가 있다. 그러면서 참여의 폭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가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력네트워크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략적인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갈등관리기구는 정부, 지자체, 정당, 학계, 시민단체, 기업 등을 대표하는 인

사를 중심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체제로 운영하되 의

사결정방식은 합의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합의제로 운영해야 정치적 독

립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또한 정치적 독립성을 최대

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합의제 운영방식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갈등관리기구는 남북연합의 초기단계에서는 남한만의 기구로 운

영하되, 이후 남북연합단계가 안정적 단계로 진입한 이후에는 남과 북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될 수 있다. 통일에 따른 이익불균등은 남한

사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한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연합 초기단계에서의 갈등관리기구는 완성된 통일의 단계에 진입한 이후에

는 북한의 여러 기구의 참여로 규모가 커질 것을 예상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남과 북의 정치, 시민대표가 각각 동수로 참여해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유형에 대처할 수 있는 기구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갈등관리기구는 그 자체가 남북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층위적인 

이해관계의 균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갈등관리기구

가 제대로 작동되어야만 국가통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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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한 간의 국가통합과정은 수많은 이해관계의 균열로 인한 사회적 갈

등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갈등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대표성 확보의 문제이다. 갈등관리기구는 정부기구로 운영하되 사

회의 각 층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선정해야 한다. 이때 지역적으로, 

기관별로 참여대상과 인원수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물론 남북

연합단계가 안정화 단계로 진입한 이후 남북이 동수의 인원으로 갈등관리

기구로 개편할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로 갈등을 빚을 수 있다.

둘째, 예산배정의 문제이다. 갈등관리기구는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지역, 계층, 세대, 남북한 정부간,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간의 갈등을 중재

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갈등의 사안별로 예산을 배정할 

때 예산규모를 둘러싸고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갈등관리기구의 기능과 권한의 문제이다. 갈등관리기구를 정부 각 

부처의 자문기능역할로 한정지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해결의 기능까

지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를 간과할 

경우 갈등해결기구와 정부의 각 부처 간의 역할중복에 따른 기능, 예산, 인

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저하도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북연합을 운영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중재할 

갈등관리기구는 이미 구성과 운영면에서 다양한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따

라서 기구의 구성과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갈등관리기구에 참여하는 기관과 인물의 대표성

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예산편성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회의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갈등관리기구에 실질

적인 권한을 부여하되 유관 정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가 뒷받침될 수 있

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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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비통제 

가. 정책추진방향

(1) 군사적 신뢰구축

한반도긴장완화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군사적 긴장완화 자체보다 남

북협력을 위한 기능적 차원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다. 남북군사실무회담(2001. 2. 8)에서 비무장지대내 남북관리구역에서 양

측 군과 공사인력의 행동규칙을 정한 DMZ공동규칙안이 합의되었다. 이 합

의서는 총 38개 항에 대한 것으로 지뢰제거방법, 우발적인 무력 충돌 방지, 

공사에 따른 남북간 협의 채널 구축, 공사인력의 식별방법, 복장 및 완장의 

표식문제, 공사기간 및 공사추진의 선후 설정 등이 포함되었다.99 그리고 

｢남북군사보장합의서｣(2002. 9. 17)에 의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을 위해 비무장지대(DMZ)에 철도 노반을 중심으로 폭 250m(경의선), 

100m(동해선)의 ‘남북관리구역’이 설정되었다. 또한 철도 및 도로 연결의 

공사 작업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위해 2002년 9월 24일부터 남북군사실무자

간 직통전화(hot line)가 가동되었다. 

남북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능적 차원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인접부대간 

통신망이 개설될 수 있다. 그리고 서해공단 건설과 관련하여 물자 및 장비의 

수송을 위해 선박들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특히 연평해전에서와 같이 서해상에서 군사분계선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 함정간 공동신호 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강구되

어야 한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루빅만에서 동서독의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

아서 어선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해상에 부표를 설치하고 루빅만

에서 상호 자유어로활동에 관해 합의했었다.100 남북한의 경우에도 서해의 

해상경계선(NLL)의 확정문제와 이 지역에서 공동어로활동에 대해서 협의

할 수 있다. 또한 서해 및 동해상에서 해난구조를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될 

99_동아일보, 2001년 2월 9일.
100_서독의 동서독 국경위원회 의장이였던 Gunther Pagel 박사와의 인터뷰, 1998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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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공동관리방안을 위해서도 남북한간 

군사적 문제에 대한 신뢰구축문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한 수자원협

력합의서｣가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 해로와 항로의 이용을 

위해서도 영해 및 영공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군사적 조치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남북국방장관회담 및 남북군사실무회담이 재개되면,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에 따라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이 협의될 것이

다. 남북한간 우선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에는 ｢남북기

본합의서｣ 가운데,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13조)와 불가침이행 및 보

장장치와 관련(12조)하여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군

인사 교류, 정보교환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불가침분야 부속합

의서｣ 2장 가운데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에 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한데, 이상과 같은 신뢰구축조치들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에 기여할 것이다.

(2) 운용적 군비통제 및 선별적 군축

이 단계에서는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가운데 미합의사항으로 남겨졌던 

사항들인 군사분계선 일대의 무력증강금지,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 금지, 

상대방에 대한 영해·영공 봉쇄금지,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 

등에 대한 협의가 있게 될 것이다. 이 가운데 북한이 제안했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무력증강 금지와 남한이 제안한 수도권지역 안전보장문제는 배치제

한지역 설정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이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금지

를 주장한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 및 남한의 국가감시능력(national technical 

measures)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상대방에 대한 영공·영해 봉

쇄를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봉쇄 및 무력 조치를 방지하려

는 것이다.  

북한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중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

용,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배치 및 궁극적 철수 등 군사

력의 배치제한과 관련된 운용적 군비통제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남한은 북한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와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대남전력우위 확보를 위한 전술적 차원의 제안으로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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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전진배치된 병력의 후방배치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전진배치병력의 후방이

동을 통해 군사분계선 지역의 군사적 밀집도를 완화시키려는 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운용적 군비통제와 관련하여 비무장지대 비무

장화, 배치제한지역 설정, 남북한 군사력의 후방배치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

비무장지대에 집중된 남북한의 군사적 밀집현상을 완화시키고 긴장완화

를 도모하기 위해서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군사시설과 무기, 병력을 철수하

고 방송시설 및 선전물을 제거함으로써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고 나아가

서 이 지역에 산업시설과 문화·체육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위해서는 우선 비무장지대 내의 병력배치, 군

사시설, 지형조건, 순찰활동 등에 대한 현황자료를 교환하는 것이 선행되어

야 한다. 남북한은 공동조사반을 구성하여 관련 자료를 토대로 모든 군사시

설과 기타 시설물들을 대조하고 이것들의 철수방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산하에 ｢비무장지대 공동조사위원회｣를 설

치·운영해야 한다. ｢비무장지대 공동조사위원회｣는 ① 비무장지대내 군사

시설에 대한 공동 조사, ② 비무장지대 내의 정전협정 위반사항(요새, 거점, 

진지, 무장인원 등)에 대한 협의·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③ 군사분계선 

표지물에 대한 공동작업, ④ 군사분계선 및 출입문의 공동관리, ⑤ 군사분계

선 통과 인원에 대한 상호 보호 및 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전진 배치된 시설, 장비, 

병력을 시범적으로 철거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 

시범적 비무장화 지역으로는 ① 개성-문산 축선 사이 지역, ② 의정부-철원 

축선 사이 지역, ③ 강원도 지역 또는 동해안 지역 등을 선정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한 후 이 지역에 대한 평화적 이용방안은 단계적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반조성단계에서는 접경지역 개발, 국제기구를 통

한 생태계 조사, 종합관광 상품 개발 등이 실시될 수 있다. 초보단계에서는 

공동학술조사, 비무장지대내 이벤트 행사 유치, 비무장지대내 공동 농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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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등이 실시될 수 있다. 활성화단계에서는 관광특구 개발, 국제적 이벤트 

개최, 도로·철도 연결 및 비무장지대의 공동개발 확대, 시범적 합작공단 건

설 등이 추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평화시 

건설이 추진될 수 있다.101

이상과 같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 가운데 특히 이 지역에 공장

을 건설하거나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안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무장지

대의 비무장화를 수용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의 비무장화와 이후 이 지역에 대한 경제협력방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어

야 할 것이다. 

한편,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문제는 배치제한지역 설정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더욱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로 인해

서 지뢰와 탱크 저지물, 철조망, 방어벽 등을 제거할 경우, 북한의 기습공격

이 용이해진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는 배치제한

지역 설정과 병행되어야 한다.102

(나) 배치제한지역 설정

남북한의 군사력을 군사분계선 후방지역으로 이동배치하고 일정한 범위

의 배치제한지역을 설정하는 방안은 서울과 평양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군사적 돌발행동에 대해 사전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도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특히 전진

배치된 북한군사력의 후방배치를 강조하고 있다. 

남북한 전력구조의 특징은 휴전선 부근에 과도한 병력과 무기가 집중배

치 되어 있는 점이다. 남북한은 각각 자신들의 전력배치는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공격적 전력배치와 방어적 전력배치를 구분하

기는 쉽지 않다. 북한은 전쟁개시 후 단기간 내에 서울을 점령한다는 속전전

략을 택해 왔으며, 비무장지대 50km이내에 65-70%의 전력을 집중배치하

101_제성호,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서울: 서울프레스, 1997), pp. 104-156.
102_한용섭, “한반도군비통제 협상대안과 평가,” 국방학술논총, 제6집(1992), p.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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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03 남한의 경우도 전력의 3분의 2를 비무장지대를 따라 전진배치하

고 있다. 이처럼 휴전선부근에 집중적으로 전진배치된 남북한의 전력구조

로 인해 단위지역당 군사력의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이나 소

규모 충돌이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격적인 군비

축소에 합의하기 이전이라도 휴전선부근에 전진배치된 병력의 후방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배치제한지역 설정문제에는 전략상 문제점과 비용문제 등 여러가

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배치제한지역 설정과 부대 재배치는 남북한

의 방위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을 초래함으로써 군축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

다. 남한과 북한의 현재 방어선이 자연적·지리적 조건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배치제한지역을 설정하고 부대를 재배치할 경우 또 다

른 방어선을 형성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군사분계선으

로부터 서울과 평양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비대칭적으로 

배치제한 지역을 설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 더욱이 부대 재배치에 따른 

막대한 비용, 신속한 부대 재이동이 힘든 북한의 도로사정, 철저한 현장조사

의 어려움 등 장애요인들이 있다.

(다) 후방배치 장비 및 병력의 감축

그런데 배치제한지역 설정은 군축과 관련되어 있다. 유럽의 경우 병력감

축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배치제한지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

다. 남북한의 경우 배치제한지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후방배치 예

정인 병력을 우선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동시에 논의될 수도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배치제한지역과 군축이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배치제한지역을 

확대하고 전방배치된 군사력부터 감축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3) 구조적 군비통제

병력과 무기의 감축 우선순위에 대해서 남한은 무기감축을 우선 실시하

103_국방부, 국방백서 1991-1992 (서울: 국방부, 1991), pp. 101-116; 지만원, “남북
한군대를 30만으로 감축하는 것이 가능한가?” 월간조선, (1990년 7월호), pp. 
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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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상응하여 병력을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북한은 병력감축을 

우선 실시하고 이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도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군비축소의 우선순위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이 다른 것은 군사력의 현황과 

위협인식, 병력동원구조의 상이성 등에서 기인한다. 남한은 북한의 무기가 

우세하기 때문에 비대칭적 전력구조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무기감축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남한은 병력감축에 대해서는 검증하기가 힘

들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은 북한이 동원체제의 성격상 병력

감축을 한 뒤에도 병력을 재동원하기가 용이하며, 병력감축 후에도 우세한 

재래식 무기를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이처럼 군비축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남북한간 입장대립이 첨예하게 대

립하고 있다. 남북한의 입장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병력과 무기의 감축을 

동시 병행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공격무기를 해체하고 동 무기

를 보유한 부대의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남한이 공격무기 면에서 북한에 비해 열세이기 때문에 무기우

선감축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북한 경제력 격차와 군사현대

화의 격차 등으로 인해 무기의 전력지수 면에서 남북한이 거의 대등한 단계

에 이르면, 남한도 병력우선 감축을 고려할 수도 있다. 북한은 동원체제의 

성격상 병력재동원면에서 유리하지만, 남한은 휴전선에서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동원된 예비군 병력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전선에 배치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병력감축을 하더라도 예비병력을 신속하게 전

투병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비병력 동원체제를 수립할 경우, 

위기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 

한편, 군비축소의 기준에 대해 남한은 군사력이 우세한 북한이 남한수준

으로 먼저 감축한 뒤 동수를 감축하자는 ｢상호동등수준 달성 후 동수균형감

축｣ 방안을 주장해 왔다. 반면, 북한은 남북한이 동시에 일정수준(1단계 30

만, 2단계 20만, 3단계 10만)으로 감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일방적

으로 자신들의 우세한 군사력을 남한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제안대로 일시에 동일수준으로 남북한의 군사력

을 감축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군사력 감축 기준으로는 일차적으로 ｢동수보유원칙｣에 입각하여 

대상무기 및 병력에 대한 ｢동일 상한선｣(equal ceiling)을 설정해야 한다. 



1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그리고 상한선에 도달하기까지의 감축방식은 남북한 간의 기존 전력차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동율감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무기감축

군사력의 종합적 지수는 양적 수치 외에 정규군의 전투준비태세, 장비의 

활용도, 비정규군의 동원속도 및 규모, 무기체계의 실전 평가율, 무기체계의 

실전활용 및 정비율, 방공체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104 그런

데 양적 수치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남북한의 군사력은 비대칭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에 비해서 병력이 우세할 뿐만 아니라 

공격무기 면에서 우세하다. 남한은 남북한간 전력불균형과 특히 북한의 공

격무기 우세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1(CFE 1)은 전차(battle tank), 장갑차(armoured 

combat vehicle), 야포(artillery), 전투기(combat aircraft), 공격헬기(attack 

helicopter) 등 다섯 가지의 주요 공격무기를 감축대상무기(Treaty Limited 

Item: TLI)로 선정하였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무기감축의 우선적인 대상으

로 다섯 가지를 선정할 수 있으며, 무기의 정의에 대해서도 CFE에서 적용되

었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한의 경우 전술 지대지미사일을 감축대

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이동식 대공무기, 연료, 탄약, 수송장

비 등도 감축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무기감축을 위해 우선 최종적인 무기상한선을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

력보다 하향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 다음 CFE에서와 같이 남북한이 

TLI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감축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약 3단계로 나

누어 남북한이 비례적으로 무기감축을 해야 한다. 

무기감축의 세부방안으로 일시에 동일무기의 전체를 감축하는 일괄감축

방안보다는 감축대상무기를 횡적으로(감축대상무기의 종류), 종적으로(해

당 감축대상무기의 적용범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무기의 구체적 감축방법으로는 ① 파괴(절단, 폭파, 변형, 분쇄 등), ② 

104_이정민,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축소방안,” 통일문제연구, 4권 1호(1992), pp.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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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와 장갑차의 경우 비군사용(불도져, 크레인, 유전굴 착용, 수송용 등)으

로 전환, ③ 전시용으로 사용, ④ 공격헬기를 제외한 4개 감축대상 무기를 

표적용으로 사용, ⑤ 전투기와 공격헬기는 교육용으로 사용 등 CFE 1에서 

적용되었던 방법을 원용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감축대상무기를 공중촬

영이 용이한 지역에 방치하여 녹슬도록 하는 방안도 채택될 수 있다.105 

(나) 병력감축

북한은 무기감축보다 병력감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왔

다. 북한이 병력감축을 우선시하는 이유는 남한에 비해서 감축대상의 병력

을 은폐하거나 제대시킨 병력을 재동원하기가 유리하며, 유사시에 대비해 

무기보유를 고수하기 위한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전력구

조 및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병력감축에 우선순위를 두는 나름대로

의 이유가 있는 측면도 있다.

북한에게 과도한 병력은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에서 군대

는 국방수단일 뿐만 아니라 완전고용을 위한 일종의 직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과도한 병력의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단위 부대단위

로 식량 및 소모품을 자급자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잉인력을 건설현장에 

투입하고 있다.106 북한은 막대한 병력을 보유함으로써 완전고용을 실현하

고 군복무를 통해 정치적 사회화를 시키고 있으나, 노동인구의 군복무로 

인해 노동인구의 부족과 막대한 병력유지의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병력감축에 관심을 두고 있는 측면도 있다.

병력의 감축기준으로 북한은 남북한이 1단계 30만명, 2단계 20만명, 3단

계 10만명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병력감축

안은 여러가지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첫째, 이러한 동일기준에 의한 감축은 

남북한의 비대칭적 병력구조를 무시한 것이다. 둘째, 국방을 위한 최소한의 

105_전성훈,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연구: 유럽 군비통제조약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185-193.

106_북한군인들은 복무시간의 약 2분의 1을 건설작업과 기타 경제활동에 할당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Asia Watch and 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Human Rights in the DPRK (Washington, D.C.: Asia 
Watch, 1988),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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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이 40만에서 45만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10만명으로의 감

축은 남북한의 군사적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107 또한 10만명으로의 감축은 

통일한국을 고려한 방위력 수준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셋째, 북한의 경제여

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대규모 병력감축을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다. 대량의 제대군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고용기회를 창출한다는 

것은 북한에게 커다란 부담일 것이다. 

남북한은 병력보유 상한선을 설정하고 각각 감축대상 병력을 동일 비율

로 감축해야 한다. 남북한병력의 최종수준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의 군사력과 통일한국의 최종적 군사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규병력에 대한 감축을 실시한 후 비무장지대 및 최전방 경계지

역에 대한 경비는 국경수비대가 담당하고, 해안경비는 해안경비대가 담당

하며, 수도권경비는 지역수비대나 보안경찰대가 담당하도록 하며, 후방경

계 및 방호는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대가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108 

나. 거버넌스 형성방안

(1) 예산 

군비통제는 군사적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와 정치체제의 

성격, 국가전략의 우선순위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군비통제

는 군비경쟁을 중지내지 역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국가들의 군비경쟁

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109 남북한 군비경쟁은 세계적 차원의 안보와 동북

아 차원의 안보, 한반도의 군사력 상황 등과 같은 군사안보적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분단구조,110 남북한의 국내정치구조, 남북한의 산업화

구조 등과 관련되어 있다. 남북한 군비경쟁은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조로부

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대립과 경쟁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107_한용섭,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방안,” pp. 229-230.
108_류재갑, “남북한안보관계의 과제: 군비통제,” 남북한안보관계의 과제 (한국정

치학회, 광복 50주년 기념 남북한관계 학술대회, 1995.11.11).
109_함택영, “남북한 군비경쟁 및 군사력 균형의 고찰,”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

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2), pp. 3-5.
110_남북한 군축과 분단구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백운선, “남북

한 군축과 분단구조: 체제내적 저해구조의 고찰,” 위의 책, pp. 21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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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냉전체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군비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남북한 군비경쟁이 자체의 재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다.  

한반도 군비통제는 남북한의 정치경제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는 문

제다. 한반도 군비통제가 본격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남한 내에서 국방

비감소, 군대규모축소,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요구 증가 등의 변화가 있

어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도 대남적화전략 포기, 국방비 감소, 군수산업의 

민수화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군비통제가 실시되려면 북한의 입장전환을 유도할 수 있

는 구체적인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남북경협규모의 확대, 대북차관 제공, 

국제금융시장에서 북한채권의 인수, 북한군수산업의 민수화 전환 지원 등

과 같은 대북유인정책이 북한의 상응하는 정책변화와 연계하여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 군비통제는 사실상 남북경협 및 다른 분야의 포

괄적 관계개선과 일괄타결되는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북한은 실질적 군축이 병행되지 않는 한, 군인사 교류나 정보교환, 군사훈

련 통보와 같은 조치들이 북한의 대남군사력우세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군

사적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를 반대해 왔다. 따라서 북한을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독은 이산가족 상봉, 정치범 석방, 통행자유 확대, 국경통제절차의 완

화, 국경지대의 무장해제 등의 분야에서 동독으로부터 구체적인 양보를 얻

어내는 대가로 대동독지불금 일괄지급 및 차관보증을 제공하였다. 서독연

방정부는 1963년 이후 총 33,755명의 정치범의 서독인도와 215,019명의 이

산가족의 서독이주, 40만명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총 약 35억 DM의 대가

를 지불하였다.111 그리고 1983년 서독연방정부는 10억 DM의 상업차관을 

동독에 제공하였으며, 1984년에는 9억 5천만 DM의 상업차관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동독은 동독국경선 통제관행과 통행절차를 개선하였

다. 그리고 1983년 9월 동독은 경계선지역의 4군데에 배치되어 있던 SM-70

자동발사장치를 철거하였다. 아울러 동독국경수비대는 54,000개의 SM-70

111_독일내무성차관 Walter Priesnitz의 민족통일연구원 방문 간담회 발표내용, 1995
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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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발사장치를 모두 철거하고 지뢰를 제거하였으며, 그 대신 전기안전장

치를 후방에 설치하였다.112

남북한 신뢰구축의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및 경제협력사업, 대

북차관제공과 연계하여 초보적 신뢰구축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북경제협력기금｣의 일부분이나 별도의 ｢대북차관기금｣

을 조성하여 북한에 차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금융기관의 

대북차관을 보증하거나 ｢국제금융채권단｣에 한국의 해외법인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대북차관을 제공할 수도 있다.113 그리고 북한이 외채부담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북한의 외채에 대한 채권을 확보함

으로써 북한의 대외지불능력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IBRD, IMF, ADB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차관도입과 

UNDP를 통한 다자간 경제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곤잘레스수정안(Gonzalez Amendment)에 의하면 미 재무부장관은 

IBRD 및 ADB의 미국측 집행이사진에게 미국민의 재산을 몰수한 국가에 

대한 지원을 반대투표할 것을 지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북한이 국제금융

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과 관련한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해제

되어야 한다.114 한·미간 협의를 통해 북한의 신뢰구축조치와 연계한 일괄타

결 구도하에서 미국의 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해야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장비와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전방배치된 무기와 병

력을 후방으로 이동배치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여기에 소요

되는 비용문제 때문에 북한이 무기 및 병력의 재배치에 소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배치제한지역 설정에 대한 협상시 소요

비용의 일부를 남한이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112_독일경제사회통합 연구를 위한 단기조사단, 독일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서
울: 독일 경제사회통합 연구를 위한 단기조사단, 1990), pp. 122-123.

113_이주열, “남북경제교류 지원과 통화통합구상,”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부
문별 과제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1), pp. 629-630.

114_ An Asia Society Research Project for the Rockefeller Foundation, Possible 
Areas of Cooperation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ppendix D, Restrictions on U.S.-DPRK Economic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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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구동독 지역에 주둔하였던 소련군의 철수 및 재정착 비용을 부담

함으로써 소련군의 철군을 신속하게 진행시켰다. 1990년 10월 12일 통일독

일과 소련은 546,200명에 이르는 소련군의 한시적 독일주둔 조건 및 철군절

차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1990년 소련군의 한시적 독일주둔 

및 철수에 따르는 재정적 문제에 대한 과도기 조치에 관한 조약도 체결되었

다. 양측은 12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경제조건에 적절한 병참공급

의 확보, 주둔군 훈련활동에 관한 조정, 소련주둔군과 그 가족의 독일 법질

서 준수, 환경 및 부동산문제, 손상에 대한 보상, 관세 및 세금문제, 병력수송

문제, 직업전환 교육 대책, 주택건설계획 등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독일은 

소련군의 한시적 주둔비용, 귀향운송비, 구소련 지역내 주택건설, 직업전환

교육 등을 위한 정착비용으로 총 120억 DM을 4년 동안 분할 지불하도록 

하였으며, 그 가운데 78억 DM은 주택건설, 2억 DM은 직업전환교육용이고 

30억 DM은 무이자 차관이었다. 그리고 1992년 러시아 철수병력의 정착기

금으로 독일이 러시아에게 5억 5,000만 DM을 추가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 

독·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다.115

남북한의 경우, 북한이 비무장지대의 시설 및 장비를 철거하는 비용을 

차관형식으로 제공하고 이 지역에 공단건설 시 그 이익금에서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배치제한지역 설정으로 인한 무기 및 병력의 후방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군인들의 주택건설 등 정착비용의 일부를 무이자 

차관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병력과 무기를 감축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병력감축시 퇴직 

군인들에 대한 연금지급과 직업전환 교육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퇴역한 

젊은 군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감축대상이 된 무기를 

폐기처분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CFE협정에 의한 무기감축

시 항공기 폐기비용은 약 47,000 DM, 전차는 약 12,000 DM, 장갑차는 약 

5,000 DM, 박격포는 약 128 DM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군비축소시 

검증기술의 개발과 검증을 위해서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116 

115_통일원, 독일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4), pp. 28-30.
116_박주현‧김상범, “군비통제와 국방예산의 증감요인,” 국방강론, 3집 6권(1994),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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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군비축소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서 북한에게 무이자 내지는 

저리의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병력감축시 퇴직

군인들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한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무기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군수산업의 민수산

업 전환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물론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에 남한

의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북한군사력의 노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

감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경공업분야로 전환이 용이한 군수산업분야

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이 분야에 대해 남한

기업이 시설 및 재원투자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병력감축을 추진할 경우 북한의 제대군인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고용구조의 확대를 위한 대규모의 남북경협사업이 필요하다. 북한의 군수

산업을 민수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군인들을 민수전환사

업의 고용자로 선발할 수 있다. 

(2) 지식‧정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가운데 직통전화 설치, 군사활동의 통보, 군인사 

교류, 군사훈련 참관, 정보교환 등은 군사활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함

으로써 군사적 투명성을 높인다. 

첫째,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설치문제는 이미 남북한간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까지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남북한의 실천의지만 있으면 즉시 이행

될 수 있다.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가 설치되면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우발

적 충돌이나 돌발사태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수습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직통전화는 남한의 국방부장관과 북한의 인민무력부장간 뿐만 아니

라 전방지휘소 및 위기관리반간에 설치될 수도 있다. 또한 비정기적인 핫 

라인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을 위해서 쿨 라인(cool 

line)을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동위기 통제소(joint crisis control 

center)의 설치나 조기경보감지센터(early warning sensor center)의 운영 

등 위기발생방지를 위해 사전에 합의할 수 있는 기타 통신부문의 신뢰구축

에 대해서 남북한 간에 단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117

117_문정인, “남북한 신뢰구축: 그 가능성과 한계,” 함택영,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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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은 군사활동의 투명성을 증대함으로써 기습공격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상

호 군사활동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군사활동의 사전통보는 계획된 군사활동의 사전통보와 비계획된 군사활

동의 사전통보로 구분될 수 있다. 계획된 군사활동의 사전통보는 다음해의 

군사활동을 일정시점(예를 들면 11월 말)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리고 계획되지 않은 비상군사활동의 경우 최소한 일정기간(예를 들면 4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군사활동의 통보에 대한 신뢰구축이 

형성될 경우 훈련 회수, 훈련 시기, 장소, 기간, 이동방향, 이동속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상한선이 합의될 수 있다.118

그리고 미군을 포함하여 남북한 영토 내에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제3국의 

모든 군사력(해군과 공군 포함)도 사전통보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은 특히 한·미합동 군사훈련이나 위기발생시 미군의 한반도 추가배치에 대

한 사전통보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다. 이 경우 외국 군사력의 부대이동 통보 

임계시점은 한반도 도착시점으로 해야 할 것이다.119  

셋째, 군인사 교류는 단기시찰 및 연수와 학술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 것으

로 상호 군사활동 및 군사전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남북한

의 군인사교류는 우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대표 및 실무위원들을 중심으로 

실시될 수 있다. 그리고 군인사 교류에는 각 군의 각급 장교, 군사학교의 

교육생, 군사전문 요원이 해당될 수 있다. 방문기관에는 군부대, 군사연구기

관, 군교육기관, 군사박물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학술연구나 학술회의 참

관을 통해 군인사의 교류가 추진될 수 있으며, 군사훈련 참관과 관련하여 

군인사 교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양 측의 군창건일에 초청 방문하는 

것과 해군함정의 상호방문도 군인사 교류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군사훈련 참관은 군사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가시킨다는 점

에서 중요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하나이다. 군사훈련 참관단에는 남북

p. 203.
118_박영호,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통일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

착 (서울: 통일원, 1990), pp. 127-128.
119_전성훈,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연구: 유럽 군비통제조약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pp. 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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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군인 뿐만 아니라 주변 4국과 유엔사령부 대표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참관초청국은 참관단을 위해 브리핑계획, 상황판 준비, 관측장비 제공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120 

다섯째, 정보교환은 군사력보유 현황, 군사력배치 및 운용현황, 군사비현

황 등에 대한 자료를 교환함으로써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군비통제와 검증

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이다. 

남북한간 정보교환은 신뢰구축단계와 운용적 군비통제단계, 군비축소단

계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군사공동위원회 

산하에 ｢정보교환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뢰구축단

계에서는 ｢국방백서｣를 교환하고 여기에 제시된 개괄적인 자료를 교환하도

록 한다. 운용적 군비통제 단계에서는 군사력 운용상황 및 부대이동, 군사훈

련 등에 대한 자료를 교환하되, 특히 비무장지대의 무장화 실태, 배치제한지

역 설정에 따른 부대재배치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교환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군비축소단계에서는 무기 및 병력의 현황과 배치, 감축대상 군사력

에 관한 정보가 교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각 단계에서 현장검증과 상주감시

활동, 항공정찰 등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되어야 한다.   

한편, 한반도 군비통제에서 세부적인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절충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군비통제 개념에 대한 인식론적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남한은 유럽 및 미국의 군비통제이론과 경험을 수용하여 

신뢰구축을 기초로 하는 군비통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북

한의 군비통제방안은 1920년대 유럽의 군축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북한

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군축우선 입장과 주한미군철수 및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등 전제조건

을 중시하고 있다. 

한반도 군비통제 협상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전문가들 간에 안보개념에 

대한 인식의 공통분모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인식론적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121 군비통제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론적 차이를 줄이기 위한 

120_남만권, “군비통제 감시 및 검증에 대한 소고,” 국방강론, 3집 6권(1994), p. 10.
121_ James Macintosh, “Inter-Korean CBMs and Arms Reduction: The Conventional 

Forces Dimens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fty Years of National 
Independence: Past, Present, and Future of National Security in the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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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의 하나로 노르웨이나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제3국에서 남북한 

군비통제실무자와 학자, 전문가들이 모여 비공개 워크숍을 개최하는 방안

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비공개 워크숍은 군비통제의 역사, 사례, 개념, 

기술적·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군비통제협상에서 접

근방식상의 차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국제기구나 제3국의 연

구기관 등을 통해 북한의 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군비통제관련 자

료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북한관련자들의 지식획득을 지원할 수

도 있다.122

한편, 군비통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군비통제의 추진

방법, 평화정착의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지식을 확산해야 한다. 

군비통제가 평화를 정착시키는 확실한 방안이며, 이것이 사회적으로 평화

문화를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수효과도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의 효과에 대한 대국민대상 안내책자를 만들고 관련 분

야의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3) 네트워크‧조직 

군비통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군비통제 전문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국방부 내에 군비통제실을 설치하고 이 부서를 중심으로 군비통제의 

실무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군비통제실은 군비통제의 이론과 사례

연구를 총괄하는 한편, 북한과의 협상에 따른 세부문제에 대한 협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군비통제실은 군비통제에 따른 전력구조의 변화, 한미

동맹의 협조체제 변화, 동북아 미래 정세에 대비한 군사전략의 변화 등에 

대한 안보전략상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한다. 

of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June 16-17 (1995), 
p. 6; 인식론적 공동체(epistemic community)란 “특정 영역에서 전문지식과 능력
을 인정받고 있으며 관련 영역이나 이슈분야에서 권위있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
의 초국가적인 연계망”을 의미한다. Peter M. Haas,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1(1992), p. 3. 

122_ Chung-in Moon,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Domestic Perceptions, 
Regional Dynamics, International Penetration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5), pp. 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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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실의 민간자문위원단을 구성해야 한다. 민간 자문

위원단에 관련 분야의 학자,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이들의 자문을 받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시민사회에서 군비통제에 대한 여론을 주도하도록 해

야 한다. 

아울러 민간단체 가운데 평화정착 및 군비통제에 관심을 지니고 있는 단

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민간단체 가운데 군비통제에 대해서 부

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 보수적 단체, 군비통제를 적극 지지하는 진보단

체, 중도적 입장을 지닌 단체 등이 있다. 이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군비

통제의 쟁점에 대한 견해차이를 해소하고 군비통제에 대한 균형잡힌 여론

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4) 갈등해소와 분쟁해결 

군비통제의 범위와 속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의 목표, 원칙, 추진방향, 우선

순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군비통제과정에서 남북한이 협상을 중도에 파기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군비통제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여

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합의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군비통제협상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사안의 성격상 모든 사항이 공개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회의의 

진행과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 등을 가능한 공개함으로써 군비통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해야 한다. 

군비통제의 합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교착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합의이행과 보상방안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연계해야 한다. 군비통제에 대한 경제적 보상, 군비통제 비용 지

원, 군수산업의 민수산업 전환 등과 군비통제의 단계적 이행을 연계 추진해

야 한다. 

또한 북한의 군수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와 기

업가간 갈등, 제대군인의 불만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와 기업가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군수산업의 민수체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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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제대군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의 고용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3. 경제통합

가. 정책추진방향 

이 절에서 분석할 대상은 남북연합단계의 경제통합이 진행되는 경우 어

떤 정책목표를,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 성취하는가이다. 우선 앞 <표 Ⅱ-1>

을 다시 살펴보자. 이 표는 남북연합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남북경제통

합의 단계를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

문은 남북한이 남북연합 단계를 오래 지속할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경제

통합 부분에서는 ‘부분적인 공동시장’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함

께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남북한이 남북연합 시기에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 그리고 ‘부분적인 공동시장’ 수준의 경제통합

을 이룰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이행 방안 등이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다룰 것이다. 

제2장 3절에서 살펴봤듯이, 남한과 북한이 ‘자유무역지대’를 이루려면 ① 

관세철폐, 무역제한철폐, ②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③ 교통, 

통신, 전력망 연결 확대, ④ 남북 최고위층이 포함된 경제통합기구의 구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남북한 ‘자유무역지대’를 ‘관세동맹’ 수준까지 높

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① 남북한 공동의 대외통상정책 시행, ② 산업협력과 

특히 금융협력의 본격적 가동을 보장하는 공동경제정책제도 구축, ③ 관세, 

검역, 원산지 규정 등 무역제도, 산업표준, 특허권 등 산업기술제도, 물류·유

통관련제도, 정보통신제도 등 제도 단일화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분적인 공동시장’ 단계에까지 이르려면 노동력 이동의 부분적 허용이 담

보돼야 한다. 

하지만, 이 절에서는 그 이상의 경제통합을 의미하는 ‘완전한 공동시장’이

나 ‘경제동맹’ 등은 다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경제통합에 이르

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연방제나 1체제 1정부 체제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체제까지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이 글에서는 

완전한 경제통합 단계로의 진입이라 할 수 있는 화폐통합은 상정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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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연합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유럽연합 회원 27개국 중 

유로화라는 단일통화를 도입한 국가는 14개국에 불과하다. 완전한 시장통

합이 되고 공동경제정책을 펼친다고 하여도 화폐통합은 환율, 실업률, 재정

적자, 인플레이션율 등 다양한 거시경제지표가 허용치 안에 머물러야 이루

어질 수 있다. 또한 화폐통합은 남북한의 중앙은행을 대치할 단일의 중앙은

행을 설립해 독립적인 외환 및 금융‧통화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

치,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인 시장통합의 

경우 유럽은 30여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남북한은 유럽국가들보다 경제

적 편차가 크고, 더욱이 북한이 경제체제 이행의 초창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한간 경제통합의 정도는 중앙기구에서 일부 조정적 기능을 갖는 ‘자유

무역지대’나 ‘관세동맹’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 시기 남

북한 경제통합은 FTA에서 시작해 발전된 형태인 관세동맹(customs 

union)으로 진화해 가는 과정이며, 부분적인 공동시장 단계로까지의 진입을 

모색해볼 수 있는 단계로 상정해야 한다. 

경제통합 1단계에서는 남북한간 일부 정책에서 공동정책을 취하고 대외

적으로는 FTA 수준의 경제통합을 취한다. 유일한 국가간 경제통합 사례인 

유럽연합의 경우 1957년 로마조약(Treaty of Rome) 체결 이후 바로 FTA를 

거치지 않고 관세동맹을 완성하고 공동시장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공동정책

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경제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북한에서는 먼저 

남북한간 FTA를 통해 무관세 무역거래를 취해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이

루어야 한다. 이후 남북한이 공동의 역외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을 체결

하는 것이 북한 경제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편이다. 관세동맹은 FTA

와 달리 공동역외관세를 부과한다는 차이를 갖는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에 

비해 산업구조가 현저히 열악하고 동일 산업에 있어서도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북한경제의 보호를 위해 북한의 독자적인 역외

관세 시행을 용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농업의 경우 단기간에 구조개혁을 통해 정상화되기 힘들다는 점에

서 남한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부과와 개방정책을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중요

한 산업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독립적인 역외관세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남북한간 FTA 체결로 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고, 

관세동맹을 늦춰 대외적으로 북한의 낙후된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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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을 위해 남북한간 정례화된 ‘경제통합기구’를 설치하고 실무부분에서

는 기업과 NGO가 참여하는 ‘경제정책협의회’를 상설화해야 한다. 또한 대

외경제부분에서는 남북한간 정책조율과 서로 차이를 갖는 이해관계를 조절

하기 위해 ‘통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경제통합 2단계에서는 이러한 남북한 FTA 체제를 관세동맹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남북한 간에 농업정책, 산업정

책, 표준화정책, 경쟁정책 등 주요한 경제정책을 먼저 조정해 공동협력을 

취함으로써 북한경제의 효과적인 시장경제 적응을 도모할 수 있다. 공동경

제정책은 남북한 간에 유사한 수준의 경제발전과 거시경제 지표를 갖고,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질 때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경제통합 초기

에 시장경제체제가 취약한 북한 경제를 고려할 때 남북한간 시너지 효과를 

야기할 산업영역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동경제정책의 목

적은 북한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농업정

책과 산업정책은 대표적인 영역으로 농업의 경우 붕괴된 북한의 농업기반

이 주체농법을 탈피해, 보다 선진화된 과학적 농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다방

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북한이 농업부분에서 1970~80

년대 생산성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외부의 지원 없이 식량난을 해결하고 다

른 산업부분에 자원을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정책 역시 북한경제가 

남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지원 등이 요구된다. 

나아가 남북한간 효율적인 경제통합을 위해 표준화정책과 경쟁정책 등 

일종의 규제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규제정책은 산업정책과 달리 많은 자본

과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경제통합 방편이라 할 수 있

다. 특히 북한이 경쟁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산업부분에서 남북한간 표준화

정책은 경제적 파급이 매우 크다. 정보통신산업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것은 경제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세계는 ‘표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상품제조 및 무역에 있어

서 누가 국제 표준을 선점하느냐가 생존의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정

보통신산업에서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은 다른 기술로 대체되기 어려운 성

격을 지니고 있어 승자독식이 불가피하다. 21세기의 표준은 선도 기술을 

개발한 후 기술 장벽을 구축하고 시장 선점 및 확대를 위한 강력한 무기로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산업부문의 표준화정책은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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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거의 유일한 유망 산업인 이 분야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불

가결한 정책이다. 

한편, 경쟁정책은 완전한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제정책

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1957년 이후 경제통합 단계에서 회원국의 개입을 벗

어나 가장 초국가화된 정책 가운데 하나가 경쟁정책이다.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두 개의 경제체제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한 특정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은 기업간 자유거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다. 따라서 남북

한간에 기업과 NGO까지 참여한 통합된 ‘공정거래기구’를 설립해 민간부분

에서 통일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북한기업을 보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의 조정과 통합도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부

분에서 남북한간 공동정책은 경제전반의 상호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이

슈라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의 자율화 및 남북한 중앙은행간 금리 및 환율

정책의 조정을 통해 금융시장을 개방화하고 안정화해야 외국으로부터의 

FDI 및 차관도입 등 자본유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 남북한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일종의 ‘금융통화조정기구’를 설립해 양

측간 환율, 금리 등 금융통화정책을 조정한다. 북한이 외부 지원없이 자력으

로 당면한 경제난관을 헤쳐나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한을 포함

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된 금융 및 자본

시장 구축을 선행해야 한다. 이미 북한은 2002년 7월에 ‘신탁은행’이라는 새

로운 형태의 은행 설립을 통해 은행제도의 개혁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는가 

하면, 2003년 3월에는 종래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함으로써 제한

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실험을 일부나마 행한 바 있다. 금융시장의 통합과 

안정은 이러한 투자유치 이외에도 통화정책을 원활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자본주의 가격 마인드를 조

기 인식케 할 수 있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또 관세동맹의 틀이 일정 정도 완성된다면, 노동력의 부분적 이동을 허용

함으로써, 남북한에 생성되는 여러 특구의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발라사는 노동력의 전면적 허용은 ‘관세동맹’ 단계를 넘어 ‘공

동시장’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의 경우 

체제의 이질성으로 인해 남북연합 단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남북연합 단계에서 ‘공동시장’이 갖는 일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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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분적인 

노동력 이동’이다. 이런 정책이 취해진다면, 북한 내의 공장 운영이 다양하

게 활기를 띨 수 있으며, 남한 내에서 북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공단을 조성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에 

필요한 노동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우선 시장경제체제에 익숙하지 않고 노

동생산성과 기술숙련도가 상이한 남북한의 노동자들간 임금과 노동조건은 

현격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억제하면서 북한 노동인력의 재교육과 함께 일정기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임금에 있어 비탄력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 또 이러한 

복잡한 노동조건을 통제할 남북한간 ‘노사정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요구된

다. 본 위원회는 노사간의 갈등완화뿐 아니라 북한의 비숙련 노동인력에 

대한 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기능을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 

<그림 Ⅲ-1> 남북한간 경제통합 이행 과정 

자유무역지대 실시 
1단계

관세동맹 시행2단계

노동력 부분 이동을 통한

 ‘부분적 공동시장’ 조성  
3단계

남북한 당국, 중앙은행, NGO, 기업

노사정위원회

단계 이행 
내용

주 
행위자

남북한당국 / 기업 / NGO

경제관료회의 / 경제정책조정기구

남북한당국 / 국제기구 / NGO

경제정책조정기구 / 공정거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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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버넌스 형성방안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본격화되는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경제통합의 거버

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도 ‘북한의 개혁·개방 거버넌스’ 때와는 달라져야 

한다. 남한에서 보면, ‘북한의 개혁·개방 거버넌스’ 때는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들과 대북 지원 NGO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경제통합 단계에 들

어서면 남한의 대기업과 노동문제 등을 다루는 NGO도 거버넌스에 포함돼

야 한다. 남북한 경제통합 단계에서는 이들 또한 주요한 활동주체로 참여하

기 때문이다. 정부측에서도 통일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 단일

화, 금융문제 및 노동문제를 다룰 경제부처가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혁·개

방 거버넌스’ 때에는 대남 접촉권한이 없던 북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남한 

기업들과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한 내에서는 비공식 사영업자가 

등장할 것이며, 이들은 북한 당국이 이들에게 대남 접촉 허가를 내릴지 여부

와 상관없이 남북한 경제통합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도 국가나 국제 기구에 더해 북한을 주요한 투자처로 생각

하는 기업군이 새롭게 거버넌스의 참여자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거버넌

스의 참여자가 늘어나고 복잡해지면서 거버넌스의 운영 또한 그 무게감을 

더하게 될 것이다.

(1) 예산 

경제통합단계에 들어서면 남한 정부로서는 큰 폭의 예산 증가가 불가피

하다. 남북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 FTA와 관세동맹 등 각 단계마다 요소

의 자유이동과 법령의 통일 및 이의 이행과 관리를 위한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본격적인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 들어가야 할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남한이 북한에 차관 등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주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동맹 단계에서 산업협력과 금융협력 정책을 취할 때도 

북한 산업 부문과 금융 부문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요구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남북연합에 기초한 경제통합은 흡수통일을 상정하는 경우

에 비한다면 훨씬 적은 금액의 투자를 요구하겠지만, 이것 또한 남한 혼자 

감당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액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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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 공적개발기금(ODA),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자금 분담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한다.

우선 ‘자유무역지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남북이 자유무역협정을 체

결하고 이에 기초해서 남북한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와 수량제

한 등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해야 한다. 이때 남북은 많은 협상을 거쳐 어느 

정도까지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 가령 남북한 사이에 쌀 등 농산물은 어떻게 처리하

고, 북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인 공산품 문제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에 대해 폭넓은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 이 협상에 따라 두 나라는 각각 자국

의 법령 등을 바꾸고, 보조금 제도 등 내부 시스템 등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관세동맹’ 단계에서는 대외적으로 제3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공동관

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때도 남북 간에 깊이 있는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이 단계에서 다시한번 법령의 정비와 통일 등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때 이런 협상과 이행 등에 일정한 정도의 비용이 요구될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예산 지출은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 시작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중에서도 북한

이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부분인 전력과 도로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

다. 우선 에너지 협력은 다양한 분야의 남북경제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돼야 할 분야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적정한 에너지 

공급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떠한 실물부문의 경제협력 사업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23 하지만, 이때 전기의 송전이나 발전소 건설이 

모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

또 남북한이 산업정책에서 협력해나가는 데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남북한이 산업정책에서 협력해나간다는 것은 곧 북한의 산업을 고도

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24

123_ 김규륜 외, 남북협력과 동북아 협력 연계 추진방안, p. 195.
124_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남북한 산업협력의 기본전략으로 첫째, 단계별 고도

화, 둘째, 남북한 상생협력, 셋째, 한반도 균형발전의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때 단계별 고도화는 단계별로 북한에 대규모 산업투자를 하는 것이고, 상생협력
이란 “남북한 비교우위 요소에 의거한 상호보완적 분업구조의 형성”을 가리킨다. 
산업연구원, “북한의 산업개발 방향과 남북한 산업협력 방안,” KIET 산업경제, 
2007년 12월호, pp.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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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제통합단계에서의 예산규모는 북한의 개혁·개방 단계와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대규모 예산 규모에 맞게 다양한 재원

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선 남북협력기금과 같은 특별기금을 

확대해나가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가령 북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

한 시점에서 ‘남북 인프라 협력기금’을 만들어 충당하는 것 등을 들 수 있

다.125 번번히 특별기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 일반 예산의 1~2%를 북

한에 투자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기금이든 일반 예산이든 남한 정부의 부담이 높아지면 남북

한 경제통합에 대한 비판론 또한 높아지게 되면서, 남북한 경제통합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남한 정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모로 모색해봐야 한다.

우선, 남북한 경제통합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이것을 

다시 재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입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러시아 가스관 통과나, 한반도 횡단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하는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사업과 관련해 북한의 

최성익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은 <민족21> 2008년 11월호 인터뷰에서 “남

쪽에서 10‧4 선언을 두고 ‘퍼주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에서 통행료로 올리는 수입이 연 46억 달러 정도 됩니다. 만약 10‧4 

선언에서 합의한 대륙철도가 련결되고 ‘국제철도기구’에 남쪽이 가입하면 

동남아, 일본 등의 물류 특수를 남쪽이 다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기

도 했다.126

남한 당국이 차관 등의 형태로 경제통합과정에서 지출되는 예산을 지원하

더라도 투자의 회임기간이나 회수기간 등을 잘 고려해서 예산을 짜야 한다. 

이 부분에 들어가는 투자액은 대부분 비교적 긴 회임기간을 거쳐 수익창출

이나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투자의 회임기간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회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과 긴 것을 적절히 고려해 남한 

재정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투자재원의 흐름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125_ 성원용·안병민, 북한 교통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 (서울: 한
국교통연구원, 2006), p. 8.

126_ ‘민족21’ 방북취재단, “최성익 민화협 부회장의 격정 토로-이산가족 대규모 상봉 
준비 다 돼 있다,” 민족21, 2008년 11월호,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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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투자되는 자금을 국제사회로부터 조달받으려는 노력도 함께 진행

돼야 한다. 이때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무상지원(grant), 또는 양허성

(concessional) 자금 지원 등 국제 공적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127 남북한

이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 차관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 유력한 재원 조달방안이다. 남북한은 주변국가와의 협의 하에 각종 국제 

금융기구나 각 나라로부터 차관을 얻어 예산을 조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예산규모와 사용은 남북 경제각료회의에서 결정되며, 실무를 추진할 

남북한 간에 별도의 예산관리국 등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일 청구권 자금도 남북 경

제통합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지금까지 대일 청구권 자금을 보면, 

금액 규모면에서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각각 8억 달러로 가장 큰 금액

을 제공받았다. 그밖에, 미얀마가 절반인 약 4억 2천만 달러를 받았고, 베트

남이 5천 5백만달러로 가장 적은 금액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금액은 무상 

혹은 유상인 차관의 형태로 제공되었으며 5년에서 20년의 기간 동안 분할제

공되었다.128 북한은 이 자금을 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댐건설, 도로, 항

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식‧정보

남북한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남북연합에 바탕을 둔 경제공동체는 지금까

지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사업이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실험을 하는 

남북한은 물론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국들도 때때로 혼란스러움을 느

낄 수 있다. 남북한도 경제통합에 이르는 큰 청사진은 갖추고 있되, ‘세밀한 

정밀화’는 갖추지 못한 채 경제통합이라는 실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은 달리 말해, 남한 정부가 남북한 지식·정보 제공에서 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통합에 대한 세세한 실행계획

안을 만들고, 이것을 남북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국제사회에도 남북의 

127_ 성원용·안병민, 북한 교통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 p. 6.
128_ 김정제, 대일 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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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알리며, 국제사회의 개도국 지원 경험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작업’ 

등 지식·정보 분야에 해당되는 주제나 대상의 폭이 매우 넓기 때문이다. 남

북 경제통합이 남북한이 공히 고민해야 하는 주제라는 점에서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소’ 설립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연구기관들이 생성한 지식과 

정보는 그 전달받는 주체에 따라 국내, 북한, 국제사회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국내에서는 경제통합에 따른 남한 산업의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가령 북한에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의 경우 남한 내 

기업은 어떻게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이나 생산기지 이전, 사업 전환 등을 

이루어낼지 연구돼야 한다. 또 ‘저탄소 녹색경영’ 등 남북한이 아우러질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세계 경제계의 새로운 흐름들도 주요한 연구 주제

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산업에 대한 체계 있는 연구와 함께, 

북한이 경제통합 단계에 맞춰 펼쳐나갈 수 있는 이데올로기 형성 과정에도 

남북한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이, 사회주의 

국가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각 시기에 걸맞은 이데올로기가 

없다면 그 사회는 큰 혼란을 피할 수 없다. 또 해당 이데올로기는 북한의 

시장 수용 정도와 남북한 경제통합 정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앞으로의 

방향을 예시해주는 기능도 갖게 된다.

북한에서 현재 사용하는 중심 경제이데올로기는 ‘실리 사회주의론’이다. 

여기에는 ‘실리’라는 말이 시장이라는 말과 통하는 의미가 있지만, 딱히 시

장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다만, 어떤 형태가 되든 실제 이득이 있어야 한다

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이데올로기 변화에 견주어 살펴본다

면, 개혁 초기의 ‘흑묘백묘론’에 가깝다.129 지금의 이 ‘실리 사회주의론’으로

는 폭넓은 시장요소를 수용하거나, 남북한 경제통합을 전제로 한 남북한 

129_ 중국은 개혁개방의 초기단계에서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4단계의 개혁 이데올로
기 변화를 경험했다. 제1단계 (1978-84):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으면 
된다’, 제2단계 (1984-89): ‘계획적 상품경제론’, 제3단계 (1989-92): 조정기간, 경
제과열 문제가 1989년 6월 천안문 사건을 거쳐 정치문제화, 조정국면, 제4단계 
(1992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박형중,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과 발전,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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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 어떤 개

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전파해나가야 할 것인지는 이 단계 지식·정보 

사업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이데올로기 개발은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소’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일 청구권 자금 사용 과정도 남북한이 함께 연구해야 할 핵심 

분야 중 하나다. 남한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포철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에 집중 사용했으며, 대일 청구권을 받은 나라들 중에서도 자금을 가장 효율

적으로 사용한 나라로 평가받는다.130 따라서 남한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북한에 경험을 전수해 줄 필요가 있다.

이밖에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진척되면서, 자본주의적 경영방법, 노동정

책 등 북한이 새롭게 알아가야 할 지식들의 영역들은 더욱 광범위해진다. 

이와 관련해 월드뱅크 부총재 북한담당 자문역을 역임한 브래들리 밥슨

(Bradley Babson)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개발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것

인지 잘 모른다”면서 “경제개발이란 원조와 달리 체제와 함께 일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비슷한 종류의 변혁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을 둘러보고 빨리 배우되 개발과정에는 지름길

이 없는 만큼 보통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131

남북한은 이와 함께 북한이 어느 정도 시장체제를 수용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국제 금융기구 등 국제사회에 알려줄 필요도 있다. 이런 

작업들은 북한이 이들 기구 등 국제사회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3) 네트워크‧조직

남한과 북한이 경제통합을 이루게 되면, 경제부문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경제통합 단계에 들어서면, 남북한간 경제문

제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훨씬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130_ 김정제, 대일 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pp. 78-79.
131_ 연합뉴스 2005년 10월 11일. 임을출,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pp. 10-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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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조직도 북한의 개혁·개방 때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게 된다.

먼저 남한 내부부터 살펴보자. 남북한이 초보적이라도 경제통합 단계에 

들어서면서, 남한 내에서도 남북한 경제교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개별 

주체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업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 

시기에 들어서면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대북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예

상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북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나 북한

과의 산업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 사업들의 규모가 커 대기업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경협사업에 참

여하는 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협의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또한 크게 늘

어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관세동맹

을 결성하면, 대북 무역 등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노동력 이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면, 북한 노동력을 채용해 공장

을 운영하려는 남한 기업 또한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들 중소기업들도 자신

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체 수준의 조직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현재는 개성공업지구만이 존재하지만, 경제통합시기에 따라 공업특

구나 IT특구 등 다양한 형태로 특구가 늘어난다면, 지금 존재하는 개성공단

입주업체협의회가 ‘북한지역 특구 입주업체협의회’로 확대돼야 한다.

남한 정부가 북한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할 ‘경제통합기구’는 북한과의 네

트워킹뿐만 아니라, 이들 남한의 거버넌스 참여자들과도 지속적으로 관계

를 유지하면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북한과의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 

또 역시 북한과 대외경제 부문에서 정책조절을 위해 마련할 ‘통상위원회’도 

수출입 사업을 하는 대기업,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제통합 시기에는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거버넌스 참여 주체 확대

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북한이 통합과 함께 개혁·개방을 확대

해나가는 시기로, 이런 개혁·개방 조치는 북한 내부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현재는 남한과의 경제협력은 정부기관인 민족화해

협의회가 독점하고 있지만, 경제통합시기에는 부분적으로 일반 기업소까지 

접촉권한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의 접촉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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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면서, 민화협 같은 제한된 틀로서는 이를 모두 포괄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한 정부는 남한의 정부·기업·NGO와 함께, 

이들 북한의 개별 기업소까지 참여하는 형태의 ‘공정거래기구’를 만들 필요

가 있다. 이 기구는 북한 기업의 보호나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 등 경쟁력

을 갖추지 못한 북한측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경제통합의 효율성

을 높이는 기능을 할 것이다. 또 이 공정거래기구에는 대북 지원 NGO와 

함께 환경, 노동, 인권, 여성 등 경제통합과 함께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남한 NGO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남북간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확대됨에 따라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네트워크가 남북 간의 관계에서 수직성보다 수평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

이다. 만일, 남북 간의 현존하는 경제적 격차만을 고려해, 거버넌스 네트워

크가 지나치게 남한 위주로 운영된다면 북한쪽의 거부감을 촉발하게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32

국제 사회에서 ‘북한 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요소들을 네트워킹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 개혁·개방 단계에서부터 네트워킹을 해왔던 국제 금융기구

나 국제 NGO에 이어, 새롭게 북한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들에 대해

서도 주기적으로 북한의 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초보적 형태로나마 관계

맺기를 시도해야 한다. 경제통합시기에는 많은 외국 기업들이 남한이나 중

국에 대한 우회진출 경로로 북한에 대한 투자를 고민할 가능성이 높으며,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해 북한의 내수 수요가 높아지면, 북한을 소비시장으

로 바라보는 기업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 갈등해소와 분쟁해결 

북한과의 경제통합은 또 갈등의 범위와 수준도 한 차원 높일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경제통합은 남북한 모두에게 큰 이해의 변화를 몰고 올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이해의 변화는 자칫 이해의 충돌이 되기 십상이

다. 따라서 남한 정부는 이런 이해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해둬야 한다.

우선 남한 내부에는 북한에 연고를 둔 실향민들 중 북한에 거주했을 때 

132_ 임강택,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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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던 토지 등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함으로써, 

북한 당국과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한과의 경제통합이 남북한

의 ‘비교우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할 때, 남한의 일부 산업 관

계자들은 남북 경제통합의 피해자로 자처하고 나설 수 있다. 남한 당국은 

이런저런 주장과 피해에 대해 이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내에서도 경제통합과 이에 따른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토지 민영

화 및 국영기업과 협동농장 해체과정을 둘러싸고 지가상승, 소유권 배분 

문제로 다양한 이해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남북 정부를 주축으로 한시적으로 시장경제이행을 감독할 강력한 정치기구

가 필요하다. 또한 투자조정에 따른 기업간 경쟁, 투자조정에 대한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한 정부간 공정거래위원회의 확대 

및 금융통화조정기구, 노사정위원회 등을 설립해 조정기능을 수행할 필요

가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투자 문제를 놓고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이나 일본 등 인접국가들이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탐탁지 않게 여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중국은 북한

이 남북한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 형태로 남한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

는 모형보다는, 자신들이 주도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동등하게 개별 주체로

서 참여시키는 형태의 경제공동체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일본은 일본의 니가타 지방을 중심으로 일본 서부지역, 러시아, 

중국, 남북한의 동해에 접한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한 ‘환동해 경제권 구상’에 

관심이 높고, 중국의 경우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한반도의 서부지역이 

포함된 ‘황해 경제권 구상’을 제기하기도 했다.133 따라서 중국과 일본은 남

북한 중심의 경제통합에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이들 국가에게 설명해 국제적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133_ 김규륜,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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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문화통합

가. 정책추진방향 

남북연합단계는 남북이 상이한 이념과 이질적인 정치‧경제 체제 및 두 

정부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력기구를 형성하여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통합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

한다.134 사회문화교류도 사회문화적 통합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연합은 한반도에서 남북한 사이에 2국가 2체제의 평화적 공존과 번

영의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남북관계가 제도화되고 분야

별로 다양한 정책협의체로 발전된 형태가 남북연합이다. 남북연합은 국제

적으로 독립된 정치적 단위인 남북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는 화해, 협력, 

평화정착을 추구하며 제한된 영역에서 정책협의와 공동의 정책집행을 하는 

국가간 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연합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남북

한의 이질성을 줄이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닌 이익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북연합은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에 해당되는 개념으로서 정부간 협의기

구의 창설과 남북대화의 제도화를 포함하고 있다. 즉, 통일을 촉진할 수 있

는 남북이 합의한 연합기구를 창설하는 것을 말한다.

남한은 남북연합의 단계에 적합한 제도적 기반으로 남북한 정부간의 협

의기구를 구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남북연합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기구들을 도입하여, 남북한 쌍방을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

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 남북한이 각각의 분야별로 기능적으로 잘 조화된 

통합된 공동체를 건설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갈등의 관계에서 통합의 관계로 변화되는 과정은 접촉에서 

시작하여 친화성의 정도에 따라 접근, 적응, 동화, 합일의 관계로 발전된다. 

여기서 접근은 통합의 준비단계이며, 적응은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면

서 일방적 또는 상호간에 양자의 통합에 순응하는 과정이다. 동화는 차별이 

극복되는 단계이며, 합일은 상호간의 협동을 결속하는 융합의 과정이라 할 

134_ 조민, 제2차 정상회담 대비 남북한 통일방안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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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이란 사회체계의 구성원들이 공통의 집합의식을 가

지고 서로 연대하고 유대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135 그리고 문화통합은 

남북한 주민들이 단일한 생활권 내에서 생활하면서 동류의식을 형성하고 

상호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없애며, 통일된 국가의 제도나 법 앞에 모두 평등

한 입장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해 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통합은 통일이 만들어내는 상황이고, 통일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이다. 통

일이 완성되면 문화통합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문화통합은 문화적으로도 

두 개 이상의 체제가 잘 기능하는 하나의 체제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

다.136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과거의 자국중심의 단일문화 공동체가 아니라 다

문화공동체의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남북간 차별성을 완화 내지 해소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남북간 사회문화교류는 폭력적이고 대

결적인 분단문화를 지양하고 남북한이 함께 살 수 있는 평화문화를 창출하

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교류도 사회문화적 통합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

다.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사회문화교류는 일차적으로 사회문화 분야의 교

류협력에 관련된 공동조직의 창설 및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회문

화 분야의 교류협력이 남북연합의 의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고유

의 기구나 조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남북공동으로 참여하는 단체가 기구

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체육의 경우 남북한의 

체육단체들은 기존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남북체육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

체육위원회가 국가대표의 선발 운용 그리고 국제대회 파견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

는 조직을 구성하고, 이 조직을 발판으로 자율적으로 사회문화 교류 및 협력

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사회문화와 관련된 공동조직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가동단계로 진입하게 

135_ 이온죽 외, 남북한 사회통합론 (서울: 삶과꿈, 1997), p. 390.
136_ 위의 책,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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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사회문화적 통합에 대한 실질적 준비를 하여야 한다. 사회문화관련 

공동의 조직은 남북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법이

나 제도 면에서도 사회문화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통합

을 준비해야 한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 해야 할 정책적 과제는 남북간 경제적 통합을 추진

하고, 정치적 신뢰를 이루며, 민족적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이다.137 군축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 특히 주변국

의 이해와 지지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정부간 협의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부간 연

합의 단계에서 초국가적 기구나 제도를 창설하여 남북간 통합을 촉진시키

는 작업들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초국가적인 기구 및 제도의 창설

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남북한 정부의 협의 하에 경제와 사회문화 교류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제한적이나마 독자적 권한을 갖는 초국가적 기구를 

창설하고 점차적으로 그 기구의 권한을 증대시키면서 통합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일차적으로 사회문화 관련 공동조직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한다. 남북연합의 의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고유의 기구나 

조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단체와 기구를 구성

하여야 한다. 사회문화와 관련된 공동조직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사회문

화적 통합에 대한 실질적 준비를 하여야 한다. 사회문화 관련 공동의 조직은 

남북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법이나 제도면에서

도 사회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 

제도창설을 통해 불확실성의 감소, 거래비용의 저하, 법적 의무감을 통한 

협력의 증대 등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한국사회(정부)는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사회‧문화‧경제공동체를 이루

어 나가는 과도적 통일체제를 형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

은 정치경제 영역과 함께 실질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137_ 정성장‧신정현 외,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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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및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으로 완성된다. 

남북한 문화통합의 가치정향은 민족 대다수의 이익을 위한 민족 생활 공

동체의 정립이며, 그 통합의 수행주체는 남북한 주민전체, 즉 보수적 일부기

득권층이 아닌 변화를 수용하는 시민대중이며, 그 통합의 접근방법은 의식 

및 태도의 전환을 포함하는 ‘과정적 작업’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 통합

의 초점은 통치체제의 통합보다 호혜적 생활무대의 형성을 위한 것이고,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정치역학 관계의 함수 및 그 대응력만이 아닌 주로 

민족적 자율 에너지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뿌리 작업에서부터 출발

해야 한다.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체는 이질적인 이념과 생활방식을 지닌 동포들끼리

의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적 삶의 공간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이것은 남

북한의 분리된 공간 내에서 생성되어 왔던 각각의 분단문화에 대한 접촉과 

관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문화 공동체의 건설은 사회문화

적 차원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 문화교류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족화합이며, 근본정신은 문화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느끼게 하자는데 있다. 남북한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뚜렷한 목적의식과 상호신뢰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138

사회문화 통합단계에서는 남북이 문화적 우열관념에서 벗어나 미래지향

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문화적 통합은 

문화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 사회문화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의해

야 할 점은 남북 상호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냉전적 문화인식의 완전한 극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연합이 새로

운 분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남북연합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단 이후 지속되었던 전투적 문화, 냉전적 문화의식을 극복하고 

상호 공존·공생의 문화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

야 한다. 

남북한의 분단현실을 고려하여 남북한간 문화통합을 대비하는 문화교류 

138_ 이온죽 외, 남북한 사회통합론,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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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협력의 방향을 제시해 보면, 첫째로, 궁극적으로 문화통합을 위해서는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남북한에 현존하고 있

는 동질적인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로는 

특히 문화적 동질성이 남아 있는 전통적인 민족문화와 의식주에 관련된 주

민생활 문화를 교류협력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통합의 계기적 과정은 행동문화와 생활문화139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절차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며140 남북연합의 단계

에서는 남북한 당국의 차원에서 정책에 대한 공식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

로 보여진다. 상호 연락사무소(고정식) 설치, 국경을 통한 민간교류, 외국인

에 대한 남북 자유통행이 보장되고, 외교업무의 상호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재외국민에 대한 입국, 비자발급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 추진되는 사회문화적 통합은 크게 형식적 통합의 

단계와 실질적 통합의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

여진다. 형식적 통합의 단계에서는 남북한의 상이한 두 개의 문화적 유형을 

산술적으로 종합하여 공존시키는 문화유형을 말한다.

실질적 통합의 단계에서는 정치, 경제의 일원화와 달리 문화적 다원화를 

지향해야 하며, 그 다원화 속에서 연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통합이라

는 큰 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계층적, 

지역적 문화는 활성화의 대상으로서,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다층적이고 통

합적 체제 안에서 상호 융합적으로 공존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

요하다.   

아울러 남북연합의 단계에 이르면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문화적 차원의 활발한 교류

협력이 남북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사회문화 교류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이나 분야에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

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139_ 행동문화는 사람들의 규범이나 관습을 의미하며, 생활문화는 생활용품이나 시설 
등 생활수단에 해당한 의식주 등에 관련된 생활분야를 말한다. 

140_ 오기성, “북한문화의 구조분석을 통해본 남북한 문화통합,” 이온죽 외, 남북한 
사회통합론,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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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버넌스 형성방안

남북연합이 형성되면,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은 다방면에 걸쳐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소통을 위한 교류

협력의 단계에서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의 단계로 강조점이 이동된다. 그렇

지만 남북 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은 가장 손쉬운 일인 동시에 가장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이다. 사회문화적 통합은 곧 남북 간의 정신적 통합, 즉 사람

의 통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생활습관이나 사고방식 등을 바꾸

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통합의 

속도나 효과는 대단히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메타거버넌스 차원에서 정부는 남북연합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물질적 

자원의 확보와 적실성 있는 분배역량을 갖춘 공적 기관으로서의 권위있는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정부는 남북연합의 지속적 발전을 안정

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의 이행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보하는 실효성 있는 세계화 전략이 필요하다.  

(1) 예산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의 양상이 다양한 수준의 형

식과 내용 및 목표들이 공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

는 남북간에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과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문

화 분야의 통합을 촉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에 예산을 집중, 배분하

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 추진되는 사회문화교류는 일차적

으로 사회문화 관련 공동조직을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회문

화 분야에 있어서도 남북연합의 의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고유의 

기구나 조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남북공동으로 참여하는 단체가 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 정부의 가용예산 집행의 큰 틀은 남북관계, 국내 

그리고 국제부문의 순서로 고려하되,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집행하는 합리적이고 신축성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다양한 행위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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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교류협력 및 통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경쟁적으로 추진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남북연합의 단계에 적합한 예산집행의 원칙을 준비하는 것이 필

요하다.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정부는 단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분야와 통합을 목표로 교류협력을 추진

하는 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통합지향적 교류협력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지원 및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파급

효과가 큰 분야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관계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비용을 일부 내지 전부 부담하는 

형식을 통해 남북간 문화교류 및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남북한이 직접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무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북한 문화시설 구축에 대한 지원이다. 남북의 문화시설이나 기관은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한 관심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시설과 단체간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면서, 북한 내의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고, 컨텐츠 

분야에서 남북이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상호 문화에 대한 다수 대중의 

접촉기회를 늘려 나가도록 한다. 북한의 문화인프라는 대규모 문화시설을 

지향하기보다는 직접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민 밀착형으로 문화

적 체험이 용이한 지역밀착형 복합시설 중심으로 해야 한다. 

생활문화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문화의 경우 남북한 각 지역의 특산품의 전시 

및 판매, 김치 및 각 지방의 음식 전시 및 판매,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 등과 

같은 사업의 추진을 고려해 볼만하다. 이러한 생활문화의 교류협력 사업은 

추석‧단오‧설 등과 같은 전통 민속명절 날을 활용하여 한복‧한옥‧한식 등

을 지역별로 공동 전시판매, 발표회, 각종 장류 담그기 등과 같은 이벤트성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남북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141

141_ 위의 책, pp. 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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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독특한 문화예술을 상업화하여 북한의 국가이익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문화산업은 특별한 비용투자 없이도 북한의 국가이익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문화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문화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문화산업 

활성화를 통해 창조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에는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제

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부분에 대한 지원,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문화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운영

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부문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남북연

합의 단계에서는 남북 간에 활발한 인적, 물적 이동을 통한 전면적 상호의

존, 복합적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한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도 남북 간의 

사회문화교류의 비대칭적 구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은 방어적

인 자세를 취하는 반면에 남한은 공세적인 접근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도 남한은 방어적 자세를 견지하는 북한을 상

대로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및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막대한 

경제적 비용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연합을 안정적으로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공적 자

원을 확보하고 동원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남북연합은 북한보다 

남한이 선호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한 평화적 차원의 공동번영 질서를 창출

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연

합비용, 평화비용, 개발비용, 통합비용 등 다양한 용도의 비용을 국가경쟁력

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야 할 것이다. 점차적으로 민간부문의 재정적 자율성 및 분담율을 증대시키

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연합에 필요

한 비용조달에 대한 과도한 국민부담은 오히려 남남갈등을 유발하거나 북

한과의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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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남북연합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제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

여진다. 그것은 지나친 기대욕구나 민간부문의 과대한 경쟁을 조정 내지 

조절하면서 정부재정이 허용되는 범주 내에서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연합 단계에 필요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운영, 지식정보의 축적과 공급, 그리고 남북연합이 작동되는 과정에

서 발생되는 갈등해소에 관련된 비용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절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부문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남북연

합의 단계에서도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간을 남북연합의 비용을 조달하는 

한편 남북연합의 안정적 발전에 필요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제환경은 남한정부의 의지나 역량대로 조절가능한 대상

이 아니다. 따라서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같은 정

부부문을 비롯하여 비정부 부문, 특히 기업이나 NGO들의 적극적인 대외활

동을 통하여 남북연합에 필요한 물질적 기반과 외교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남북연합이 출발하였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견고한 

냉전지역이 평화공간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연합의 역사적 

과제는 남북한이 합의하고 성사시킨 양자 간의 평화질서를 글로벌 차원으

로 확대하여 한반도 평화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한반도가 국제평화의 중심,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국제

행사, 제도 및 기구의 창설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예술문화 축제들을 주최하여 남북간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아울러 세계 도처에서는 

각종 국제문화 예술제 등이 개최되고 있다. 남한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대외적으로 남북의 평화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국제적인 공동행사를 

남북이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추진 사업으로는 남북 공

동 주최의 ‘세계 평화문화제’, 국제 NGO와 연계한 ‘인류평화 문화제’, 국제

영화제, 만국박람회 등의 국제대회를 남북이 공동으로 유치하거나 유치지

원을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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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분단을 소재로 한 창작물이나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하여 국제 영

화제에 출품하는 등의 통일한국 이미지 홍보사업을 추진한다. 

(2) 지식‧정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남북 간에는 대결

과 불신의 늪이 뿌리깊게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도 남북한 간에는 여전히 상호불신과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쟁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사회경제적 

교류협력과 통합 및 경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의 남북관계가 전

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지식정보의 교류협력 및 통

합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도 남북한 간에는 여전히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저해하거나, 상호 간의 이해와 동질성을 저해하는 

반통합적인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만 남북연합의 운영단계에서는 남북 간에 지식정보의 교환 및 유

통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남북관계와 북한부문에서 지식·정보를 확산해야 한다. 남북연합은 

남북 간의 긴밀한 상호의존체계를 통한 공동번영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

고 있다. 따라서 남북 간의 공동번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자본, 지

적 자본이라 할 수 있는 지식정보는 상호 간에 효과적으로 교환,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은 통합이 

가능한 분야부터 통합을 위한 단체의 설립을 통하여 언어, 역사, 전통문화, 

사회 각 단체의 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생활세계에 있어 풍습이나 관습, 그리고 전통적 행태들은 고도로 사회화

한 구조의 정형화된 지식이며, 이것은 나와 이웃의 사적 지식을 초월한다. 

이러한 지식은 고유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 우리의 사회적 유산의 일부

를 이루고 있다. 분단이래 야기된 남북 간의 이질성은 민족전체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아주 짧은 기간동안에 형성된 분단문화의 일부이다. 따라

서 장기간동안 역사를 통해 형성된 민족적 동질성이 짧은 기간동안 냉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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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조성된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민족의 생활감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공통의 언어구조와 축

적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이질화된 생활공간을 재통

합할 수 있는 상징적인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다.142

아울러 남북 간에는 지식정보의 차이점과 격차가 존재한다. 남북간 정보격

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야별로 지식정보를 교류협력하는 것이 필요

하다. 남북의 지역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문화 분야에 관련된 하드웨어, 운용기술이나 용어의 표준화 사업을 

통하여 남북 간의 지식정보 교환을 통한 상호 간의 의사소통체계의 흐름을 

촉진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한다. 방송언론, 학술 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 활

성화를 위한 남북 기술표준화 정책, 언어 표준화 정책을 추진한다. 북한의 

방송기술이나 정보통신 분야의 표준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방송통

합을 추진하여 방송통일 분야를 대비한다. 기타 관련 전문용어의 표준안을 

마련한다. 

둘째, 국내부문에서 지식·정보를 확산해야 한다. 남북 간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교류협력이 증대되어 남북연합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국면으로 

전개된다면, 국내적으로도 이에 상응하여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 기초한 남북관계의 진전은 남한사회의 통합보다 분

열적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뿐만 아니라 실제보다 더 높은 기대

상승효과로 인하여 마치 남북 간에는 모든 대결적 요소가 제거되고 통합은 

시간적인 문제로서만 인식하려는 착시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남한의 모든 구성원들이 북한의 실체 

및 남북관계의 흐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는 메타거버넌스의 주체로서 급변하는 남북관계의 동

향을 비정부 부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보센터를 운

영하여 남북연합을 주도해 나가는 공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남북연합의 지속적 발전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의 제공은 다른 

142_ 오기성, “북한문화의 구조분석을 통해본 남북한 문화통합,” 이온죽 외, 남북한 
사회통합론,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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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공적 기관보다는 비교적 통일문제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는 공

적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전달장치도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모두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다. 

메타거버넌스의 핵심은 비정부적 행위자들의 자발적 참여이다. 정부는 

모든 국내의 행위자들에게 정부활동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

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질성에 대한 개방적 수용을 적극적으

로 임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질성에 대한 강조보다는 동질성을 확대

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

다. 아울러 이질성 조차도 통합의 장애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동질성 

회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북정보 전달장치의 확장 및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내의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남북관계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보전달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남

북한 문화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 공동협의체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셋째, 국제부문에서 지식·정보를 확산해야 한다. 남북연합의 과정에서는 

남북한이 분리하여 독자적인 공동체로서의 생존을 영위하는 시기와는 비교

가 안될 정도의 다양한 지식정보들이 필요하다. 남북연합에 필요한 지식정

보는 남한의 자체역량만 가지고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한이 해결하기 힘든 지식정보를 해외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해외의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 기업이나 NGO, 그

리고 세계적 영향력을 갖춘 개인들을 망라한 다양한 수준의 지식정보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한반도 문제에 관한 지식정보시장의 규모를 글로벌 수준

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정부는 국내와 

해외에 한반도 평화와 연합문제를 전담하는 연구기관 및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해외의 지식정보를 축적하고 공급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기왕의 형성되어 있는 권위있는 국제적인 연구단체나 연구기관, 

대학을 비롯한 학술기관, 재외동포기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비용을 절약하면서 외국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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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평화와 연합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관심있는 연구주제에 해당한

다. 정부는 요한 갈퉁과 같이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의 

유능한 연구자원을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의 직접적인 문화예술 교류만큼이나 국제적인 화합에서의 만남의 

기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서울과 평양에

서 개최되는 남북공연은 남북한이 각기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 일방적인 해석과 평가를 내리는 등 대결구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

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라는 중립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합동의 국제적 문화행사는 무엇보다도 정

치성과 이념의 굴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의 합동공연은 보다 중립적인 상황에서 두 문화가 동시

에 접해짐으로써 상대방 문화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보다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3) 네트워크‧조직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가령 남북

연합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연합비용 및 통일비용을 효과적

으로 조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연합의 성격에 맞게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남북 간에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남북관계와 북한부문에서 네트워크·조직을 결성해야 한다. 남북연

합을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도 몇몇 거대 통합기

구 중심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분야별, 영역별, 단체

별, 사업별로 세분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점차적

으로 상호의존과 공동번영이 가능한 하부단위별로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관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

주체들 사이에 분야별로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인접 분야

와의 네트워크 기반을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은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한 민족간 생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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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의 정립이며, 그 통합의 주체는 남북한 주민의 전체, 즉 보수적 기득권

층만의 것이 아닌 시민 전체의 동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통합의 접근방법

도 의식 및 태도의 전환을 포함하는 과정적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직도 남북 간에는 분야별 네트워크의 구축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동안의 남북간 교류협력에서는 단절된 의사소통체계를 개통시켜 

상호간의 ‘만남과 대화’를 성사시키는 것으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여 왔다. 

이제는 만남과 대화의 단계에서 실질적인 성과위주의 교류협력의 틀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사업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

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노동자, 농민 등 생

산자 계층의 만남을 특성에 맞는 협력사업으로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생산

현장 간의 교류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간 화해협력적 공존을 근간으로 하는 연합형성 과정에서는 남북한 

각각의 사회문화 분야를 대표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비교적 

단선적인 교류협력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추세

였다.

남북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는 대체로 북한이 선호하는 

분야와 대상, 주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북한편향적인 성격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은 예술작품과 문화유물의 교환전시, 체육교류 및 

예술단 방문 등에는 비교적 적극적이며, 언론매체의 교류 및 개방, 종교교류

는 강하게 반대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억제하고 있

었던 저해요인들이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남북 간에는 사회문화 

분야에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

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연합의 출범이 남북간 사회문화간 교류협력을 자동적으로 활

성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행위자들 간의 긴밀

한 협력체계의 역량에 달려 있다. 따라서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기존에 

남북간 교류협력을 위해 생성된 네트워크를 수평적이고 수직적으로 확대시

키는 노력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은 단순한 만남과 지원이

라는 초보적인 형식에서 점차로 교류협력의 대상과 내용 및 추진방식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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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는 생활문화 중심의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부문에서 네트워크·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

한 직후인 1998년 9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결성은 남한의 좌우합

작 및 민관합작의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성공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고조되기 시작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의 조류

는 6‧15와 8‧15와 같이 남북한 모두에 의해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공동행사를 준비하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틀을 형성해 주었다.

남한에서는 6‧15와 8‧15 남북공동행사를 준비하면서 2001년 ‘6‧15 공동

선언실천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가 발족되고, 2005년에는 ‘6‧15 공

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라는 조직결성을 통해 남북관계와 남남관계의 대

표성을 추구하였다. 2005년 3월 4일에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3자 연계기구

라 할 수 있는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출범은 민간적 차원에서 

‘남북연합’의 틀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급증하고 있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연합

의 단계에 조응하여 북한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남북한 간의 사회문

화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간적 차원의 공동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기구를 통하여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의 주체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

부는 이에 대한 문서상의 보장과 재정‧행정적 지원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국제부문에서 네트워크·조직을 형성해야 한다. 새로이 등장하고 있

는 지식정보사회의 국제질서는 다양한 행위자 간의 복잡한 네트워크적 관계

로 형성되어 있다.143 한반도에 형성된 남북연합도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남북연합은 남북통합의 기회이자 위기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남

북연합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국제적 보장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143_ 하영선‧김상배, 네트워크 지식국가 (서울: 을유문화사, 2006), p.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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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남북 간의 평화공존 및 공동

번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하다. 민간부문에서 사회문화적 차원의 국제적인 평화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인적 네트워크와 물적 네트워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은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도 더욱 강

화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 통합과 남북연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국제사회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를 한반도화 하는 방식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 예컨대 한반도에 형성되어 있는 독특한 냉전의 유산이나 문화 등을 인류

의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국제적 관심사로 볼 수 있다.  

(4) 갈등해소와 분쟁해결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도 사회문화적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난

관이 예상되고 있다. 남북연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관계와 북한부문에서 갈등해소 및 분쟁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남북한이 공식적으로 남북연합 체제를 출범한 이후에도 남북한간 쉽

게 합의하기 힘든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역사에 대한 평가는 

통일과정에서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국내의 과거사위원회 같이 

남북 공동의 역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역사문제를 지속적으로 풀어 

나가는 제도적 창구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도 남북한은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갈등의 소지가 적

은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과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교류

의 경우에도 예술공연 및 작품중심의 교류보다 생활문화 중심의 교류를 우

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한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측의 소극적 자세를 전

환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동질적인 부문을 중심으로 반복적인 학습전략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남북한간 전통적인 가족문화, 역사적 전통, 생활

습관 등에 있어 상당할 정도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     

남북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남북연합기구의 구성과 운영, 대표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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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선정, 의사결정방법, 권한의 문제로 남북한 간 혹은 남한의 행위자들 간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남북연합기구의 운영을 공동으로 한다 하더라

도 운영방식, 주체, 비용분담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국내부문에서 갈등해소와 분쟁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연

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남북한 정부간 갈등 못지않게 남한사회 내부에

서 제반 행위자들 간에 남북연합기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이

나 대북지원 문제 등으로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북연합단계의 안정적 관리는 북한측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지

만 남한정부가 남북연합기구를 운영하고 남북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

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남북연합기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은 대체로 국민들의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남북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의

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연합의 혜택이 뒤따르지 않을 때 남북연합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남한의 통일NGO들은 일차적으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 즉 정군평화 촉진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144

갈등을 통합적인 문제해결 양식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 당

사자들이 범하는 인식의 오류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재확인하는 학습효과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동질성은 이질성으로 인

한 갈등을 예방하고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주장되고 있다.145

아울러 남북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갈등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합의기반을 창출하고 확대하는 과제도 매우 중요하다. 김대중 정부

의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남북연합을 운영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북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국민여론, 공청

144_ 손기웅 외,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 NGOs의 역할 및 발전 방향 (서울: 통일연구
원, 2007), p. 33.

145_ 김용욱, “한반도 연방제통일실현의 단계와 과정에 관한 연구,”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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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최, 토론회, 정부정책의 계몽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국민

적 동의와 합의를 구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틀을 철저하게 관철시켜 나가

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메타거버넌스의 주체로의 갈등조정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언론

이나 NGO, 그리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의 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부문에서 갈등해소와 분쟁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남북연

합의 성공적 출범은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 및 세계질서에도 커다란 영향

을 미치는 역사적 사건이다. 남북연합이 출범하더라도 남북한의 대외관계

는 기존방식대로 남북한이 각각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통일국가를 건설하는데 용이한 방향으로 초국가적 기구를 통해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할 수 있다.

특히 남북연합의 단계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

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연합과 통합이 주변국들에게도 이익

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대외적으로 남북의 평화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국제적인 공동행사를 

남북이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추진 사업으로는 남북 공

동 주최의 ‘세계 평화문화제’, 국제 NGO와 연계한 ‘인류평화 문화제’, 국제

영화제, 만국박람회 등의 국제대회를 남북이 공동으로 유치하거나 유치지

원을 협력한다. 

이러한 대회를 통하여 남북이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인

류평화에 대한 호소와 함께 통일 이후 민족주의 발흥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평화애호 민족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분단을 소재로 한 창작물이나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하여 국제 영화제

에 출품하는 등의 통일한국 이미지 홍보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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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메터거버넌스의 이론적 시각에서 남북연합의 형성 및 운영방

안을 제시하였다. 메타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남북연합의 형성·

운영방안을 고찰하기에 적합하다. 첫째, 남북연합과 같이 국가의 역할이 중

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재조명한 메타거버넌스의 시

각이 적합하다. 둘째, 통일문제에서 국가의 선도적 역할을 조명하는 데 메타

거버넌스가 유용하다. 셋째, 메타거버넌스는 국가가 막대한 예산, 치밀하게 

짜여진 조직과 네트워크, 정보와 지식의 확산, 갈등의 조정 등 국가의 전략

적 자원을 동원하여 남북연합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넷

째, 국가가 남북연합의 형성·운영을 위해 외국 정부, 국제기구, 국제레짐, 

북한, 국내외의 시민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에 대해서 차별적인 전략을 적용

하는 현상을 고찰하기에 메타거넌스가 적절하다. 다섯째, 국가가 남북연합

의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점을 분석하기에 메타거버넌스가 유용하다.

남북연합의 형성·운영을 위한 메타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

본방향에 입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남북연합의 형성·운영을 위한 메타거버넌스에서 국가의 역할을 재

정립하고자 하였다. 국가의 메타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산, 지식·정보

의 확산, 네크워크·조직 형성, 갈등해소와 분쟁해결을 중심으로 남북연합의 

형성·운영의 메타거버넌스를 제시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남북연합 형성기와 남북연합 운영기의 2단계로 메타거버

넌스를 제시하였다. 남북연합 형성기는 남북연합을 형성하기 위한 정치, 경

제, 안보, 사회문화분야에서 신뢰구축을 도모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단계다. 남북연합 형성기의 주요 과제는 남북한간 정치적 신뢰구축과 국민

적 합의형성,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시장경제화, 북한사회의 다원화이다. 

남북연합 운영기는 남북연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작동시키고, 군비통제

를 이룩하며, 남북한간 경제통합과 사회문화통합을 추진하는 단계다. 

셋째, 국내차원, 남북관계차원, 국제차원의 3차원에서 남북연합의 형성·

운영을 위한 메타거버넌스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넷째, 남북연합의 발전단계에 따라 국내차원, 국제차원, 대북차원의 우선

순위를 다르게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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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남북연합의 형성·운영의 메타거버넌스를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의 네가지 이슈영역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치분야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 남북연합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형성하는 한편, 북한과 정치

적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연합의 형성에 대해서 타협을 이룩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안보분야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실현하는 것으로 군

사적 긴장완화와 군비통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것이다. 경제분야

는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촉진하는 한편, 남북한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문화분야는 북한사회의 다원화를 추

진하는 한편 남북한간 사회문화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여섯째,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메타거버넌스를 이슈별로 유형화하였다. 

메타거버넌스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집권형, 정부가 거버넌스의 운영을 관

리하며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관리형, 그리고 정부의 영향력이 약한 

가운데 비정부행위자들이 주도하여 정부와 민간행위자간 권위가 분산되어 

있는 분권형이 있다. 남북연합의 형성·운영에 관련된 메타거버넌스를 이슈

별로 유형화하면, 정치문제 및 안보문제는 정부의 영향력이 우세한 집권형

이다. 경제문제는 규모에 따라 이원화되는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대규모 

경제협력은 관리형에 속하며, 민간주도 교류·협력은 분권형에 속한다. 그리

고 사회문화분야는 민간영역의 활동이 우세한 분권형에 속한다. 

일곱째, 남북연합의 형성·운영을 위한 메타거버넌스의 이슈간 관계를 살

펴보았다. 남북연합의 형성을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남북

연합의 형성은 남북한 정부간 역학관계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와 관

련하여 첨예한 입장대립이 예상된다. 남북연합이 남북한에게 모두 이익을 

제공하는 이익균점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연합은 한국

사회 내부 및 북한 사회 내부의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상대적 위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남북연합의 형성·운영을 위해서는 정

치적 타협과 합의형성이 가장 핵심적이다. 

그리고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은 남북연합을 촉진하는 매개변수일 뿐만 아

니라 남북연합을 이끌어가는 동력을 제공한다. 평화거버넌스와 경제거버넌

스는 정치적 합의의 바탕을 제공하고 정치적 합의를 공고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사회문화거버넌스는 사회문화면의 가치관 대립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문



149
IV. 결론 

화적 토양을 제공한다. 사회문화거버넌스의 형성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시민사회의 다양한 민간단체 간의 협력망 조정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남북연합형성단계의 거버넌스는 다음

과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3차원을 기준으로 하면 국내 〉국제 〉북한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

고 거버넌스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남북연합 형성을 위해 국내차원의 

합의기반 조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남북연합 형성을 위해 국제

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제적 차

원을 중시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북한이 체제위협을 느끼지 않고 국제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

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고 국제사회의 대북투자

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연합 형성을 위해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정치

적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남북연합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동질성의 토대를 마련

해야 한다. 

둘째, 정책분야를 기준으로 하면 정치분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실시하여 남북연합 형성의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남북연합 형성은 

남북한간 남북연합으로 인해 발생할 남북관계의 성격, 권한의 행사, 자원분

배 등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간 정치

적 신뢰구축과 합의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남북연합이 실현되기 위해

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필수적이다. 남북한간 정치적 합의와 

평화정착을 토대로 북한의 시장경제화와 북한사회의 다원화에 의해 남북연

합을 위한 실질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메타거버넌스를 기준으로 하면, 남북연합형성 단계에서는 지식‧정

보의 확산과 네트워크 형성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남북연

합형성의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북한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적 차원과 대북차원에서 관련 지식 및 정보를 확산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남북연합의 성격과 

필요성, 남북연합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확산해야 한다. 또한 남북연합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적 차원에서 

정부와 각종 기업, 민간단체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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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지니고 있는 관련국, 국제기구, 국제민간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면 정치적 신뢰구축과 국민적 합의, 평화체제 

구축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군사문제에서는 정부의 주도로 

국내적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

다. 북한의 개혁·개방 및 북한 사회의 제한적 다원화에서는 기업, 민간단체, 

외국기업, 국제기구, 국제단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한편, 남북연합 운영의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추

진되어야 한다. 

첫째, 3차원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 〉국내 〉국제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

어야 한다. 우선 남북연합의 운영을 위해서는 북한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연합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고 파급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내적으

로 합의를 얻는 데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 차원에서 남북연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정책분야를 기준으로 하면 남북연합 운영을 위해서는 정치기구 형

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정치기구의 형성 및 운영을 

남북연합을 제도화시킴으로써 통일을 실험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남북연합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 기구구성, 절차, 규칙, 예산, 정책결정방식 등에 합의

하는 것이 주된 과제다. 남북연합기구의 제도적 틀과 절차가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군비통제, 경제통합, 사회문화통합 등의 분야별 통합과제를 추진

해야 한다.  

셋째, 메타거버넌스를 기준으로 하면, 남북연합의 운영을 위해 예산 〉네

트워크‧조직 형성 〉지식‧정보 확산 〉갈등해소 및 분쟁해결 순으로 상대

적 비중을 두어야 한다. 남북연합의 운영을 위해서는 각종 남북연합기구의 

운영, 군비통제, 경제통합, 사회문화통합을 위해서 분야별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연합을 운영하기 위해

서는 각 분야별로 각종 네트워트 및 조직을 결성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연합

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방향, 절차, 정책결정방식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관련 행위자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거버넌스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한편, 남북연합의 운영이 여러 행위자에게 차별적인 파급효과를 미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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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이에 대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갈등해소 및 

분쟁해결 절차에 신경을 씀으로써 남북연합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면, 남북연합 운영단계에서 정치기구 형성, 

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되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관리 등의 측

면에서 관련 행위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반면, 

경제통합, 사회문화 통합에서는 기업, 민간단체, 외국기업, 국제기구, 국제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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